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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i

【 요 약 】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2019년 2월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의 관리를 위한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로드맵 성격으로, 9개 부문, 22개 정책목표, 71개 정책과제, 8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 중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가 적어 성과지표의 달성이 실제

국민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지 측정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회정책

관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과 수준의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먼저 2장에서는 정책지표의 도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 로드맵과 정책지표를 통한 관리 필요성을 살펴봄.

  - 이어 3장에서는 국내외의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사회정책

지표 도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4장에서는 연구진 집중검토,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를 위한 64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음.

  - 5장에서는 도출된 성과지표의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과 과제를 기술적(descriptive)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음.

  - 6장은 결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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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공공선택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388-289 재인용).

  -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중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영역별 지표 중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들로 구성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정책지표를 통해 정책문제 정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과정 모니터링, 정책결과 평

가의 단계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정책주기의 어디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

(outcome) 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이 궁극적 목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중심의 정책관리가 필요

  - 물론 정책의 단계나 정책지표 활용 목적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표의 활용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수행자의 유인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에서 정책이 관리될 필요

  -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결과 수준 정책지표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가 중요

○ 『추진계획』은 정책영역-정책목표-정책과제-성과지표에 이르는 정책관리 체계를

제시했지만, 81개 성과지표 중 16개 지표만이 결과 수준이며, 9개 영역 중 4개

영역에는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함.

  - 정책의 결과 수준에서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

  - 이 때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의 잠정적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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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검토

○ 기존 정책지표 활용사례로 한국의 사회보장,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SA), EU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s/inclusion), 그리고 EU의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EPSR)를 검토하였음.

  - 국내외의 정책지표 활용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목표-정책과제-정책지표의 연결

을 강조했으며, 특히 영국의 PSA는 이를 정부 전체의 거버넌스 차원에도 반영하

여 성과중심 정책추진 및 관리를 추구하였음.

  - 대부분의 경우 정책지표는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에 놓고 있었으며,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출(output) 지표를 활용하였음. 즉, 성과중심 정책관리

에서 정책지표의 핵심은 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수준 정책지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음으로 국내 주요 사회지표인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

표를, 해외의 사회 관련 지표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와 EU의

QoL(Quality of Life)를 살펴보았음.

  - 사회정책의 성과는 결국 사회지표들이 다루고 있는 삶의 질, 국민의 웰빙,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지표들 중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가

1차적인 후보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외 사회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영역지표로서의 사회 관련 지표들에는 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주관적

웰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표들의 상당수는 앞서

살펴본 정책지표체계에 활용되고 있었음.

  - 기존의 사회지표 및 사회정책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후보지표’ Pool을 형성할 수 있음.

4.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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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였음.

  - 『추진계획』상의 9개 정책영역 및 22개 정책목표를 지표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

워크로 삼아,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 사회보장통계

등 국내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OECD의 BLI와 EU의 QoL과 같은 해외의 사회

지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영역별 중요 지표『추진계획』에 제시되었던

기존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183개 후보지표 선정

  - 20명의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3차 델파이 조사 진행(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48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31개로 후보지표 확대)

  -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64개 지표 선정

<표 1> 사회정책 지표작성 과정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
․정책지표 선정 기준 마련

․5개삶의영역핵심지표검토

             

2 사회지표 관련 연구 분석

․국내외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183개 사회정책후보지표 선정

             

3 델파이 조사

․3단계 추출 183개 지표 및

전문가 추천 48개 지표

․지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회에 걸쳐 시행

             

4 사회정책 지표 작성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사회지표 후보 선정

○ 선정된 64개 지표 중 투입 지표는 1개, 산출 지표는 23개, 결과 지표는 40개로

결과 중심 사회정책지표 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였음. 선정 지표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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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1. 교육비 부담도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2. 기초학력 미달률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일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1. 고용률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쉼
　 4-5.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4-1. 총 근로시간

<표 2> 사회정책지표 선정 결과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 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인

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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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노후

5-5. 설립 구분별 장기

요양보호시설 비중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4. 치매환자 등록률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소득

　 6-3. 실업급여 수급률 6-1. 실업률

　 6-6. 공적연금 수급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1. 환경 만족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가정폭력발생률및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

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8-5. 치료가능한사망률시·도격차

　 　 8-6.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9-4.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5.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의 과제를 남김.

  - 영역별 지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향후 결과 수준 지표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의 보완적

활용을 위해 투입-산출-성과를 결합하는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 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 측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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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5.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점검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장에서는 64개

지표의 시계열을 검토하고, 일부 지표를 국제비교하였음. 

○ 시계열 검토

  - [돌봄]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움]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히 크고,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

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일]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도 증가함. 다만 휴가 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고,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함.

  - [노후]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업

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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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어 있음.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하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 아동 안전

사고, 범죄피해율,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큼.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다고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 [건강] 의료비 총액의 증가 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료

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처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 정도 수준

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

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요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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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

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6.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결과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된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사회정책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64개 지표를 제시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체계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작성된 지표체계는 ① 영역별 지표 불균형이 있고, ② 기존 추진계획 상 지표

들과 통합적 체계를 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xx 요약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지표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추진계획상의 투입-산출 중심

지표와 본 연구의 산출-결과 중심 지표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 투입-

산출-결과를 포괄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체계의 보완을 위해서는 추가적 조사도 검토할 필요

  - 본 연구의 후보지표로 선정했던 주관적 지표들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시 높은

평가를 못했는데, 이는 기존 주관적 지표들이 정책반응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 이의 보완을 위해 정책반응성이 높으면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가능한 주관적 지표개발이 필요함.

  - 또한 결과 수준의 정책지표로서 적합성이 높지만 지표주기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지표(PIAAC, 생활시간조사 등)나 현재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지만 필요한 지표

(세대 간 사회이동, 교육-노동시장 이행,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 건강불평등 등)

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만함.

○ 다음으로는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기존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

는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

  - 정책지표는 정책의 문제설정, 대안선택, 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그리고 문제

의 재설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정책 지표들로 측정

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영국 PSA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

환류(feedback)체계를 정부 부처 간 정책과제 수행의 거버넌스 체계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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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2019)을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를 통해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영역-목표-과제-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그러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는 정책의 투입(input)

과 산출(output) 측면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결과(outcome)의 비중이 낮아 국

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고, 이에 혁신

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것임.1)

○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를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자본주

의의 황금기’로 불렸던 전후 30년간의 호황이 끝난 1980년대 영국에서 이른바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등장하면서부터였음(오윤섭, 2017).

  - 19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한 케인스주의적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

지 않는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

되기 시작했으며,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1) O utcom e 수준의 지표는 국내 연구에서 ‘성과’로 번역되기도 하고 ‘결과’로 번역되기도 함. 본 연구에서

는 ‘결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결과 수준의 지

표’(outcom e indicator)를 구분하기 위함임. 실제로 성과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성과지표가 투입

수준, 산출수준, 결과수준 모두에서 작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제2장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결과’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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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1980년대 민영화와 규제완화 흐름과 더불어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성과중심 관리체계가 제시되었음.

  -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정부부문에서 수행하는 사업, 즉 정책에 대해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실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performance goal)와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음(고영선 외, 2004).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이와 같은 등장배경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적

용에 대한 적합성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역사적으로 신공공관리의 배경이 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

하고 국가의 역할 축소를 추구한 바, 이와 반대로 복지 친화적이고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의 사회정책과는 대립적인 측면이 있음.

  - 신공공관리 관점의 성과관리는 단기적이고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을 중심

으로 한다는 특성을 갖는 바, 이는 가치 지향적이고 장기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박경돈·이재원, 2009; 강영철·이종학, 2010; 

원종학 외, 2010).

○ 그러나 “성과의 다의성”을 고려할 때 다른 시각의 접근도 가능함(오윤섭, 2018: 

53-54).

  - 성과는 단기적이거나 효율성 측면의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미를 포

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가

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오히려 앞서 언급한 사회정책의 특성이야말로, 일반적인 조직 평가와 다른 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성과지표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근은 정책주

기 상에서 어떤 단계를 측정하는가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분류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접근에서 정책주기는 3단계(투입input–산출output–결과outcome)에서 5

단계(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결과outcome–영향impact)까지로 구분하는

데, 각각 어느 단계의 성과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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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투입, 산출, 결과의 관계

성과지표 자체도 구분되는 것임.

  - 예컨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한다고 할 때,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

산 증가를 측정하면 투입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자가의 출석률을 측정하면

과정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수를 측정하면 산출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의 역량 향상을 측정하면 결과지표,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면 영향지표라고 볼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2001: 9)에서 일부 수정

○ 정책주기에 따른 성과지표는 그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만, 실제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님.

  -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지표가 결과(outcome) 수준이 아닌 투입이나 산출

위주로 설계될 때, 정책수행의 주체들의 유인왜곡을 발생시키며, 그 결과 성과지

표는 달성했으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지적해왔음(고영선 외, 2004).

  - 물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체계’는 투입-산출-결과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지표가 각각의 정책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책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의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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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한 사회정책의 실행 및 관리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

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추진계획 상의 성과지표는 물론, 국내외

의 정책지표 활용 사례와 사회지표 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지표체계를 작성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이『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것에

있기에 이 계획에 제시된 국민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을 지표체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각

영역별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 혹

은 델파이 조사의 형태로 참여하였음.

○ 결과수준의 성과지표에 바탕하여 정책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그 정책의 결과(outcome)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고려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성과 중심 환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임.

  - 어떤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에는 정책결정자가 관리할 수 있는 요인뿐 아니라 관

리할 수 없는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요인 간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러나 사회정책 성과체계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표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과모형 역시 사

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적이지 않음.

  - 이는 결과수준의 사회정책 관리가 고정된 정책과제와 고정된 정책지표를 바탕으

로 만들어지는 1회성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과제 실행을 측정하는 정책지표를 통

한 평가가 다시 정책과제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결과 수준의 지표로 인한 평가 결과는 정책을 수행한 수행 주체에 대한 평

가가 아니라, 현재의 정책목표 및 과제에 대한 진단 성격의 평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함. 이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사전적으로 결과를 완전

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즉, 결과수준 정책성과지표를 통한 평가는 상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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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책 결과의 결정요인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자료:  Schumann, (2016: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은 일종의 이론적 검토로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제시하고, 본 연

구에서 작성할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될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내용을 분석함.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결과 중심 지표로 구성된 사회정책 지표체계가 필요한 이

유에 대해 제시할 것임.

  - 제3장은 기존의 정책지표와 사회지표에 대해 검토함. 정책지표 활용에 대한 국내

외 사례 검토는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임. 기존 사회지표는 영역지표로서 사회정책지표와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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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제2장 참조), 사회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이 사회정책의 성과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

관련 영역지표들을 검토하고, 이어지는 장에서의 후보지표 선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들을 모색할 것임.

  - 제4장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지표의 작성과정 및

결과를 제시함.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한 검토 및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

로서 도출된 64개 지표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이 64개 지표와 기존지표를 비교함

으로써 새롭게 선정된 지표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지표와의 보완적 활용 가능

성을 모색하였음.

  - 제5장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시계열 통계를 제시하고 이 중 국

제비교가 용이한 일부 지표들을 선정하여 국제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정책 현

황을 종단적·횡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현

황 파악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정책 지표를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음.

  - 제6장은 결론으로서 이전 장들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것임.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체계가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지표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결론에서는 이

를 염두에 두고 이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장·단기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분석, 사회정책협력망2) 전문가들을 비롯한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 사회정책 지표연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 연구가 포괄해야 하는 사회

정책 영역이 매우 넓어 지표체계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

하다는 점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의 정책

영역 및 정책목표를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

정부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기관 전문가들과

2)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에 의한 ‘사회정책

의 총괄·조정 싱크탱크’ 기능을 확립할 필요에 의해 조성된 사회분야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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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단, 그리고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차적으로는 사회정책지표를 바탕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수행과 관리를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향후 성과지표 중심의 사회정

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는 기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기존 성과지표에서 부족했던

결과 수준의 지표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성과지표체계를 개선하고, 

  - 이를 통해 향후 성과지표 중심의 사회정책관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정책지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제1절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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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표의 개념 예시

제2장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제1절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지표와 정책지표

○ 지표(indicator)의 개념

  - 지표는 “어떤 한 체계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

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통계”로 정의됨(노화준, 2003: 386~387).

  - 지표는 그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개념(indicator concept)과 그 개념을 측정

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그리고 그 측정도구로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로 구성됨(남궁근, 2001: 7).

       자료: 통계개발원(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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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체계와 지표 프레임워크

  -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는 지표의 측정대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복수

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구성한 체계를 가리키며, 지표의 프레

임워크는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지표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가이드라인을 말

함(통계개발원, 2019: 8).

  - 지표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찾고,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지표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

○ 영역별 지표체계

  - 지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경제지표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지표는 1960년대부

터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운동의 영향으로 대두하였음(남궁

근, 2001: 8). 

  - 1960~1970년대 사회지표 운동은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GDP만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혹은 웰빙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관적 접근을 포함한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가 부각된 것으로, 이후 1980~1990년대 사회의 질에 대한 관

심과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 및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지금의 사회지표

체계가 형성됨(이재열 외, 2014).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환경지표로 이어져 현재 국가통계는 대체로 경제, 사

회, 환경통계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상호배타적으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점차 중첩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경향임(이재열

외, 2014).

○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경제·사회·환경지표는 그 중 관심이 특정한 영역의 시스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음. 이와 같은 영역별 지표에는 윤리적·규범적 지향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음(노화준, 2003).

  - 반면,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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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288-289 재인용).

  - 요컨대 정책지표는 영역별 지표와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성격

상으로는 특정한 윤리적 가치에 근거한 정책적 지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제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

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정책지표 간의 관계는 어느 쪽

이 다른 한 쪽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며, 서로 다른 지표개념(정책적

효과성 vs. 특정 영역의 변화)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실질

적으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의 상당수가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활

용될 수 있다고 하겠음.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정책지표

  - 성과지표란 어떤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

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박경귀

외, 2004: 11).

  - 성과지표는 경영학에서 제시된 “전략적 성과관리”(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의 과정에서 전략목표 구체화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목표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성과지표에 기반한 전략적 성과관리는 본래 민간부문에서 시작됐지만, 1980년대

이후 공공선택이론의 영향 하에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공공부문

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고영선 외, 2004).

  - 성과관리 체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관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도 마찬가지임. 즉,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됨. 

  - 이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동시에 정책지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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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성과관리체계

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한국 정부는 성과지표를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정책을 수행

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성태제 외, 2006: 11)로 정의하고 있어 정부 조직의 성과지표는 곧 정책지

표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

  - 후술하겠지만 정책지표 역시 [그림 2-2]에 나타난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목

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뿐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

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류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도 일종의 성과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자료: 박경귀 외(2004: 8)

○ 이상에서 정책지표의 정의 및 다른 지표분류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정책문제정의, 정책대안선택, 정책성과

평가 등의 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다른 영역별 지표와 달리 윤리적 가

치에 기반하여 공공의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가리킴.

  - 이는 어떤 지표가 정책지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지표 자체의 성격에

도 있지만 그 지표가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지표·사회지표·환경지표 등 주요 영역별 지표

와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영역별

지표들과는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에 포함된 지표들은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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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나 사회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이 중에는 정책

적으로 의미가 큰 지표도 있고, 정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지표도 있을 것임. 

이때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지표는 사회지표뿐 아니라 사회정책지표(social policy 

indicator)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는 사회의 상황

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정책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다만 어떤 지표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의 의

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지표 자체의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극단적으로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분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라면 Gini 계수와 같이

분배와 관련된 지표는 정책지표로서 의미가 없겠지만, 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지면 중요한 정책지표가 될 수도 있음. 반대로 사회의 변화가 정책적 관

심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6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같

은 지표는 일·가정 양립 문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각 이후에 정책적 의

미가 높아진 지표의 예로 볼 수 있음.

  - 정부기관의 성과지표는 정책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반대로 말하면 정책지표는 그

자체로 성과지표의 성격을 가짐. 물론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정책지표라고 해

서 반드시 정책의 ‘결과’ 차원에서의 성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

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정

책지표는 일종의 성과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2. 정책지표의 작성과 활용

○ 통계개발원(2019)은 정책지표의 작성과정을 6단계로 제시하고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측정목표 설정” 단계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두 번째 단계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로 측정대상의 본질과 변화를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하위 영역을 구

성함으로써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세 번째 단계는 “지표 선정 및 검토” 단계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된

하위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하는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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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표작성의 6단계

  - 네 번째 단계는 “결과 종합” 단계로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통계 혹은 종

합지수를 구성하는 단계임.

  - 다섯 번째 단계는 “보고서 작성 및 활용”의 단계로 정책 지표의 경우 이 지표들

을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여섯 번째 단계는 “관리 및 보완” 단계로 정책효과 측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 혹은 연구자 등을 참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및 보완해야 함.

                         자료: 통계개발원(2019: 33)

○ 지표 작성의 이와 같은 6단계는 사실 정책지표 뿐 아니라 영역별 지표에도 측정

목표가 다를 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정책지표의 작성과 영역

별 지표의 작성이 달라지는 부분은 ‘측정목표’에 있음.

  - ‘정책’과 ‘지표’의 관계에서 볼 때 만약 영역별 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는 과정은

영역별 지표를 통해 사회의 해당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될 것임.

  - 반대로 정책지표를 일종의 성과지표로 보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책’을 먼저 설정하고, 이 ‘정책’을 일종의 이론

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지표체계를 작성할 수도 있음.

  - 전자와 후자의 접근을 대비할 때 전자가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이라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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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정책선택의 싸이클

는 “정책 중심의 연역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김석호, 2019). 

  - 그러나 정책지표의 작성과정을 길게 보면 이 두 과정은 결국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사회지표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 인식으로부터 정책방

향을 제시하며, 제시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지표

를 활용한다면, 전술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은 결국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전자의 과정이 정책지표의 ‘문제설정 과정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과정은 ‘정책 결과 평가와 문재 재정의 과정에서의 활용’을 강

조하고 있다고 하겠음.

○ 정책지표 활용의 이와 같은 특성은 정책선택의 싸이클 상에서 정책지표의 활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노화준, 2003: 389~394).

  - 정책선택의 단계는 (1) 정책 문제의 정의와 목표선택,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

택, (3) 정책집행, (4) 정책집행 결과 평가 및 문제의 재정의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정책지표의 활용이 가능함.

         자료: 노화준(2003: 390)

  - 앞서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는 짜

여진 정책목표체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특정 영역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지표로부터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좀 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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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일단 어떤 정책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그 정의

에 활용된 영역지표는 정책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문

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표로 활용됨.

  -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지표가 활용되는데, 이

때는 특정한 인과적 모형을 통해 정책과 지표 간 관련성을 가정하게 됨. 인과모

형은 엄밀한 계량적 분석을 요구하지만, 종종 정책결정시에는 전문가들과 정책결

정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가설적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됨(노화준, 2003: 392). 이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기도 함. 

  - 정책지표는 정책집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활용되는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에서 지표를 통해 진행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정책대안 선정 과정에서의 가설적 인

과관계를 보완하거나, 정책이 당초의 목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지표는 정책에 대한 성

과지표로 기능하여, 정책의 결과(outcome)나 영향(impact)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정책문제를 재정의하며, 이를 거쳐 다시 한 번

환류과정을 거치게 됨.

3. 정책지표의 유형과 조건

○ 정책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흔히 사용되는 지표의 분류방식으로 직접지표와 간접지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와 같이 지표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으며(통

계개발원, 2019),

  - 좀 더 정책지표에 특화된 분류로는 지표가 내생변수인지 외생변수인지, 정책의

산출물이 화폐가치인지, 물리적 단위인지, 사회심리적 단위인지, 정책지표의 적용

대상이 국가 전체인지, 지역인지, 혹은 다른 하위단체인지, 그리고 정책분석을 목

표로 하는 지표(정책분석지표)인지 정책평가를 목표로 하는 지표(정책평가지표)인

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함(남궁근, 2001).

  - 정책지표가 정책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효과성 지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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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정책 평가의 싸이클

지표, 효과성과 효율성이 공유된 지표, 기타 측면의 지표로 구분하기도 함(박중

훈, 1999).

  - 또한 정책지표가 정책의 주기 중 어느 단계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투입, 산출, 결

과 지표 등으로 분류하기도 함.

○ 실제 정책지표의 선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많은 지표 관련 연구들이 공통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류는 정책의 주기에 따른 분류 방식임(Eurostat, 2014; 

Schumann, 2016; 박경귀 외, 2004; 고영선 외, 2004; 이민호 외, 2012; 이은국 외, 

2015 등).

  - 정책주기에 따른 정책지표 분류는 정책 성과관리체계와 관련성이 높으며, 정책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 정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성과지표로서의 정책

지표 관리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자료: Eurostat(2014: 8)

  -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데, 투입

(input)과 산출(output) 사이에 과정(process)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

(outcome)와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구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

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5단계까지 구분됨.

  - OECD의 경우 3단계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에 투입된 자원을 측정하는

투입지표, 투입에 따라 생산된 산출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그리고 산출로 인해 달

성된 결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그것임.



22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그림 2-6]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3단계)

지표 내용

투입(input)지표 정책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연 자원을 측정

과정(process)지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정도를 측정

산출(output)지표 정책시행 완료 후 생산된 생산물, 자본, 서비스 측정

결과(outcome)지표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중·단기적 변화

영향(impact)지표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장기적 변화

<표 2-1>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의 유형 (5단계)

        자료: Schumann(2016: 7)

자료: 통계개발원(2019: 38)과 박경귀 외(2004: 12)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정리

  - 5단계 구분 방법을 취할 경우 결과지표와 영향지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데, 이에

대해 Eurostat(2014)는 정책의 산출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장기적인지, 중·단기적

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3)

  - 몇 단계 구분을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산출과 결과의 구분임. 

Schumann(2016)은 산출은 정책의 ‘무엇’을 보여준다면, 결과는 ‘왜’를 보여준다고

3) 그러나 Eurostat(2014)의 구준 기준 역시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지표와 영향지

표를 구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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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함. 즉, 산출은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책 시행 전에 비

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산출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작용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임.

○ 결과(outcome) 수준 지표의 중요성

  - 결과 수준의 지표가 정책이 ‘왜’ 시행되는지를 보여준다는 Schumann(2016)의 설

명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과 수준 지표라는 것을 의미함. 물론 투입, 과정, 산출 수준의 지표는 정책이

애초의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monitoring)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이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것은 결과 수준의 지표임.

  - 이 때문에 성과 중심 정책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결과 수준의 지표를 통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결과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정책을 실행하는 이들이

정책의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입이나 산출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의 뒤바뀜’(goal displacement)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고영선 외, 2004). 

  -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결과수준의 지표달성은 정책의 결정 단계에

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정책의 결과에는 그 정책뿐 아니라 다

른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이렇게 본다면 결과 수준의 지표 활용

은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상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위한 점검의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결과 수준의 지표라는 것 이외에 ‘좋은 정책지표’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정책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

공서비스 협정(PSA)를 제시하며, 좋은 성과지표의 조건으로 꼽은 8가지를 소개하

겠음(HM Treasury, 2001).

  - 관련성(relevant): 조직 혹은 정책의 목표와의 관련성

  - 유인왜곡 회피(avoids perverse incentives): 바람직하지 않거나 낭비적인 행위를 촉

발하지 않을 것

  - 귀속성(attributable): 성과지표는 실행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과의 책임

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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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성(well-defined): 일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 적시성(timely): 필요한 시점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 신뢰성(reliable): 측정결과가 정확하고, 진행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

  - 비교가능성(comparable): 성과를 과거와 혹은 다른 사업과 비교할 수 있을 것

  - 검증가능성(verifiable): 분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측정이 적합

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

○ 좋은 정책지표를 만들고자 할 때 ‘결과(outcome) 수준’과 함께 고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관련성(relevant)임.

  -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결과 수준을 보고자 할 때 지나치게 장기적인

영향(impact)을 측정하게 되면, 정책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겠지만 이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정책지표로 삼는다면, 실제로 정책적 활용도

는 제약이 클 것임.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든 나빠지든 그 원인이 어떤 정책에 있

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 따라서 정책지표는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는 목적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아

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결과지표 중심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투입이나 산출지표 역시

정책과정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4)

1.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취임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의 하

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그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

4) 본 절은 연세대학교 최승훈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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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움(대한민국정부, 2017).

  - 구체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

라”(박능후, 2017, 김미곤 외, 2017: 5 재인용)라고 정의되었으며,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

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

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

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음.

○ 이후 문재인 정부의 ‘포용’은 복지를 넘어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기 시작한 ‘포용적 성

장’(inclusive growth)과 연계된 개념으로 자리매김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악화 속에서 주요 국제기구들

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개념을 강조하였음. 이들은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가능

성을 약화시키며, 분배전략을 통한 불평등 개선이 그 자체로 성장전략일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음(OECD, 2014; IMF, 2017; OECD-World Bank, 2017 등).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종전의 ‘포용적 복지국가’

에서 복지 영역을 넘어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확대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였음.5)

  -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라고 정의되며, “▲사

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조건들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음.6)

5)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정책위키 「혁신적 포용국가」참조(http ://w w w .korea.kr/special/policyCuration

View .do?new sId=148855401), 최종접속일: 2020-03-01

6)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정책위키 「혁신적 포용국가」참조(http ://w w w .korea.kr/special/policy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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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이 애초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예

측할 수 있는 것처럼,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사회정책의 역할은 중요하게 제시됨.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

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처음으로 포용국

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듬해 2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

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정책의 추진 로드맵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관계부처합동, 2019).

  - 이 계획들에서 정부는 사회정책이 내수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

해 분배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하였고,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의 선순환을 강조함으로써 고도성장기 동안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

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음.7)

○ 이하에서는 각각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비

전과 전략』및『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2.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2018. 9)8)

○ 『비전과 전략』은 한국사회와 사회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

능성 위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한 후,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비전(3대 비전)과 전략(9대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비전과 전략』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제시함.

  -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대체로 나타난 성공적인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를

통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정책으로 선진국 진

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양재진, 2001; 2005; 정무권, 2007).

View .do?new sId=148855401), 최종접속일: 2020-03-01

7)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 참조(http ://w w w .inclusivekorea.go.kr/index.jsp), 최종접속일: 2020-03-01

8)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인용이 없는 경우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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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성장 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 심각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2015년 개인소득9)이 2천만원 이하에 속

한 저소득층이 59.5%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높으며(홍민기, 

2017),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됨

(OECD, 2014; IMF, 2017).

  - 이와 같은 불평등의 원인에는 노동시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 여기에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성 불평등, 기술변화,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전이 겹쳐지며, 가계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스로가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10), 이와 같은 사회 부문의 낙후와 불평등 증가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7]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6)

9) 여기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10) 사회정책과 관련된 지표가 O 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다수 위치하는데, 특히 장시간 근로자 비

중(32위), 여가&돌봄시간(24위), 고용률(21위), 자기보고 건강상태(35위), 지원 관계망의 질(35위) 부분은

최하위에 머물러 삶의 질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당부분 뒤쳐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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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역할

  -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인해 미발달한 사회안전망은 상기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게 됨.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사회정책이 크게 낙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

통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활용해야 함.

  - 사회정책은 빈곤, 불평등, 질병, 노령 등 산적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전병유 외, 2006)으로 현

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계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체된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지님.

[그림 2-8] 지체된 복지국가 완성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0)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크게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촉진적 사회정책’을 통

해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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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가 중요

[그림 2-9]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3)

○ 이와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비전과 전략』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3

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3대 비전은 각각 ‘사회통합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비전에 대한 3가지 전략이 도출됨.

  - 각각의 비전에 대한 전략으로는 먼저, 사회통합강화의 전략으로는 ‘소득불평등 완

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전략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

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

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이 꼽혔음.

  - 마지막으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

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

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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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비전과 9대 전략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12)

○ 『비전과 전략』은 사회정책의 비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OECD

수준의 복지지출’이나 ‘복지국가 건설’과 같이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목표

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이 단지 분배만

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

음. 즉,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확

충하며, 조직의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이

향상되고 이것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임.

  - 또한 그간의 한국 사회정책 의제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소득보장’,

‘사회적 투자’, 그리고 ‘좋은 일자리’라는 과제들을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반가운 외, 2019).

○ 다만 『비전과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포괄적인 차원

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정책과제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의 틀로 구성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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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로드맵과 성과관리의 틀을 제시한 것은 『비전과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 발표된 『추진계획』으로, 다음으로는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3.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2019. 2)11)

○ 2019년 2월 발표된 『추진계획』은 기존에 제시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성한 로드맵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기존 『비전과 전략』은 복합적인 사회정책에 관한 과제를 균형 있게 포괄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도출되어 수요자(국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그림 2-11] 3대 비전, 9대 전략의 정책수요자 중심 재편성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4)

  -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계획』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

11)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인용이 없는 경우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을 참조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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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층적 생애주기 개념도

고 5개의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4개 생활기반(소득, 환경·안전, 건

강,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재편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

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추진계획』의 주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음.

  - 『추진계획』의 국민 ‘삶의 영역’은 개인의 삶의 과정을 「출생-영유아-아동청소

년-취업-은퇴」로 연결되는 선형적 경로로 설정해 이에 부합하는 출산, 보육, 교

육, 노동, 노인 정책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전

과정에 걸쳐 ‘돌봄’, ‘배움’, ‘일’, ‘쉼’과 같은 활동이 나타난다는 ‘중층적 생애주

기 관점’을 반영한 것임(반가운 외, 2019).12)

  - 생활기반 역시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인프라와 같은 개념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반가운 외(2019: 145)

  -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은 『추진계획』이 국민 삶의 5가지 영역과 4가지 기반

에 걸쳐 주요한 정책목표(22개)와 정책과제(71개), 그리고 성과지표(82개)를 동시

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점이 『추진계획』이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실질

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임.

12) ‘노후’만이 이에서 벗어나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반

가운 외(2019: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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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돌

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

겠습니다.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투명성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 서비스 구축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확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확대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

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

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이용자수

·다문화 이해교육

배

움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도입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기초학력 보장 강화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교학비 부담

·대학 입학금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

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

성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현장실무능력중심직업교육및취업연계강화

·BK21 사업 개편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성

장 지원

·고교학점제 확대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혁신성장선도분야등석박사급인재

·4차산업혁명대응과학기술·ICT 인재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

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평생학습참여율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

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

을 예방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강화

·남성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0대 여성 고용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

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

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

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

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성과공유기업 확산

·상생결제 확산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성과공유기업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

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일터 혁신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

표제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

를 늘리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일자리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찰 현장 출동시간

·읍·면·동복지공무원 1인당복지대상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쉼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

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근로자 휴가 지원

·연간 노동시간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표 2-2>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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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일터 사업 ·문화예술 관람율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

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문화격차 해소

·문화기반시설 개소 수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노

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사업규모확대및급여수준향상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전국 확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 직접일자리 수

·공익활동 수당

·노인문화예술교육및체육교실운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내실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치매환자관리율

·방문건강관리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소

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안

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수혜자 수

·기초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

경

·

안

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노후경유차 감축·친환경차 보급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

리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미세먼지 농도(서울기준)

·노후경유차 수

·친환경차 보급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산재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국민안전 체감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보호 확대 및 안전

체감도 제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성폭력범죄피해에대한안전체감도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아동학대 발견율

건

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주

거

· 지

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

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복지환경이 마련됩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생애 단계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

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

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연계생활서비스시설공급

·만성질환관리등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뉴딜연계기초생활인프라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주민건강센터 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에서 연구진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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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의 실행여부를 관리하고자 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

  - 후술하겠지만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는 정책과제의 도출 당시에 그 과제의 성

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계획』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사회정책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정책영역 –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사회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책의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 수준에서 제

시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지표들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추진계획』이 완결성 있는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과

(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체계를 재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

음.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및 방향

1.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필요성

○ 앞서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이 ‘결과’(outcome) 수준에서 설정될 때, 정책 실행 주체의 유인구조

왜곡으로 인한 수단과 목적의 전도를 피할 수 있으나, 현재 『추진계획』에 제시

된 성과지표를 그렇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투입, 산출, 결과 수준 모두에서 작성 가능한 것은 사실이며, 각각의

지표가 서로 다른 지표개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부분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는 결과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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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투입 (21개) 산출 (39개) 결과 (16개)

돌봄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

스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취원율

-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 장애인일상생활지원대상자확대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수혜인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이용자수

- 다문화 이해교육

배움

- 고교무상교육시행

- 대학 입학금

-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 고교학점제 확대

-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 혁신성장선도분야등석박사급인재

- 1인당정부재원장학금지원액

- 4차산업혁명대응과학기술·ICT 인재

- 평생학습참여율

-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일

- 자영업밀집구도심복합개발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 남성육아휴직 비율

-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 성과공유기업 수

-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

- 경찰 현장 출동시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 30대 여성 고용률

- 저임금 노동자 비율

-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쉼

- 문화기반시설 개소 수

-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 연간 노동시간

- 문화예술 관람률

노후
- 공익활동 수당

-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 노인 직접일자리 수

<표 2-3> 『추진계획』81개 성과지표의 투입, 산출, 결과 분류

  - 그러나 기존 『추진계획』의 경우 81개 성과지표 중 결과 수준의 지표는 16개에

불과하며, 산출 수준 지표가 39개로 가장 많고, 투입 수준의 지표가 21개로 뒤를

잇고 있음. 또한 결과 수준 지표의 절반이 특정 영역(환경·안정)에 집중되어 있음. 

요컨대 성과지표체계의 구성 자체가 투입과 산출 위주로 이루어진 것임.

  - 이는 『추진계획』이 「정책영역 –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을 반감시키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과관리의 각 단계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의 목적을 측정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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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투입 (21개) 산출 (39개) 결과 (16개)

  체육교실 운영

- 방문건강관리

-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 치매환자관리율

소득

- 기초연금 급여액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아동수당 수혜자 수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경

안전

- 노후경유차 수

- 친환경차 보급

-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 미세먼지농도(서울기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산재 사망자 수

- 자살 사망자 수

- 국민안전 체감도

-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 여성폭력 피해(성폭

  력·가정폭력) 경찰

  신고율

- 아동학대 발견율

건강
- 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 본인부담

-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주거

지역

- 신혼부부 주거지원(가구)

- 도시재생뉴딜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 수

-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 주민건강센터 수

-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에서 연구진이 분류하여 재정리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추진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개

선 및 보완하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의 사회

정책지표 보완이 필요

  - 결과 수준의 사회정책지표는 각각의 『추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22개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사회정책과제의 수행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

  - 결과수준의 성과지표는 투입과 산출수준의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

입지표와 산출지표를 보완하여 성과를 측정함.

  - 이를 통해 투입과 산출수준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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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과제와 정책목표달성 간의 가설적 인

과관계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충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수 있음. 

  - 그리고 이는 다시 투입 단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바, 결국 투입 → 산출 →

결과 → 투입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사이클을 구축하게 되는 것임.

  - 이와 같은 과정은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계획』을 통해 형성된 혁신적 포용

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의 성과측정을 위해 사회정책지표를 설정하고, 다시 사회정

책지표를 통한 성과점검이 사회정책 과제들을 보완하게 되는 것으로, “정책 중심

의 연역적 접근”에서 시작해 다시 “지표 중심의 귀납적 접근”(김석호, 2019)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13] 정책을 통한 성과지표 도출과

성과지표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의 환류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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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작성방향

○ 앞서 정책지표 작성의 6단계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의 작성은 6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함.

  - 통계개발원(2019)이 제시한 정책지표 작성의 6단계는 ① 측정목표 설정, ② 이론

적 프레임워크 구축, ③ 지표선정 및 검토, ④ 결과종합, ⑤ 보고서 작성 및 활용, 

⑥ 관리 및 보완임.

  - 그런데 『추진계획』은 이미 측정목표(국민 삶의 질 변화)와 이론적 프레임워크(3

대 비전 9대 전략을 중층적 생애주기 관점에 따라 재분류한 삶의 영역과 생활기

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실제의 지표작성은 3단계인 “지표선정 및 검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지표선정 결과를 종합하고(4단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임(5단계).

  - 6번째 단계인 관리 및 보완은 본 보고서 이후 도출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활용하는 과정이 될 것임.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에서 유의할 부분은 사회정책지표의 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정된 지표들이 ‘좋은 성과지표의 조건’(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참조)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임.

  - 첫째,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어야 함(정책의 결과 측정).

  - 둘째,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의 결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표여야 함(정책과의 가설적 인과관계 성립).

  - 이 때 고려할 부분은 하나의 지표가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

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에 잠정적인 상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임. 따라서 사회정책지표의 도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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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두 가지 조건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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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정책지표 활용 사례 검토13)

○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책지표의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국내외 정책지표 중에서도 정책에 대한 계획과 지표의 활용이 밀접하게 결

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국내 사례로는 사회보장통계, 해외 사례로

는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사례와 EU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 NAPs/inclusion), 그리고 EU에서 회원국의 사회 및 노동시장 개

혁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PSR)와 사회적 점수판(Social Scoreboard)을 살펴봄.

  - 사례의 선정의 기준은 국내외의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

과 정책지표 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정책지표를 활용한 경우를 선별한 것임.

  - 정책지표가 아닌 영역지표의 성격이 더 강한 사회지표들의 경우는 이어지는 2절

에서 별도로 살펴볼 것임.

1. 한국의 사회보장통계

○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근거 중심적으

로(evidence-based) 지원하는 동시에 통계치를 통한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이 요구

되어옴에 따라(고경환 외, 2012; 정영철 외, 2014),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를 위해

13) 본 절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이민아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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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이 제기됨(고경환 외, 2012).

   - 첫째, 사회보장 관련 통계의 효과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형성의 기반을 마련함.

   - 둘째,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만족도 증진을 위해 수급자인 국민의 개인적 정보, 

즉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연계망을 구축함.

[그림 3-1]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관리업무 흐름도

                    출처: 정영철 외(2018)

○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그리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도입·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의 의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현행 체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에 관한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됨.

  - 『사회보장기본법』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

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책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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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필요시 공공기

관의 장에게 통계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관련 통계는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제시하였음(고경환 외, 

2012).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여전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는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정영철 외, 2018).

  -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계수집의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이르기

까지 넓혔고, 그리고 범위 역시도 2013년 가족, 보육 및 교육, 근로,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장해왔음.

  - 뿐만 아니라 신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0년 기준 269개의 지표를 관리

하고 있음. 지표는 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각 정책분야 혹은 정책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제

시되고 있음.

○ 그러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평가는 사회보장통계에서 제공하는 정책목표

또는 정책분야별 성과지표로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업 또는 과제별 개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오윤섭 외, 2017; 오영민 외, 2019). 

  - 이는 앞서 설명한 정책지표와 정책과제 간의 환류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

장통계가 당초의 목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 이러한 평가체계의 개별화는 제도 간 연계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

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사회보장통계 등 사회보장통계의 중장기적 관리와 현황

분석, 평가에 활용할 사회보장통계의 순차적 연계 및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연

계방안 마련, 통합적 행정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오영민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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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자료: 보건복지부(2019)

2.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은 1998년 집권한 토니 블

레어 총리의 노동당이 시행한 정부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임. 

  - 당시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1999년 발행한 『정부현대화백서(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를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 기반 정책(ideological 

led-based policy making)에서 벗어나 근거 중심의 정책 입안(evidence-based 

policy making)으로의 전환을 통한 정부개혁을 주장함(반가운 외, 2018).

  - PSA의 도입과 시행은 정부정책의 성과평가와 정부재정 지출의 정당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진념·한승희, 2014).

  - 각 전달전략에 대한 실행체계와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존 협정의 모

호성을 극복함(반가운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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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개의 PSA는 모두 공통적으로 각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처의 장관이

이행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의 Senior Responsible Officer가 고위공식협정집행위

(Senior Official PSA Delivery Board)의 의장으로 배정됨(최영준 외, 2012; 최영준

외, 2017; 반가운 외, 2018).

  - 관련 내각위원회는 성과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지표를 정기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이행을 관리함. 부처간 이견 발생 시 이를 조정함.

  - 모든 협정에는 중앙정부와 지역차원 두 단계에서의 이행주체 및 관련주체와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예를 들어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PSA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부와 NHS가 관련 부처와 협력을 맺는 가운데 지역차원에

서는 PCT(Primary Care Trust)와 LAA(Local Area Authorities)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에 필요한 민간·제3부문과의 파트너십 조성 등의 내용까지 모두 명시함.

  - 공공서비스 및 공공지출 내각위원회(PSX)는 재무성(HM Treasury)과 함께 각 부

처에서 제안된 목표가 정부의 전반적 목표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논의하며, 의

회 산하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는 성과 및 정책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통보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함.

  - 또한 각각의 PSA에 따른 비전 및 전략과 평가뿐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PSA는 성과중심주의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각 전략목표 아래 성

과목표를, 그리고 각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배치함으로써 정책과 측정

지표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됨(최영준 외, 2012; 최영준 외, 2017). 

  - 각각의 PSA는 국가의 변화중심 수행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진행 정도를 측

정함. 또한 이 지표들의 일부는 특정 국가목표치(national target)나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이 동반됨.

  -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개입의 적정성도 평가 범주에 포함됨. 

각 부처는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

적·관리함. 

  - 각 부처의 성과목표는 기관운영 및 정책개선을 위한 관리 목적 외에도 우선순위

가 높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배정에 연계되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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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SA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자료: 최영준 외(2017: 120)에서 일부 수정

○ PSA는 크게 네 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PSA 전달전략이 해당 대

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은 각각 경제성장, 고용, 이민정책, 직업훈련, 과

학기술 증진, 수송망, 기업활동 환경 등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함. 

  - 둘째,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기회’는 아동 청소년 복지, 빈곤 완화, 고용, 노인복

지 등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함. 

  - 셋째, ‘더 강력한 지역사회와 더 나은 삶의 질’에서는 건강과 복지, 주거환경, 안

전한 환경, 사법체계 개선, 알코올 및 약물 피해 감소, 국외 테러 방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넷째,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를 위

한 정책대응안을 비전으로 제시함. 

○ 이 중 사회정책과 관련된 일부 PSA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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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활용지표 관련기관

9. 아동빈곤 감소

절대빈곤가구의 아동의 수, 상대빈곤가구의 아

동의 수, 상대빈곤가구 및 물질적 결핍을 겪는

아동의 수

잡센터플러스, 아동학교

가족부, HMSC, 지역당국, 

장애및돌봄서비스국

10, 11. 아동청소년 교육성

취 향상 및 격차완화

아동 및 청소년기 학업성적 달성률, 소득분위별

전업학업참여격차 등

아동학교가족부, 가족아

동청년위원회

12. 아동청소년 건강 및 안

녕감 증진

6~8주 모유수유 보급률,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

의 비율, 아동비만수준, 정신건강 및 안녕감, 아

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CAHMS), 장애아동부

모의 서비스 및 ‘핵심 서비스(core offer)’ 경험

아동학교가족부, 잉글랜

드 간호부, 지역당국, 1차

의료신탁, 정부사무소, 전

략적보건당국, 공중보건

지역책임자

13. 아동청소년 안전증진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비율, 7일 이내 초기사정

을 받은바 있는 보호아동의 비율, 아동청소년

부상으로 인한 응급입원, 아동사망리뷰패널과정

을 통한 방지 가능한 아동사망 수

아동학교가족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부,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 혁신대학기

술부, 문화미디어체육부, 

재무성, 총리실전달유닛

(PMDU), 내각실, 교통부, 

국경이민국

14. 아동청소년 성공

16~18세 NEET족의 감소, 긍정적인 활동 참여

증대, 불법약물·알코올·휘발성용제 남용 감소, 18

세 이하 임신률 감소, 10~17세 초범 형집행 감

소

아동학교가족부, 법무부, 

지역당국, 1차의료신탁, 

전략적보건당국, 청소년

변호팀, 경찰, 제3부문 기

관, 학교, 대학 등

15. 소수자성 인지

성별임금격차, 독립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

권·통제·유연성 수준, 여성·소수인종·장애인의 공

적생활참여, 고용차별, 서비스 이용시 공정성

여성부, 정부평등국, 9개

정부사무소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

인구에 대한 보호

시설 내 사회적 배제 성인인구 비중, 고용·교육·

훈련 중인 사회적 배제 성인인구 비중

지역사회및지역정부, 법

무부, 아동학교가족부, 노

동연금부, 보건부, 혁신대

학기술부, 잡센터플러스

17. 노인빈곤 및 복지

50~69세 고용률, 저소득 연금수급자 비율, 65세

의 건강기대수명, 주거 및 이웃환경에 만족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노동연금부, 지역협정, 연

금서비스국, 보건부, 아동

학교가족부, 문화미디어

체육부, 지역사회및지역

정부, 교통부

18. 국민 건강 및 안녕감 증

진

전 연령 사망률, 잉글랜드와 다른 지역간 전연

령 사망률 격차, 흡연율, 재가인구 비율, 심리치

료 접근성

보건부, 지역사회및지역정

부, 아동학교가족부, 법무부, 

환경식품농촌부, 교통부, 노

동연금부, 식품기준국, NHS, 

수입및관세청, 재무성, 1차

진료신탁, 지역당국

19. 공공서비스 강화

환자/서비스 이용자가 평가한 경험, NHS가 보고

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대기시간, 임신 12

주에 건강검진 및 사회서비스 사정을 위해 산파

혹은 의료전문인을 대면한 여성 비율, 장기간

조건, GP 서비스, 감염률

보건부, 지역사회지방정

부부, NHS, 1차진료신탁, 

지역당국, 지역공공의료

집단, 정부사무소, 전략적

보건당국

<표 3-1> 사회정책 관련 PSA의 목표와 활용지표 및 관련기관

출처: Treasury, H. M. S.(2007a; 2007b; 2007c; 2007d; 2007e; 2007f; 2007g; 2008a; 2008b;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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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영국 공공서비스 협정과 부처목표의 연계

○ 영국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각각의 중앙부처가 PSA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처

전략목표(Department Strategic Objectives, DSO)를 설정했다는 것임. PSA가 중앙정

부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면, DSO는 각 부처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

를 포함하고 있음. 개별 부처는 PSA와 DSO를 연계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

어 있으며, PSA와 마찬가지로 타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달성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반가운 외, 2018). 

      자료: 반가운 외(2018: 261)

○ 영국 PSA의 사례는 정책과제와 정책지표의 연계 및 이를 통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가짐(반가운 외, 2018: 264~267).

  - 첫째, 부처 목표와 전체 정부 목표를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목

표체계의 일관성 및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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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 전략과 수단을 도출하는 성과 중

심주의를 통한 정책관리 거버넌스

  - 셋째,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위원회 구조의 수립

  - 이 중 특히 ‘성과 중심주의’는 그간 정책의 투입이나 산출을 중심으로 한 체계

에서 지표의 달성이 곧 정책목표의 달성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EU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 NAPs/inclusion)

○ 2000년 리스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을 향후 유럽

의 향방으로 지정하고 회원국 및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음(European Commission, 2004).

  - 전통적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정책 목표를 사회통합으로 확장하면서 경

제적 지표인 소득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인 교육, 직업훈련, 노동능력, 건강, 주

거환경, 사회참여, 상대적 박탈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게 됨.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2004년 『사회통합에 대한 합동보고서(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을 발간하면서 15개 회원국에게 공동의 목표와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음.

  - 여기서의 국가행동계획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의 여러 정책을 망라하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정책수단, 추진주체, 예산, 정책 예상 효과, 그

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를 포함한 현실적이고 즉각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일컬음(강

신욱 외, 2005).

○ 국가행동계획의 뚜렷한 목표는 ‘2010년까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인

사람의 수 감소’에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공통 목표는 크

게 4가지가 제시됨. 공통 목표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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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가이드라인

1.1. 고용 증진

(a)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남녀를 위한 안정되고 질좋은 일자리 접

근성 증진

(b) 인적관리, 노동조직 및 평생교율을 통한 고용가능성 증진에 의

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방지

1.2.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

접근성 증진

(a) 인간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 보장과 구직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는 사회보호시스템 조직

(b) 모두에게 적절하고 위생적 거주환경 제공

(c) 어느 상황에서도 접근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d) 배제위험군을 위한 교육, 사법 및 문화, 스포츠, 레저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개발

2. 배제 위험 방지

(a) 지식기반사회와 신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력 활용으

로 장애인 포함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

(b) 부채, 학교이탈, 노숙 등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생애주

기 위기를 감지하는 정책 시행

(c) 모든 형태의 가족 연대를 보전할 수 있는 행동 시행

3. 가장 취약계층을 지원

(a) 장애, 이민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빈곤 위험에 처한 이들의 사

회통합 증진

(b)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고 사회통합 기회를 부여

(c) 배제된 지역을 위한 종합행동 개발

4. 모든 관련기관 동원

(a)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관련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참여와

자기실현

(b) 정책 전반에 배제와의 투쟁을 넣기

(c) 유관기관, 공공과 민간 사이 대화와 파트너십 조성

<표 3-2> EU 국가행동계획의 공통 목표와 가이드라인

출처: European Commission(2004)에서 저자가 정리

○ 상기한 공통 목표에 대해 국가행동계획은 8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04).

  - 첫째, 모두를 위한 권리와 기회로서의 포용적 노동시장 개발 및 고용 증진.

  - 둘째,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에 필요한 적정 임금과 자원 보장.

  - 셋째, 예방을 통한 교육적 불이익 제거 및 평생교육 기회.

  - 넷째, 성 평등 증진과 개별 가족 구성원의 권리·혜택 및 아동권 보호로 가족 연대

보전.

  - 다섯째, 모두를 위한 좋은 주거 보장.

  - 여섯째, 질 좋은 (보건의료, 교통, 사회, 돌봄, 문화, 여가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

  - 일곱째, 서비스 전달 개선.

  - 여덟째, 다수의 박탈이 일어나는 지역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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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표 2차 지표

이전 후 저소득비율

소득분배

저소득 지속성

상대중위저소득격차

지역적 유대

장기실업률

무직가구 인구수

조기퇴학률

기대수명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저소득선 부근의 소득분포

특정시기 저소득 비율

이전 전의 저소득 비율

지니계수

저소득 지속성(중위소득 50% 이하)

장기실업률

초장기실업률

저학력 인구

<표 3-3> EU 국가행동계획 지표

○ 국가행동계획에서는 통계지표를 성과지표로써 활용하였고, 여기에 활용된 정책지

표들은 2001년 레이켄 유럽 이사회(Laeken European Council)에 의해 결정되었음. 

총 18개의 지표가 성과평가에 활용되는데 1차 지표에는 10개, 2차 지표에는 8개

가 해당되며 1, 2차 지표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추가적으로 3차

지표는 회원국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음(강신욱 외, 2005). 

  - 국민행동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1, 2차 지표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음. 

출처: 강신욱 외(2005: 74-75)

○ 지표에 따른 수치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에 관해서 레이켄 유럽 이사회는 비교가

가능한 공통의 용어 정의 및 산정 방식이 있어야 함에 동의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04).

  - 데이터는 두 가지가 활용됨.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EU 노동인구조사(EU Labor 

Force Survey)를, 소득 관련 지표는 유럽커뮤니티가구패널(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사용했다가 2003년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제(EC)에 따라 EU 

소득과 생활조건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로 대체됨.

  - 또한 각 지표에 따른 수치를 산출하는 공통의 방법론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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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정의

1a 
빈곤율

-연령/성별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연령대:0～15세, 16～24세, 25～49세, 50～64세, 65세 이상

1b 
빈곤율

-경제활동상태별

중위소득 60% 이하의 16세 이상 인구중 주된경제활동 상태 별로

본 빈곤율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은퇴, 비경활등)

1c 
빈곤율

-가구유형별

중위소득60%이하가구에사는사람의비율

-30세이하1인가구,30～64세1인가구,65세이상1인가구,2인무

자녀성인가구,미성년자녀와성인가구등

1d 
빈곤율

-주거형태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 자가, 임대 (한국: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등)

1e 빈곤선
빈곤선 액수(중위소득 60%)

- 단독가구,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3 빈곤지속성 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에 속하는 사람수

4 상대적빈곤격차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5 지역적응집도 지역간 취업률의 편차

6 장기실업률 경활인구 중 ILO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비율

7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실업가구에 사는 0～65세의 가구원 수

8 학업중퇴자율

18～24세 사이의 중등교육(ISCED 21))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

고 현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동연령대에서 차지하

는 비율

9 평균기대수명 출생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

10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상위20%와 하위20% 집단에 속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WHO정의에 따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정의한 사람의 비중

11
빈곤 산포

(dispersion)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50%, 70%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

12 특정 시점 빈곤율

1995년을 기준으로

- 1997년 상대적 빈곤율

- 1994/96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1995년 상대적 빈곤율

13
이전소득이전의

빈곤율

빈곤율

-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

- 연금 포함한 소득

- 모든 공적 이전소득 이후

14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15
지속빈곤율

(중위소득의50%이하)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16 장기실직자비율
전체 실직자 중 장기 실직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7
극장기(verylong)

실직자비율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극장기 실직자(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8 저학력 비율

연령 집단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로

ISCED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표 3-4> EU의 사회적배제 지표의 상세: 1차 지표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 외(2005: 1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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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을 통해 유럽이사회는 서로 다른 회원국들간의 차이를 고려

하면서도(국가별 계획수립 및 3차 지표 결정), 동시에 EU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공통의 기준(공통 정책목표 및 가이드라인, 1·2차 지표)이 적용될 수 있

도록 추진하였음.

  - EU의 국가행동계획은 유럽차원의 공통의 조약을 통해 공통의 문제인 사회적 배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지표관리를 도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러 회

원국이 공존하며, 개별 국가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

되는 EU 거버넌스의 한계로 회원국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없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강신욱 외, 2005).

4.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coreboard14)

○ 유럽연합은 이전에는 없던 세계화, 디지털 혁명, 노동양식의 변화 및 인구발전이

라는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따른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발전이

함께하는 유럽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준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2015년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 유럽의회의 조

인을 받아 ‘유럽 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이하 EPSR)’이 발

표됨. 

  - ESPR은 유로존 국가 및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약속이며 책임

으로써, 연합차원과 회원국 차원에서 각기 다른 국가적 체제의 다양성과 사회경

제적 환경을 고려한 도입이 명시되어 있음.

  - 2018년 유럽 집행위원회는 연간성장조사국 위원회(Commission in the Annual 

Growth Survey)가 정한 정책 우선순위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및 노동시

장 관련 지표가 각 회원국의 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 고려되도록 권고

함.

○ ESPR은 유럽 고용사회위원회(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Council, EPSCO)의

자문정책위원회인 사회적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와 SPC가

14)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Social Scoreboard 웹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https://com

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 최종접속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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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 핵심 원칙 지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노동시장 접근

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성평등

동등한 기회

적극적 고용지원

- 18-24세의 조기퇴학자 비중

- 20-64세의 고용률 성별격차

- 분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S80/S20

-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배제 비율

- 15-24세 NEET족 비율

역동적 노동시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사회적 보호 및 통합

안전하고 적응가능한 고용

적정 최저임금

고용환경에 대한 정보와 해고 보호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일-생활 양립

건강하고 안전하며 잘 적응된 노동

환경과 데이터 보호

- 20-64세 고용률

- 15-74세 실업률

- 인당 실질 총가처분가구소득

사회적 보호 및 통합

아동돌봄 및 지원

사회적 보호

실업급여

최저임금

노인소득 및 연금

보건의료

장애인 통합

장기요양

거주 및 노숙자 지원

필수 서비스에의 접근

- 빈곤감소를 위한 (연금 이외의) 공적이

전 효과

- 3세 이하 공적돌봄을 받는 아동

- 주관적 미충족 의료

- 기본적 디지털 기술 보유 비율

<표 3-5> 사회권을 위한 유럽 지주의 원칙과 사회적 점수판의 지표

EU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프레임워크인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을 통하여 각국의 사회보호 및 사회투자를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표 및 관리수단을 선정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

서 EU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추적

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ESPR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성

과 측정을 위해 ‘사회적 점수판(Social Scoreboard)’이 활용됨(European 

Commission, 2018b).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8a), European Commission(2018b)에서 연구진이 요약

  - ESPR 성과지표로써의 Social Scoreboard는 2018년 발간된 합동고용보고서(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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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 -1.0 미만 아주 좋은 성과

2. -1~0.5 사이 좋은 성과

3. -0.5~0.5 사이 보통의(neutral) 성과

4. 0.5~1.0 사이 나쁜 성과

5. 1.0 초과 아주 나쁜 성과

<표 3-6> ESPR 점수에 따른 성과

Employment Report, JER)에서 처음 제시되었음.

  - JER은 회원국이 ESPR 달성에 있어 공통으로 사용하여 국가간 정책 성과평가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표 산출에 공통으로 적용할 개별적 방

법론까지도 함께 제시하였음. 또한 보고서에서 산출된 지표의 수치들은 모두

Eurostat에서 수집된 것임. 

  - 유럽 집행위원회는 JER의 사회적 점수판이 노동 및 생활여건의 모니터링, 그 중

에서도 특히 고용성과와 사회보호성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점수판 지표의 결과를 분석하여 각 회원국의 ESPR 성

과를 측정함. 공통된 방법론으로 산출된 공통의 수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

가 가능하며 실제 JER에서는 각각의 지표에 따라 회원국의 순위를 분석한 바 있

음(European Commission, 2018b).

  - 추이의 파악 및 점수 산출 결과에 따른 사회적 점수판의 점수는 상대평가 형식으

로 평가되며, JER의 기준에 따라 나누면 크게 다음과 같음. 다만 이는 가장 널리

적용되는 기준이며, 지표에 따라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b: 79)

  - 분석 결과는 ‘경제정책조정을 위한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 of 

economic policy coordination)’에 반영하여 예산책정에 산입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Hacker, 2019).

  - 유럽예산회기제는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따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유

럽예산회기제의 일환으로 2018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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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권고하면서 ESPR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 정책권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를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회원국들이 자국 내 개혁 프로그램에의 ESPR 활용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Hackers, 2019). 

  - 4개국은 ESPR의 목표/사회적 점수판을 국가정책에서 직접 언급하거나 연계하였

음. 그러나 4개국은 ESPR을 간략하게 또는 간접적으로만 언급하였고, 3개국은

인지하는 수준에 그침.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16개국은

ESPR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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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Country Map 사례: 성인 학습 참여율(2016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Social scoreboard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explorer?primary

chart=worldmap). 최종접속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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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U Social Scoreboard가 제공하는 정책영역별 성과의 Heatmap 사례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Social scoreboard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social-scoreboard/explorer). 최종접속일: 20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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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이상과 같이 정책지표의 국내외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음.

  - 특정한 정책영역을 목표로 하여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정책지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사례는 영국 신노동당의 PSA 사례로, 

영국의 경우 목표-과제-지표의 연계뿐 아니라 이를 정부 전체의 거버넌스 차원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 문제의 해소에도 활용하고 있는 경

향을 보였음. 

  - EU 사례의 경우는 정책목표와 지표체계를 초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에 비해 구

체적인 정책수단의 마련과 실행은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

로 인해 실행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목표와 정책지표를 연계하여 회원국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경우 정책지표는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들을 중심에 놓고 있었으며, 

정책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출(output) 지표를 활용하였음. 즉, 성과중심 정책관리

에서 정책지표의 핵심은 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수준 정책지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의 정책지표 사례로 제시한 사회보장 통계의 경우 사회보장 정책의 성과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입, 산출, 결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통

한 종합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별 혹은 과제별 평가에 머물러 있다

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오윤섭 외, 2017; 오영민 외, 2019), 향후 정책지표

와 정책의 성과평가 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국내외 기존 사회 관련 지표 검토15)

○ 본 절에서는 국내외 주요 사회 관련 지표들의 구조와 개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자 함.

15) 본 절의 내용은 한양대학교 이다미 박사와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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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사회 관련 지표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를

살펴볼 것이며, 해외의 사회 관련 지표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와 EU

의 QoL(Quality of Life)를 살펴볼 것임.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역별 지표와 정책지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

책지표 작성에 앞서 국내외 주요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표들이 사회정책지표

체계에 포함될 지표들의 Pool이 될 것이기 때문

  - 사회정책의 성과는 결국 사회지표들이 다루고 있는 삶의 질, 국민의 웰빙, 지속가

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지표들 중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가 1

차적인 후보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내외 사회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

어나므로, 여기에서는 각 지표의 구성에 관해 개괄적으로만 살펴봄.

1. 국내 사회 관련 지표

○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주요 지표체계들로 사회지표(1979), e-나라지표(2006), 

녹색성장지표(2011), 삶의 질 지표(2014), 국가발전지표(국가주요지표)(2014) 등이

있음. 여기에서는 이 지표들 중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이 깊은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를 살펴보고자 함.

  - 녹색성장지표는 사회지표라기보다는 환경지표의 성격이 더 강할 뿐 아니라 환경

관련 주요 지표들 중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주요한 내용은 삶의 질 지표나 국가주

요지표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에 제외하였음.

  - e-나라지표는 국가발전지표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도 사회

정책 관련 영역에서는 다른 지표들과 중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 세 가지 지표체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박영실 외, 2017).

  - 사회지표는 한국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을 제시하는 가장 오래된 영역지표

의 하나로, 특히 사회정책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 삶의 질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주제지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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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발전(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시작 2014 2014 1979

작성목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고 국민 복리에 기여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개편시점 2016 2014 1995, 2004, 2012, 2019*

핵심개념
국가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의 질, 

주관적 웰빙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작성주기 1년 1년 1년

지표

체계

구조

계층1
3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12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등)

11개 영역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계층2 14개 영역 - -

계층3 50개 하위영역 - 54개 하위영역

계층4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 96개

81개 지표 277개 지표

강조분야 사회>환경>경제 사회>환경 사회>경제

국제비교 ○ × ○

<표 3-7> 검토대상 주요 사회 관련 지표 비교

가지고 있으며, 

  - 국가발전지표는 가장 넓은 포괄범위를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분야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지표임.

주: 2019년에 사회지표 개편이 진행되었으나, 본 장의 작성시점인 2019년 2월까지 발표되기 전으로 이 부분의 내

용은 2012년 개편 결과를 바탕을 정리하였음.

자료: 박영실 외(2017: 26)에서 연구진이 편집

○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국가발전지표 간의 위상관계를 [그림 3-7]과 같이

살펴보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지표의 부분집합 성격이, 그리고 국가발전(주

요)지표는 삶의 질 지표는 사회지표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한준 외, 2018).

  - 그러나 이는 측정의 개념상의 위상관계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모든 개

별지표가 사회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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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요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자료: 한준 외(2018: 18)

○ 이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음.

가. 한국의 사회지표16)

○ 개요

  - 작성 기관, 작성 주기: 통계청, 1년(1979년 이후 매년)

  - 작성방법: 통계청 및 각 통계 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작성

되며,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조사 및 행정통계 자료들로, ‘인구주택총조

사’, ‘사회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됨(통계청, 2018).

○ 작성 목적

  -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고 사회 상태를 종합적·체계적·

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16)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없는 경우 통계청(2018)과 통계청(2019)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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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문 하위영역

1.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2.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시스템

3. 가구·가족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4.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5.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취업현

황

임금근로자

근로조건
노사관계

6. 소득·소비 소득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및

투자
조세 및 재정

7. 주거·교통 주택공급관리 주거상황 주택시장 주거의 질 교통 시설/체계/복지/환경

8. 환경 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

9. 안전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 형사사법활동

10. 문화·여가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 활용

11. 사회통합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

장

<표 3-8> 한국의 사회지표 구성

  - 이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및 효

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통계청, 2012).

○ 기능 (장영식 외, 2004)

  - 국민생활 수준 측정

  -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 사회변화의 예측

  -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측정

○ 지표 구성: 11개 부문 281개 지표 (2018년)

  자료: 통계청(2018). pp.491~50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연혁

  - 1972년: UN에서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안 제시 → 경제기획원 조사통

계국(現 통계청)에서 UNFPA의 지원 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

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함.

  - 1978년: 사회지표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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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1979년)

1차 개편

(1987년)

2차 개편

(1995년)

3차 개편

(2004년)

4차 개편

(2012년)

영역

및

지표수

8개 영역 9개 영역 13개 영역 13개 영역 11개 영역

350개 지표 468개 지표 553개 지표 640개 지표 284개 지표

영역

1. 인구 1. 인구 1. 인구 1. 인구 1. 인구

2. 가족 (신설) 2. 가구와 가족 2. 가족과 가구

2. 소득·소비 2. 소득·소비 3. 소득과 소비 3. 소득과 소비 3. 소득과 소비

3. 고용·노사 3. 고용·노사 4. 노동 4. 노동 4. 노동

4.교육 4. 교육 5. 교육 5. 교육 5. 교육

5. 보건 5. 보건 6. 보건 6. 보건 6. 건강 (변경)

6. 주택·환경 6. 주택·환경 7. 주거와 교통 7. 주거와 교통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 (신설) 8. 정보와 통신 (삭제)

9. 환경(분리) 9. 환경 8. 환경

7. 사회 7. 사회 10. 복지 (신설) 10. 복지 (삭제)

8. 문화·여가 (신설) 11. 문화와 여가 11. 문화와 여가 9. 문화와 여가

8. 공안 9. 공안 12. 안전 12. 안전 10.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신설)

13. 정부와

사회참여

11. 사회통합

(변경)

개편

내용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사회 관심의

변화 반영

지방자치제 실시, 

세계화, 정보화 반영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반영

삶·사회의 질, 

불평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지표

개발

<표 3-9>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변화

  - 1979년: 한국의 사회지표 최초 작성 공표(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

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 8개 부문 350개 지표로 구성하여 출범)

  - 1987년: 1차 개편 - 영역 확대(8개→9개) 총 468개 지표

  - 1995년: 2차 개편 - 영역 확대(9개→13개) 총 553개 지표

  - 2004년: 3차 개편 - 주관적 지표의 확대(가치관, 만족도, 의식 등 주관적·심리

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 특정집단별(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지표체계를

별도로 제시, 국제비교 지표의 확충(장영식 외, 2004)

  - 2012년: 4차 개편 - 이전 3차례의 개편이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등 양적 확대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사회상황에 적확한 지표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둠 → 불필요한 지표를 삭제하고 전체 지표수를 줄이면서(640개→284개), 사회

변동이라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삶/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

루어짐, 국제비교 지표의 발굴·확대(석현호 외, 2012)

       자료: 석현호 외(2012). p.96, 1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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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작성되기 시작한 지표임.

  - 투입·과정·성과 지표를 모두 다루지만 가치지향성은 높지 않음(한준 외, 2018).

나. 국민 삶의 질 지표17)

○ 지표 개발 배경

  -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높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저출산·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

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세대·남녀 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불평

등·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 이에 경제학적 지표의 한계를 극

복하고 세부 생활영역별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됨.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의 기본 개념을 반영하

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작성함.

○ 목적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객관적으

로 살펴봄.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특히 한국 사회의 장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각 영역

별 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표 구성

  - 11개 영역 71종 지표로 구성

17)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가지표체계(국민삶의질지표) 웹사이트(http://w w w .inde

x.go.kr/unify/intro.do?page=qol)을 참조하였다. 최종접속일: 202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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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

표로 구성

  -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3개 차원으로 구성

  -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성 요소(3개 차원, 11개 영역으로 구성): 개인을 중심으

로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동심원 형태로 구성됨.

[그림 3-8]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틀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s://www.index.go.kr/unify/intro.do?page=qol). 최종접속일: 2019.01.17.

○ 연혁

  - 2011년: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여 지표체계 개발

∙OECD의 Better Life Index(BLI)의 기초가 된 스티글리츠 보고서, 일본의 신

국민생활지표(PLI), 생활개혁지수(LRI), 캐나다의 캐나다웰빙지수(CIW), 부탄

의 국민행복지수(GNH), 네덜란드의 삶의 만족 지표(LSI) 등을 검토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2018년 지표개편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관계 조정을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거시적 내용의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에 중점을 둠

∙이미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 정책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지표나 중

복되는 지표를 조정함.

∙영역 개편: 기존 12개 → 11개 영역(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지표라는 측면

에서, 거시 지표인 ‘사회복지’ 영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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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부와 공동으로 프레임워크 개발(12개 영역, 84개 지표)

2012~2013년
-신규지표 개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전문가 회의 개최

2014년
-1차 지표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서비스(12개 영역, 81개 지표)

2016년
-제1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

-지표체계 검토(12개 영역, 80개 지표)

2017년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발간

-국민의견수렴

2018년
-국가지표체계 통합 서비스

-지표체계 개편(11개 영역, 71개 지표)

<표 3-10> 국민 삶의 질 지표 주요 변화

∙중분류 삭제: 기존 지표체계는 하위영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되

어 있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영역 명칭 변경: ‘문화·여가’→‘여가’

∙지표 조정: 신규 지표 8개, 삭제 지표 17개

  자료: 심수진(2019), p.68

○ 특징 (정해식 외, 2018)

  -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춤

  - 주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님

  - 물질부문, 비물질부문을 모두 포괄하며,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 등 다층 수준 지

표를 포함

  - 한국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 수준이 변화한 추이를 확인하는 데에 효과적임.

  - ｢국가주요지표｣와 달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의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

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지표체계 검토 및 개선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표체계를 수정·보완

  - 지표체계의 면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가주요지표｣에 비해 영역이 12

개로 더 적지만, ｢국가주요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관적 웰빙이 포함됨

  -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가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

어 있어, 개인단위의 삶의 질 요소와 사회 단위의 사회의 질 요소가 혼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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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질

-공식통계: 삶의질측정에보편적으로활용되는공식통계

-포괄범위: 가능한전체인구를포괄하는지표

-시계열확보: 동일척도로반복적인특정자료가누적

2. 적절성

-액면타당도: 본래의도한바대로측정할수있는정도

-산출에초점: ‘투입/과정’보다는산출에초점이맞춰진지표

-이해용이성: 모호함없이쉽게이해가능한지표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따라민감하게변화하는지표

-국내상황적합성: 우리사회의맥락에부합되는지표

3. 중립성 -정치적편견이반영되지않는지표

<표 3-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선정기준

대분류

(객관, 주관)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 공동체

(3, 2)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5, 2)

기대수명(+), 건강수명(+),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인지율(-)

교육

(3, 3)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5, 1)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소득·소비·자산

(5, 2)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 

상대적 빈곤율(-), 가계부채 비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4, 2)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

츠 관람횟수(+),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5, 1)

통근시간(-),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

구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 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3, 6)

미세먼지농도(PM2.5)(-), 농어촌상수도보급률(+),

1인당도시공원면적(+)

대기질 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안전

(7, 2)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사회안전 인식(+), 

야간보행 안전도(+)

시민참여

(2, 5)
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정치적역량감(+), 부패인식지수(+), 기관

신뢰도(+), 시민의식(+), 대인신뢰도(+), 

주관적 웰빙

(0, 3)
-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자료: 변준석 외(2019), p.96

<표 3-12>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지표체계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qol). 최종접속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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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18)

○ 개발 배경

  - 경제, 사회, 환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가발전 상황 점검 및

방향 설정

  -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progress)의 측면에서 살펴봄

○ 지표 선정 방법

  -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고, 중요(important)지표가 아닌

핵심(key) 지표로 선정

∙국가 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의 지표

∙웰빙과 지속가능성의 관건이 되는 핵심 지표

○ 연혁

  - 2012년: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연구 실시

  - 2013년: 국가주요지표 기본 체계 마련

           16개 영역, 143개 주요지표, 178개 보조지표, 128개 국제비교지표 총

449개 지표로 구성

  - 2014년: 대국민 서비스 시작(4월)

  - 2016년: 체제개편 연구

  - 2017년: 개편 지표체계 서비스 제공(4월)

  - 2019년: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정립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가주요지표 개편

안 마련, 지표체계 개편 (7월)

○ 특징

  -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통계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인 삶의 질, 공동

18)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가지표체계(국가발전지표) 웹사이트(http ://w w w .index.

go.kr/unify/intro.do?page=kor)을 참조하였다. 최종접속일: 202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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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6개) 하위영역 (61개) 지표

경제 성장 성장 경제성장률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투자 총고정투자율

인적자원 교육연수

기업동학 창업률

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글로벌화 수출입비율(GDP 대비)

안정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안정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금융안정 BIS자기자본비율

사회 여가 여가지원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결과 여가생활만족도

범죄와 범죄발생 범죄율

<표 3-13> 국가발전지표의 지표체계 현황

체, 사회의 질, 거시적 국가발전을 모두 포괄함.

  - 투입요소가 아닌 성과요소 중심의 지표임.

  - 방향성이 분명하고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를 포함함.

○ 주요 개편 내용

  - 2016년

∙영역, 하위영역, 지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표 축소(14

개 영역, 하위영역 50개,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지표 97개)

  - 2019년

∙삶의 질 지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주요지표의 목적을 ’국가발

전’ 측정으로 단일화

∙명칭변경: 국가주요지표 → 국가발전지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명칭, 측정방법, 출처를 표준화

○ 지표 구성(2019)

  - 16개 영역, 61개 하위영역, 93개 주요지표, 107개 보조지표로 구성

  - 주요지표를 보완하는 보조지표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지표를

함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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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6개) 하위영역 (61개) 지표

사법정의 범죄피해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치안 기소율,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사회통합 시민성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연대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포용성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자생생물종수

육상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해양수산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수자원 1인당 물사용량

경제.

사회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고용형태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임금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만족 일자리만족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소득·

소비·

자산

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소비 가구중위소비

자산 가구순자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교육

　

　

교육기회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육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교육효과 고등교육이수율

사회.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미세먼지(PM2.5)농도

수질 4대강 BOD농도,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율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유해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환경관리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환경만족도 체감환경만족도

경제.

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자연재해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전력 1인당 전력소비량, 석탄화력 발전비율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경제.

사회.

환경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주거의 질 1인당 주거면적, 인구 1000명당 주택수주거환경만족도

교통인프라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인구비

가족 가구형성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족관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비만율, 월간 폭음률, 현재 흡연율

보건의료서비스 1인당의료기관방문횟수,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자료: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kor). 최종접속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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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회 관련 지표

○ 해외에는 다양한 사회 관련 지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의 용이성과 자료 접

근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초국가 수준의 지표체계인 OECD의 BLI와 EU의 QoL

을 살펴보기로 하겠음.

  - 물론 ‘사회지표’라는 관점에서 OECD나 EU 등 국제기구의 지표가 엄밀한 프레임

워크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높은 추상 수준과 거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 개별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으나(이재열 외, 2014), 본 연구에

서 국내외 사회 관련 지표를 살펴보는 목적은 다음 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위한 후보지표를 추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

은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음.

  - OECD의 BLI나 EU의 QoL은 국제적 수준에서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과 같은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들과 연관되어 형성되어온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사회 관련 지표들은 한국의 사회정책 성과평

가를 위한 지표선정의 참고자료로 삼기에는 좀 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

고 있어, 해외사례지만 한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지표들은 국제 지표체계

에 좀 더 잘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하에서는 두 가지 주요 해외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음.

가. OECD Better Life Index19)

○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교육,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주요지표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개발 배경

19)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O ECD BLI 웹사이트 (http ://w w w .oecdbetterlifeindex.org

/)를 참조하였음. 최종접속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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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OECD는 『How’s life?*』 보고서에서,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웰빙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Well-being)의 세 차원을 고려한 삶의 질 수준의 측정지표

를 제안

  - 평가대상국: OECD 35개국 + non-OECD국가 포함(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

카), 향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

*‘How’s Life’ 보고서는 스티글리츠보고서(2009)의 권고와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국가통계청

(NSO)에제공한정보를기반으로작성됨

*2년마다발간되어지금까지2011, 2013, 2015, 2017, 2020년총다섯차례발간됨

○ 목표

  - 사회의 웰빙 측정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함

  -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특징

  - 경제시스템인 GDP보다는 ‘사람’: 평가의 중심에 ‘사람(개인 및 가구)’이 있으

며, 그들의 생활 환경과 웰빙 경험에 초점

  - 인풋(input)이나 아웃풋(output)보다는 ‘아웃컴(outcome)’: 사람들에게 직접적

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측면인 웰빙 성과에 초점을 둠

  -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함

  - 이용자가 직접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합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제공

  - 국가별 비교가 가능, 또한 각각의 지표는 성별(남/여) 비교가 가능

  - 평균뿐만 아니라 불평등(inequality)에도 관심: ‘평균을 초월하여(going

beyond the average)’

  - OECD BLI의 지수화 방식: OECD는 BLI 지표를 표준화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지수화하는 과정을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각 BLI 이용자들이 부여하는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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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구성

  -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물질적 생활조건: 주거, 소득, 일

∙삶의 질: 커뮤니티,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참여

    

○ 의의 (정해식 외, 2018)

  - 유사한 발전 단계를 공유하는 OECD 가입국이 대상이므로, 선진국의 맥락에

서 고려해야 할 영역 및 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

  -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사회적 풍요로움을 동

시에 제안함.

  - 특정 시점의 삶의 질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한 사회의 취약 영역

을 발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BLI를 구성하는 통일된 영역 및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국가를 확인하여,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제도 발전의 역사를 탐색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거가 됨.

○ 한계 (김미곤 외, 2017)

  -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이는 OECD 가입국이 공유하는 규범적인 지향을 기반

으로 두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양적 지표를 활용해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이므로, 국가 혹

은 사회의 하위 단위에 적용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 지표 정의에 부합하는 비

교 가능한 자료가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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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개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

조건

주거

(Housing)

주거관련 지출 (Housing expenditure)

기본시설을 갖춘 가구 (Dwellings with basic facilities)

1인당 방의 수 (Rooms per person)

소득

(Income)

가계 금융자산 (Household financial wealth)

가계 순가처분소득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직업

(Jobs)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개인소득 (Person earnings)

고용률 (Employment rate)

장기 실업률 (Long-term unemployment rate)

삶의 질

공동체

(community)
사회 관계망의 질 (Quality of support network)

교육

(Education)

기대교육기간 (Year in education)

학생들의 역량 (Student skills)

교육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환경

(Environment)

수질 (Water quality)

대기오염 (Air pollution)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투표율 (Voter turn-out)

건강

(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안전

(Security)

살인율 (Homicide rate)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장시간 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표 3-14> OECD BLI 지표체계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웹사이트(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최종접속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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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Quality of Life20)

○ 개요

  - EU회원국(28개국)의 삶의 질을 측정

  -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나타내므로, 그동안 주로 사용된 GDP지표를 보완

  -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안전 등 물질적 측면을 넘어서는 가치를 측정

○ 개발 배경

  - 2009년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보고서 발간: 경제, 환경, 사회

적 지표를 발전시키고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

는 5가지 우선적 행동들을 제시함.

  -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웰빙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더 나은 12가지 방법에 대

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함.

  - 2010년 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됨(프랑스국가통계

국(INSEE)과 유럽통계국(EUROSTAT))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제언: 소득, 소비, 부의 분배적 측면과 가계의

관점을 강화할 것, 삶의 질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것 등

- 2015년 위원회는 ‘Quality of life’ 보고서 발행

○ 구성

  -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8+1’ 영역으로 구성

∙8개 영역: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스스로 정의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1개 영역: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인 ‘삶의 전반적인 경험’

○ 특징

  - 지표별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며, EU 평균값을 제공

20) 이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Eurostat(2017)에서 발간한 온라인간행물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quality of life indications』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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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8+1) 지표

1. 물질적 생활 환경

(Material living conditions)

Median income

S80/20 (inequality of income)

Severe deprivation rate

2. 생산적·핵심 활동

(Productive or main activity)

Employment rate

Job satisfaction

3. 건강

(Health)

Life expectancy

Self-perceived health status

4. 교육

(Education)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5. 여가와 사회적 상호작용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Satisfaction with time use

Help form others

6. 경제적·물리적 안전

(Economic and physical safety)

Inability to afford unexpected expenses

Homicide rate

Perception of crime, violence or vandalism in the living area

7. 거버넌스와 기본권

(Governance and basic rights)
Trust in the legal system

8. 자연·생활 환경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Urban pollution

Perception of pollution, grime or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living area

9.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Overall experience of life)
Life satisfaction

<표 3-15> OECD QoL의 지표체계

○ 헤드라인 지표(List of headline indicators) 선정기준

  - 일반적 기준

∙관련성, 정확성과 신뢰성

∙시의성

∙비교 가능성(회원국 간 수준의 적절함)

∙명확성

  - 특별한 기준

∙객관적,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

∙계속성: 향후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일관성: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연관된 프레임워크

∙‘상’ ‘중’ ‘하’로 그룹화할 수 있는 가능성: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교

∙반응성

∙명확성

자료: Eurostat Quality of life 웹사이트(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qol/index_en.html) 참고. 

최종 접속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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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존 지표 활용 방향

○ 이상과 같이 국내외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 현황을 살펴보았음.

  - 정책지표의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정책지표 활용의 관건이 정책과 지

표가 어느 정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운영되는가에 있음. 초국가 단위의 정책지표

라는 점에서 정책과의 밀접성에 한계가 있는 EU Social Score Board를 별도로 하

면, 영국의 PSA, EU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한국의 사회보장

통계 모두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그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

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외 사회 관련 지표 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역지표로서의

사회 관련 지표들에는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주관적 웰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 지표들의 상당수는 앞서 살펴본 정책지표체계에 활용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사회지표 및 사회정책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의 ‘후보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앞서 살펴본 기존 정책지표 및 사회지표 체계에

포함된 주요지표들을 『추진계획』의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

기반(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의 틀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지표 선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형성된 후보지표들 중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전술한 『추진

계획』상 정책목표와의 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며, 부가적으로는 지표의 주기와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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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과정

1. 작성과정 개요

○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설정

  - 사회정책협력망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여 향후 정책지표 선정

을 위한 기준과 5개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별 핵심지표를 검토함.

  - 연구진 및 위탁기관 간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을 및 내용을 재설정하여, 사회정

책지표 도출 범위를 기존 5개 삶의 영역에 4개 생활기반 영역(소득, 환경·안정, 

건강, 주거·지역)을 더해 총 9개의 삶의 영역·생활기반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표-

정책 관련성 분석보다는 영역별 성과지표 도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조정

  - 영역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델파이 조사 내용을 사회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보완하고 델파이 조사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함.

○ 기존 기표 분석 및 후보지표 선정

  - 국내외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에 제시된 기존 성

과지표 82개와 사회정책협력망 검토 시 제안된 일부 지표를 추가하여 델파이 조

사를 통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할 후보지표를 선정함.

  - 국내외 기존 지표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인 5개 삶

의 영역과 4개 생활기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지표가 정책주기에

따른 지표 분류에서 투입, 산출, 성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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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 관계 부처와 연구진 및 전문가 간 협의를 거쳐,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사회정책 협력망 참여 전문가, 기타 지표 및 영역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총 20명

의 델파이 조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선정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

○ 사회정책지표 선정

  - 델파이 조사 결과, 정책목표별 지표의 균형, 선정된 지표의 활용상의 용이성, 후

보 지표 간의 중복이나 포함관계, 정책지표로서의 활용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

여 최종적으로 6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
․정책지표 선정 기준 마련

․5개삶의영역핵심지표검토

             

2 사회지표 관련 연구 분석

․국내외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183개 사회정책후보지표 선정

             

3 델파이 조사

․3단계 추출 183개 지표 및

전문가 추천 48개 지표

․지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회에 걸쳐 시행

             

4 사회정책 지표 작성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최

종 사회지표 후보 선정

[그림 4-1] 사회정책 지표작성 과정

  자료: 연구진이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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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지표 선정과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한 후보지표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국내의 정책지표과 주요 사회 관련 지표들이었음.

  - 이는 이 지표체계들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혁신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가 및 사회발전이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검토한 주요 지표체계들은 다음과 같음.

① 한국의 사회지표: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결정 및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② 국민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지표로

측정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③ 국가발전지표(국가주요지표): 경제, 사회, 환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가발전 상황 점검 및 방향 설정하여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

(progress)의 측면에서 살펴봄.

④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기준으로 14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보장의 주요현황을 269개 지표로 제공하는 정책지표로, 사회정책 중 사회

보장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

  - 여기에 더하여 2019년 현재 진행 중이었던 사회지표 개편 과정에서 추가 지표로

논의되고 있었던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추가하였음.

○ 다음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와 선정된 지표의 국제비교를 염두에 두

고 OECD와 EU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를 후보지표로 검토하였음.

① OECD BLI(Better Life Index):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

용하는 지표로 교육,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주요지표를 비교 분석함.

② Quality of Life: EU회원국(28개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된 GDP지표를 보완하여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안전 등을 포함해 물

질적 측면을 넘어서는 가치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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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돌봄

(15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나홀로 아동 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장애인의 (I)ADL제한율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

○ 국내외 지표체계의 검토는 각각의 지표를 국민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

후)에 따라 구분하고, 동시에 정책주기단계(투입, 산출, 결과)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지표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지표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

류할 수 없으면서 국민 삶의 질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적합성이 떨어지는 지

표, 혹은 지표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기타의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정책지표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일부 제외하였음.

  - 또한 사회정책지표 작성의 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주기상 ‘투입’에 해당하는 경

우는 특별한 중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후보지표에서 제외함.

○ 2019년 발표된 『추진계획』에 포함된 81개 지표들과 사회정책협력망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비록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이 지표들이 결과(outcome) 측면에서 사회정책 성과

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진계획』의 평가를 위해 도출

된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정책관련성이 높은 지표들로, 다른 지표체계를 통해 도

출된 지표들과 함께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또한 사회정책협력망을 통한 지표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지표들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 역시 후보지표로 포함하였음.

○ 이를 통해 선정된 183개 지표로 이를 기반으로 1차 델파이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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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유아교육 취원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배움

(26개)

교육비 부담도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기초학력 미달률

학업성취도(PISA) 수준

성인역량(PIAAC) 수준

장애인 교육수준

학업성취도(TIMSS) 수준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학교교육 효과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성과인식

고졸이하 청년 업훈련 참여율

성인 문해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대학졸업자 취업률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학생역량지수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학교폭력 피해율

일

(30개)

저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격차(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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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임금 5분위 배율

남성육아휴직 비율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직무 스트레스

일자리 만족도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조직률(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여성국회의원 비율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평균근속년수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쉼

(19개)

총 근로시간

여가시간

휴가활용

여가시간 충분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생활체육 참여율

여가시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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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공공도서관 이용률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여가 지출률

양육여성 여가시간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인당 여행일수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노후

(12개)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환자 관리율

사회적 고립도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 직접일자리 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은퇴연령

소득

(15개)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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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소득 만족도

환경·안전

(33개)

산업재해율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범죄피해율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대기질 만족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국민안전 체감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질 만족도

범죄피해 두려움

환경성 질환자 수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야간보행 안전도

녹지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토양환경 만족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화재 사망자 수

환경향상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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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기후변화 불안도

자살 사망자 수

건강

(19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식생활 실천율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건강수명

의료미충족률

노인진료비

흡연율

월간 폭음률

기대수명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영아사망률

주거·환경

(14개)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통근시간(5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1인당 주거면적

주택만족 가구 비율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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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돌봄서비스 만족도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인원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배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성인 독서량

일

여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대비

남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장애편의시설 개수

장애인 장기(3년 이상) 고용률

여성 경력단절 기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쉼

유연근무제 적용비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영화관 이용률

문화바우처 이용률

노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표 4-2>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가된 후보지표

○ 1차 델파이 조사 시 전문가들에게 기존 후보 지표에는 없지만 각 영역별 사회정

책 평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표의 추천을 주관식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48개 지표를 추가 추출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시 후보 지표에 포함하였음.

  - 각 영역별 전문가들은 주관식 설문을 통해 58개의 지표를 추천하였음.

  - 추천된 지표 중 1회성 조사로 그쳤거나 부정기 조사로 사회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 개념적 정의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조사되고

있지 않은 지표들은 후보지표에서 제외하였음.

  - 그 결과 48개의 지표를 후보지표에 포함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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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치매발견율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소득 빈곤갭

환경·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소방시설 설치율

도로포장률

건강 어린이 예방접종률

주거·지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1㎢당학교수(초/중/고)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노후주택/건물 비율

3. 델파이 조사21)

가. 델파이 조사 방법의 적용

○ 델파이 조사 방법론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수행했던 신전의 이름인 델파이

(Delphi)에서 유래함.

  - 양적 연구조사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반복적으로 취합한 후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질적 연구조사 기법임.

  - 델파이 조사의 논리적 근거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다’

21) 1~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부록2]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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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타당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있으며(이종성, 1989: 34에서 재인용), ①반복과 환류, ②익명

성, ③합의, ④통계적 표현 등의 특성을 지님.

  - 델파이 기법은 특히 ①조사장소의 물리적 제한성 극복, ②특정 분야 전문가의 정보

를 통한 응답 결과의 신뢰성 제고, ③익명성 보장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제시, ④

반복적인 응답 과정 중 전문가 집단의 응답 결과 확인 및 판단 등의 장점을 지님.

  - 델파이 조사의 참여하는 전문가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학술적 업적 및 활동에 따

라 연구진의 직접 선정 또는 추천에 의해 선발할 수 있으며,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인 설문조사의 실시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의 주제, 시간,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차례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횟수별 설문지는 참여 전문가의 응답을 통해 매회 새로운 설문지로 재구성되며, 

설문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응답의 동질성이 제고되며 최종적으로 일정한 합의수준

에 도달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방법 적용

  - 본 연구의 경우 수많은 사회 영역 관련 지표 중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를 선

별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각 영역 간 내용의 차이가 커 델파이조사를 통해 단순 지표 선정 시 한계가

발생할 위험

  - 예컨대 소득 영역의 전문가가 환경·안전 영역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문제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였거나, 

사회정책 협력망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추진계획』의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하였음.

  - 또한 전문가 선정 시 9개 영역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최종 평가

시 해당 영역 전문가 의견을 전체 평점과 별도로 고려함으로써 일정의 가중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조사의 엄밀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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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델파이 조사 진행과정

○ 본 연구의 사회정책 지표 선정과 관련한 델파이 조사는 상기한 이론적 근거와 내

용에 기초하여 선별된 영역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됨.

  - 조사 참여 전문가들은 <표 4-3>과 같으며, 진행과정은 <표 4-4>에 정리하였음.

연번 영역 구분 선정 구분 소속 직위

1
돌봄

연구진 추천 ○○○○연구소 연구위원

2 연구진 추천 ○○○○연구원 부연구위원

3
배움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대학교 교수

4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개발원 연구위원

5
일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연구원 연구위원

6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쉼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원

8
노후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9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0
소득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1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2 환경·안전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 건강 연구진 추천 ○○○○○○연구원 부연구위원

14 주거·지역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위원

15
지표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개발원 서기관

16 포용국가 사회정책 실무작업단 ○○○○○○연구원 연구위원

17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정보원 연구위원

18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19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연구원 연구위원

20 연구진 추천 ○○대학교 교수

<표 4-3> 델파이 전문가 최종 명단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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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간 내용

사전준비
2019.6.17.~

2019.12.22.

· 연구진 및 부처 협의를 통한 사회정책 후보지표 선정

· 연구진 및 부처 협의를 통한 델파이 20명의 전문가 선정

·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지 작성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설문지의 수정 보완 및 확정

델파이

설문조사

실시

2019.12.23.~

2020.1.20.

· 1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2차 설문조사지 개발

2020.1.21.~

2020.2.9.

· 2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3차 설문조사지 개발

2020.2.10.~

2020.2.17.
· 3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평가 및 정리 2020.2.17.~
·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정리 및 평가

· 사회정책지표 추출

<표 4-4> 델파이 조사 절차

자료: 연구진 직접작성

○ 1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19년 12월 23일 ~ 2020년 1월 3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조사목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제시된 사회정책후보

지표22)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 평가기준: 참여 전문가들에게 지표의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기준은 ①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②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19.) 상의 사회정책과

의 관련성, ③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임.

  - 조사의 주요 내용: 

    ① 9개 영역별(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환경) 183개

의 사회정책후보지표에 대해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 

    ② 사회정책후보지표에 대해 제시되지 않았으나 영역별 정책평가를 위해 제안할

22)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기준은 ①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②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1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③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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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지표 및 기타 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게 함.

    ③ 응답 편의를 위해 사회정책후보지표의 영역, 정책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수

행기관, 조사주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표정의를 참고자료로 제공함.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좌측에 제시된 돌봄 영역

정책목표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나홀로 아동수 ① ② ③ ④ ⑤

[참조]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

Ⅰ. 「돌봄」에 대한 설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

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

살피겠습니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돌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

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 2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20년 1월 21일 ~ 2020년 1월 28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1차 델파이조사와 동일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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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전문가 개인별 발송 및 회수

  - 조사목적: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정책후보지표별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표별 점수 확정

  - 조사의 주요 내용: 

    ① 1차 조사 결과를 개인별로 제시하고 본인의 1차 점수와 전체 전문가 평균

점수를 참조하여 최종 조정점수 기입 및 추가의견 주관식 제시

    ② 1차 조사의 주관식 설명에 제시된 내용 중 추가적 후보지표, 기존지표 통합, 

지표의 분류 변경 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지 보완하여 제시함.

보편적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 나홀로 아동 수 3.79 4 3 4 ( 4 )

추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 (     )

[참조]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

Ⅰ. 「돌봄」에 대한 설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

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② (장애인 돌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

다.

③ (다양한 가족 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

다.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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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20년 2월 10일 ~ 2020년 2월 17일

  - 조사대상: 영역별 전문가 20명(1·2차 델파이조사와 동일한 대상)

  -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전문가 개인별 발송 및 회수

  - 조사목적: 1~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가선정된 사회정책지표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최종 평가하여 사회정책지표의 우선순위 점검

  - 조사의 주요 내용: 

    ①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선정된 9개 영역의 성과지표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재평가함.

    ② 9개 영역별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게 함.

돌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 )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 )

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수혜율 ( ) ( )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 ( )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 ) ( )

[참조] 3차 델파이 조사 문항 예시

Ⅰ. 「돌봄」영역의 성과지표

다음은 『돌봄』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돌봄』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 전체 문항은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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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정책지표의 선정

○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를 5점 척도로 산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하였음.

  ① 전문가들의 평점이 4점(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인 지표를 우선 선정

  ② 『추진계획』 상의 22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후보지표를 분류했을 때, 정책목

표 내에 4점 이상인 지표가 없을 경우 해당 정책목표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를 추가 선정

  ③ 전체 조사 대상자들이 부여한 점수가 100점 환산 시 75점 이상이면서, 해당 영

역 전문가가 부여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추가 선정(단, 해당 정책목표

내에 ①의 기준에 부합하여 선정된 지표가 충분한 경우 선정하지 않음.)

  ④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관식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

  ⑤ 선정된 지표들의 유사성 및 조사주기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표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통합

○ 이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의 시계열을 추출하며, 시계열 활용 가

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하였음.

제2절 사회정책지표 작성결과

1. 사회정책지표 작성 결과 설명

○ 델파이 조사와 연구진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4개의 지표를 선정했

으며, 이를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된 『추진계획』상의 삶의 영역(9개)과 생활

기반(4개)에 따라 배치하면 <표 4-5>와 같음.23)

23) 지표의 선정에 활용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부록3]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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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삶의

영역

1.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2. 배움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 일

3-1. 고용률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4. 쉼

4-1. 총 근로시간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4-5. 인구대비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5. 노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표 4-5> 선정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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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생활

기반

6. 소득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3. 실업급여 수급률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7. 환경/안전

7-1. 환경(대기, 하천, 토양, 소음, 녹지환경)  만족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8.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 주거/지역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주. 각 지표에 대한 상세한 조작적 정의는 [부록1]을 참조할 것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의 핵심 목적은 결과(outcome) 수준 성과지표

를 발굴에 있었으며, 실제 도출된 지표의 약 63%인 40개 지표는 결과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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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1. 교육비 부담도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2. 기초학력 미달률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용 비중

　

일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1. 고용률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 비율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쉼

　 4-5.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

라 수

4-1. 총 근로시간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노후

5-5. 설립 구분별 장기

요양보호시설 비중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4. 치매환자등록율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표 4-6>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정책주기 분류(투입, 산출, 결과)

분류가 가능

  - 그러나 결과수준 지표를 영역별로 보면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선정된 지표 전체가 산출(output)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돌봄의 성과를 주관적 만족도 외의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영역 특성

과도 관련되며, 향후 돌봄 영역의 성과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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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1) Output (23) Outcome (40)

소득

　 6-3. 실업급여 수급률 6-1. 실업률

　 6-6. 공적연금 수급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

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1. 환경 만족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가정폭력발생률및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

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8-5. 치료가능한사망률시·도격차

　 　 8-6.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9-4.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5.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선정된 64개 지표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이는 사회정책과 사회지표에 대한 강조가 GDP로

대표되는 ‘평균적인’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

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24)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결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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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점수(100점 환산) 영역 내 순위 선정여부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58.9 18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72.6 8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78.9 4 　

교육비 부담도 88.4 1 선정

학교생활 만족도 64.2 21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59.0 35 　

일자리 만족도 75.0 20 　

직무 스트레스 76.0 15 선정

여가시간 충분도 78.0 6 선정　

여가시간 만족도 74.0 9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84.2 3 선정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71.6 9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2.6 8 　

소득 만족도 62.0 16 　

대기질 만족도 외 4개* 78.9 8 선정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71.6 26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69.5 29 　

주관적 건강상태 66.0 19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67.4 18 　

주거환경 만족도 77.9 7 　

<표 4-7> 후보지표 중 주관적 지표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선정여부

의 성과지표가 선정되지 못했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

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지표가 결과수준일 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은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

음. 당초 후보지표로는 20개의 주관적 지표가 있었으나, 이 중 선정된 지표는 5

개에 불과했음(5개 지표 중 전문가 설문에서 80점 기준을 만족한 지표는 3개). 이

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

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표 4-7 참조)

24) 물론 델파이 조사 결과로부터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별 지표수의 균형보다는, 각 지표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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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일부 지표들은 조사 과정에서 분류상의 이슈가 제시되었음. 대표적으로 실

업률의 경우 초기에 소득 영역의 지표로 분류되었으나 일 영역에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각각의 지표가 특

정 영역 혹은 특정 정책목표에 배타적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아래 지표와 『추진계획』상의 22개 정책목표를 연결하

는 과정에서 다시 제시하겠음.

  - 선정된 지표들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 사회정책지표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

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하기로 하겠음.

○ 사회정책 지표체계 도출 시 1차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한 것은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으로 분류된 9개 영역이었지만,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22개 정

책목표 역시 고려하여 후보지표를 제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지표선

정과정에서도 22개 정책목표를 고려하였음. 

  - 선정된 64개 지표를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에 따라 배치하면, <표 4-8>과 같음.

  -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일부 지표들은 서로 다른 영역의, 혹은 같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책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이는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가 여러 정책 및 정책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음.

  - 일부 정책목표의 경우 선정된 지표가 1개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 단위

의 관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배움 영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

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의 경우 선정된 지표 역시 이 정책목

표의 개념을 ‘교육성과 개선’으로 확대했을 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PISA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 외에도 돌봄 영역의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와 쉼 영역의 “국민 누구나 동

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의 경우도

지표의 수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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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 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배움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 교육비 부담도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교육성과> 개념

으로 확대 시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2-7. 기업노동비용중교육훈련비용비중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 여성비율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중복해당(배움/일)

2-7. 기업노동비용중교육훈련비용비중 중복해당(배움/일)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중복해당(일 영역 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 경력단절 여성비율(자녀연령별) 중복해당(일 영역 내)

3-6.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중복해당(일 영역 내)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1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3-1. 고용률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중복해당(일/쉼)

6-1. 실업률 중복해당(일/소득)

쉼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4-1. 총 근로시간 　

<표 4-8> 사회정책지표(64개)의 『추진계획』상 정책목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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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4-2. 여가시간 　

4-3. 여가시간 충분도

4-4. 휴가활용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인프라 수
　

　

노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5-5. 설립구분별장기요양보호시설비중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1. 실업률 　

6-3. 실업급여 수급률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5. 소득5분위배율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6-2. 연령대별 빈곤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 환경 만족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7-7. 성폭력/ 가정폭력발생률및신고율 　

7-8. 범죄피해율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중복해당(건강/주거지역)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내)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내)

주거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109

영역 정책목표 선정 지표 (64개) 비고

지역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1-2. 국공립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률 중복해당(돌봄/지역)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중복해당(건강/주거지역)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내)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중복해당(주거지역내)

2. 사회정책 지표체계와 『추진계획』의 기존 지표체계 비교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에 포함될 지표 선정 과정에서 기존 『추진계

획』에서 제시된 82개 성과지표를 후보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부 지표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와 중복됨.

  - 다만 종전과 달리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산출(output) 지표 중 ‘이용자 수’ 혹은

‘수혜자 수’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가능한 비율화하였으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집

단의 중요성이 높은 지표의 경우 해당 집단의 통곗값을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포괄적인 통곗값을 지표로 선정하고 후술할 통합영역쟁점(cross-cutting issues)을

지푯값 작성 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기존 지표와 차이가 있음.

  -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64개 지표 중 20개의 지표가 이전의 82개 지

표와 중복되는데, 이 중 8개 지표는 지표의 형태와 범위 등의 차이가 있어 완전

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12개 지표임.

  - 중복지표 발생에 있어서도 영역별 차이가 있는데, 일 영역이 4개로 가장 많고, 돌

봄·환경/안전·건강 영역이 각각 3개씩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사회정책지표체계에서 도출된 지표의 숫자나 결과 수준의 지표가 부족한 영

역이 돌봄이었음을 고려하면, 돌봄 영역의 경우 향후 보완의 과제가 거듭 확인되

고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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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존 지표와 중복 기존지표와 차이

돌봄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기존 지표를 비율화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기존 지표를 비율화

배움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수혜금액 외에 수혜율 추가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참여율 외 참여시간 추가

일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남성육아휴직외전체육아휴직추가

3-5. 저임금 근로자 비율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1. 고용률 30대 여성 고용률 외 집단 추가

쉼
4-1. 총근로시간 　

4-5. 인구 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기존 지표를 비율화

노후 5-4. 치매환자 등록율 　

소득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환경

안전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4. 산재사망률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기존 지표를 비율화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건강

8-3. 비급여 본인부담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8-5.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표 4-9> 사회정책지표 중 기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지표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기존 『추진계획』의 81

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기존 지표를 결과(outcome) 수준

의 지표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작성된 사회정책지표를 보완적인 지표로 볼 경우 기존 지표와 새로운 지표를 결

합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표 4-10>에

제시한 것과 같이 12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결합된 지표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체계에 제시된 투입-산출-성과 지표 간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기반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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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돌봄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확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이용자수

다문화 이해교육

배움

고교무상교육시행

대학 입학금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고교학점제 확대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혁신성장선도분야등석박사급인재

4차산업혁명대응과학기술·ICT 인재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교육비 부담도

기초학력 미달률

학업성취도(PISA) 수준

일

자영업밀집구도심복합개발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고용률

경력단절 여성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임금 5분위 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표 4-10> 『추진계획』상 기존지표와 작성된 사회정책지표의 통합 성과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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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성과공유기업 수

경찰 현장 출동시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취업자 비율

일터혁신 지수 중 작업조직 부분

쉼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급액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총 근로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휴가활용

문화예술 관람률

노후

설립 구분별 장기요양보호시설 비중

공익활동 수당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실 운영

방문건강관리

노인 주거서비스 지원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환자등록율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수

노인 직접일자리 수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소득

기초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아동수당 수혜자 수

실업률

연령대별 빈곤율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변화

소득5분위배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환경

안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노후경유차 수

환경 만족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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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put (25) Output (52) Outcome (46)

친환경차 보급

유해성 정보공개 물질 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산재사망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범죄피해율

자살 사망자 수

국민안전 체감도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아동학대 발견율

건강

의료비 지출 비중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식생활 실천율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비만유병률

주거

지역

신혼부부 주거지원(가구)

도시재생뉴딜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 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주민건강센터 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주. 음영 표시한 지표들은 기존 81개 지표에서 추출한 지표임. 두 지표체계에 중복되는 지표는 음영표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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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중요도 시급성

돌봄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42 4.16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63 4.47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4.47 4.21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4.21 4.11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4.21 4.21

배움

2-1. 교육비 부담도 4.26 4.26

2-2. 기초학력 미달률 3.84 3.79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3.84 3.84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3.74 3.16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3.47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4.00 3.74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68 3.47

일

3-1. 고용률 4.60 4.25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15 4.00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25 4.00

3-4. 경력단절여성 비율 4.30 4.35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4.60 4.25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55 4.25

3-7. 임금 5분위 배율 4.40 4.15

3-8. 노동소득 분배율 4.40 4.20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20 3.80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3.65 3.45

3-11. 직무 스트레스 3.90 3.70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3.80 3.85

쉼

4-1. 총 근로시간 4.60 4.40

4-2. 여가시간 4.35 3.90

4-4. 휴가활용 4.05 3.75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3.55 3.25

<표 4-11> 선정된 사회정책지표들의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3. 추가 검토 사항

가. 중요도와 시급성

○ 선정된 64개 지표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통

해서는 이 지표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음. <표 4-11>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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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중요도 시급성

노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53 4.42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3.79 3.53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47 4.37

5-4. 치매환자 등록율 4.26 4.16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16 3.89

소득

6-1. 실업률 4.45 4.30

6-2. 연령대별 빈곤율 4.65 4.55

6-3. 실업급여 수급률 4.15 3.85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4.40 4.05

6-5. 소득5분위배율 4.35 3.85

6-6. 공적연금 수급률 4.15 3.90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45 4.50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4.65 4.60

환경/안전

7-1. 환경 만족도 4.00 3.95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32 4.32

7-3. 산업재해율 4.68 4.53

7-4. 산재사망률 4.53 4.42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3.95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58 4.47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4.58 4.42

7-8. 범죄피해율 4.21 4.21

건강

8-1. 의료비 지출 비중 4.25 4.00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65 4.65

8-3. 비급여 본인부담 4.25 3.90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50 4.35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20 3.90

8-6. 비만유병률 3.60 3.40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3.65 3.10

주거/지역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74 4.42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4.16 4.11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2 4.32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95 3.79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00 3.84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4.05 3.74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4.16 4.00
주. 지표 “4-3.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3차 델파이 조사지 발송 이후 추가 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지표로, 중

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은 유사하거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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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가들이 사회정책 성과지표가 단기간의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적 노

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세 가지 지표에서는 시급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경력단절 여성비율, 장시

간 취업자 비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의 세 가지였음. 이 중 장시간 취업

자 비율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각각 3.80, 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두

가지는 각각 4.30, 3.35와 4.45, 4.50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보여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시급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한국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불충

분성, 맞벌이 여성의 일·가사 이중부담 등과 관련되며, 낮은 출산율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과제

라는 점에서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짐. 

  - 매우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은 지표는 기초생활보

장 비수급 빈곤층 문제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높은 시급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성 각각의 점수가 4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지표들을 4가

지 유형(중요하고 시급한, 중요하지만 시급성은 낮은,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중

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음.

  - 분류결과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앞서 살펴본 것처

럼 시급성이 중요도보다 높은 지표들이 모두 두 가지 다 상대적으로 높거나(경력

단절 여성비율,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상대적으로 낮은(장시간 취업자 비

율)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사회정책 지표의 경우 대체로 시급한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임.

  -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그룹의 지표

들에 ‘중요하고 시급한’ > ‘중요하지만 시급성은 낮은’ >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표 4-12>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63개(추가 선정되어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4-3. 여가시간 충분도” 제외)를 A, B, C 그룹으로 분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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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요하고 시급한 (36) B. 중요하지만 덜 시급한 (15)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2-1. 교육비 부담도

3-1. 고용률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4. 경력단절여성 비율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3-7. 임금 5분위 배율

3-8. 노동소득 분배율

4-1. 총 근로시간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5-4. 치매환자 등록율

6-1. 실업률

6-2. 연령대별 빈곤율

6-4.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7-3. 산업재해율

7-4. 산재사망률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7-7.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7-8. 범죄피해율

8-1. 의료비 지출 비중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2. 여가시간

4-4. 휴가활용

5-5.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6-3. 실업급여 수급률

6-5. 소득5분위배율

6-6. 공적연금 수급률

7-1. 환경 만족도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8-3. 비급여 본인부담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C.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12)

2-2. 기초학력 미달률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3-10.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관여성관리자비율

3-11. 직무 스트레스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4-5.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8-6. 비만유병률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표 4-12>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분류

주. 지표 “4-3.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3차 델파이 조사지 발송 이후 추가 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지표로, 중

요도·시급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요도·시급성 그룹분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돌봄 영역의 경우 모든 지표가 A그룹으로 분류되어, 비록 선정된 지표의 숫자가

적고 모두 산출(output) 차원의 지표라는 특성을 보이지만 선정된 지표가 비교적

우선순위 높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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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움 영역의 경우 교육비 부담도가 A에, 평생학습 관련 지표는 B에 기초학력 관

련 지표가 C에 분류되었음. 이는 한국에서 학령기 교육의 성과는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성인학습이나 교육비 부담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됨. 즉, 지표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한국사회라는 맥락

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일 관련 지표 중 분배나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는 대부분 A로 평가된 반면 장애

인 고용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여성할당제,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취업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이 낮다고 평가

  - 쉼 관련 지표는 총 근로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B나 C로 평가되어 특히 시급성

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

  - 노후 관련 지표에서는 주로 노인의 돌봄과 직접 관련된 지표에 높은 평가가 이루

어졌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은 시급성이 덜하고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

여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음. 

  - 소득관련 지표는 대부분 A로 분류된 가운데 산출(output) 지표인 실업급여 및 공

적연급 수급률과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는 평가임. 

대체로 빈곤과 직접 관련된 지표에 높은 중요도·시급성 평가가 부여됨.

  - 환경·안전 지표 역시 대체로 A로 분류됐으며, 만족도 지표인 환경만족도와 교통

사고 사망률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는 평가

  - 건강 영역에서는 의료비 관련 지표가 주로 A로 분류된 가운데, 예방의료 관련 지

표(비만유병률, 건강식생활 실천율)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아는 평가

  - 주거·지역 관련 지표들 역시 대부분 A로 분류됐는데,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표와

미충족 의료율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고 평가됨.

나. 통합영역쟁점(cross-cutting issues)으로서의 불평등

○ 통합영역쟁점은 지표체계가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에만 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영역들에서 함께 등장하는 관심사”로, “사회적으로 중요

시되는 근본적 가치들을 반영”한 것임(이재열 외, 2014: 87).

○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고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  119

려가 필요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는데, 연구진 내부에서뿐 아니라 델파이 조사 과정

중 주관식 답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였음.

  - 특히 사회정책의 특성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지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제시됨.

○ 이와 같은 불평등 요인들 중 일부는 지표 자체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는 ‘불평등’ 자체를 하나의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이를 지표 작성에 반영할 필요

  - 예컨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나 ‘6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 ‘노인빈

곤율’과 같은 지표는 특정 대상집단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가

능함.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고용률, 빈곤율은 상기 집단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

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표 자

체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음.

  - 대신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이를 지표작성 시 고려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본 지표체계에서는 ‘불평등’을 통합영역쟁점으로 삼아 각각의 지표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소득수준의 다섯 가지 집단구분에 다른 차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만 이를 모든 지표에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며, ① 해당 지표에서 위 집

단구분의 유의성, ② 자료 확보 용이성을 기준으로 지표별로 위 네 가지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음.

제3절 향후과제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의 성과를 정책의 결과

(outcome) 수준에서 측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본 장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연구진의 집중검토를 통해 영역별 5~12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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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의 지표를 포함하는 지표체계를 작성하였음.

  - 새롭게 작성된 지표체계는 결과(outcome) 수준 지표가 40개, 산출(output) 수준이

23개, 투입(input) 수준이 1개로 결과 수준 지표의 보완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

였으며, 기존 지표와 20개 지표가 중복되었으나 그 중 8개는 기존 지표를 확대하

거나 비율화하여 개선하였음.

  - 새롭게 작성된 지표체계와 기존 81개 성과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투입

수준 25개, 산출 수준 52개, 성과 수준 46개로 총 123개의 성과지표에 기반한 추

진계획 관리가 가능함.

  - 따라서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시 기존의 81개 지표와 본 연구에서 도출

된 64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도출된 지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영역별 지표 불균형 문제

  - 영역별 선정 지표수는 현재 5∼12개까지로 차이가 크며,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지표수가 적은 반면, 일(12)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지표가 제시됨.

  - 특히 돌봄 영역의 경우 결과(Outcome) 수준 지표가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노후(2)와 배움(3) 영역도 Outcome 지표의 추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선정된 지표의 분류를 22개 정책목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봤을 때, 일부

정책목표는 단 1개의 지표가 선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

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의 경우 선정된 지표가 이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시됨.

  - 이와 같은 영역별 지표 불균형은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중요하지 않다기보

다는 활용 가능한 좋은 지표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향후 2019년 연구에서 충분하게 필요지표를 개발하지 못한 영역들의 사회

정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포괄적 성과지표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존 지표와 새로운 지표의 연계 및 보완

  - 『추진계획』당시 제시된 81개 성과지표의 경우 결과 수준의 지표가 적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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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과제

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계획에 제시

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활용의 필요가 있음.

  - 81개 기존 성과지표 활용 시 앞서 제시한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별 불균형 문제

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입-산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그러나 기존 81개 지표에 제시된 투입-산출과 새로운 지표체계에 제시된 결과 간

의 인과관계가 가설적 수준에서라도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완결적인 지표

체계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 81개 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입 및 산출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가 단순 이용자 수와 같이 투입량

증가로 달성이 용이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81개 지표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64개 지표를

투입, 산출, 결과로 나누어 ① 현재의 투입 및 산출 지표가 『추진계획』상 정책

목표와 과제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② 기존 투입 및

산출지표의 개선을 통해 결과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설적 인과관계) 

분석하며, ③ 결과지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정책목표·과제·투입

및 성과지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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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결과 중심의 새로운 지표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보완하며, 성과관리가 투입, 산출, 결과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투입단계과 산출단계, 그리고 결과단계의 지표들 간 상호연관성이 충

분히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성과지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주관적 지표 개발 문제

  - 주관적 지표는 전통적으로 정책평가에서 중요시되어온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스털린의 역설 등이 제시되며, 특히 사회 영역

의 중요지표로 부상하여, UN이나 OECD 등에서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박주언 외, 2012).

  - 2019년 지표연구에서 주관적 지표(만족도, 부담도 등)는 20개가 후보지표에 포함

되어 9개 영역 모두에 주관적 지표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

과 선정된 지표는 교육비부담도(배움), 직무 스트레스(일), 여가충분도(쉼),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노후), 환경만족도(환경·안전)의 5개뿐이었으며, 이 중 환경만족도

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만족도 지표라고 보기도 어려움.

  - 주관적 지표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지표들이 ‘정책

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서 통계청 사회조사와 관련되어 파악 중인 주관적 지표는 대체로

「주관적 웰빙」의 측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관적 웰빙」은 사

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 측면에서 정책지표 활용에는 주의가 필요함.

  - 반면, 정부부처가 별도의 조사를 통해 활용중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책 성과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사회정책을 점검대상 정책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계청 사회조사 관련 지표와 반대로 사회정책 주요 영역에서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2019년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적 지표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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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계열검토25)

○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한 점검의 기준을

세 가지가 있음.

  - 첫 번째는 성과지표 도출 시 사전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준을 달성했

는지 살펴보는 방법이고, 

  - 두 번째는 해당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거 대비

현재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다른 단위(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 등)와의 횡

단면적 비교를 통해 현재의 성과수준을 파악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도출한 64개 지표의 경우 사전적으로 목표수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 본 절에서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할 것임.

25) 본 절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한기명 박사와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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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좌)과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우)
(단위: %)

1. 삶의 영역

가. 돌봄

○ [그림 5-1]은 돌봄 영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표인 6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유

지원 이용률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나타낸 것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모두 상향하고 있는

지표이지만, 높아지는 폭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

돌봄의 공적 공급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는 격차가 큰데, 가장 높은 세종의

경우 30%가 넘고 서울 역시 24%에 이르는 반면 가장 낮은 대전은 10%에 미치

지 못하는 상황임.

주. 0~2세는어린이집을 이용하는만0~2세보육아동수를기준으로 하며, 3~5세는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이용하

는 보육아동 수와 원아 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년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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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 2014~2018
(단위: %, 명)

○ [그림 5-2]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14년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9년 이용자수는 99,643명으로 2018년

(78,202)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증가폭은 2014년 대비 5년만에 85%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주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혜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수/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1~3급중증장애인*100

주2. 2014년 12월은 1-2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1-3급까지 확대 시행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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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단위: %)

○ [그림 5-3]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

달재활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하고 있음.

주1. 장애아동수당 수혜율 = 장애아동수당 수혜자 수/18세 미만 장애아동 수*100

주2. 장애아 보육료 지원률 = 장애아 보육료 수혜자 수/0~12세 장애아동 수*100

주3.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 수/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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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및 수혜율
(단위: 명, %)

○ [그림 5-4]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및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음.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율은 2013~2016년 사이 감소하다가 2016~2018년 사

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주.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율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 건수/한부모가구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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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교육비 부담도 추이(2008~2018): 전체(좌), 소득수준별(우)
(단위: %)

나. 배움

○ [그림 5-5]는 ‘배움’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교육비 부담도를 나타낸 것임. 

  - 교육비 부담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장 최근

의 조사인 2016~2018년 사이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다만 현 정부의 ‘고교무

상교육’ 등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임에 주의할 필요

  -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담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오히려 100~200만원이나

200~300만원 가구보다 부담이 낮다고 응답함. 다만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

구에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18년 기준 3.8%에 불과해 100~200만원 가

구 15.3%, 200~300만원 가구 24.8%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부담도는 감소했지만, 월소득이 중간 이

상인 가구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음. 같은 기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다른 조사26)의 결과를 참조하며, 교육비 부담 감소 정책이 공교육 중

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교육을 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차이가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주1. 교육비 부담도는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주2.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26)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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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 (2008~2019)
(단위: %)

○ [그림 5-6]은 ‘배움’ 영역의 두 번째 지표인 기초학력 미달률을 나타냄.

  -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 10여년 간 U자 형태를 그리며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

는 추이를 보여 향후 정책적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년도 기준으로는 중3은 수학, 고2는 국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짐.

주1.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

준은 각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주2. 단, 201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평가틀을 변경함에 따라 교과별 성취수준을 재설

정함으로 전년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자료: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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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국가장학금 신청률 및 수혜율 (2012~2017)
(단위: %)

○ [그림 5-7]은 배움 영역 세 번째 지표로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지난 5년간 2012년 이후 50%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47.3% 수준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각 연도).

  -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은 2018년 기준 183만원 수준으로, 2022년까지 205

만원 내외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 중임.

  - 2018~2019년도의 국가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금액을 파악

하여 현황을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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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OECD 내

한국

국가순위

읽기 6 2 1 1~2 1~2 3~8 2~7

수학 2 2 1~2 1~2 1 1~4 1~4

과학 1 3 5~9 2~4 2~4 5~8 3~5

<표 5-1> 한국 학생들의 PISA 학업성취도 순위

[그림 5-8] PISA 성취도가 2수준 미만 및 5수준 이상 학생 비율(2009~2018)
(단위: %)

○ <표 5-1>과 [그림 5-8]은 ‘배움’ 영역 네 번째 지표인 PISA 학업성취도 수준임.

  - <표 5-1>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지난 20년 가까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5~2018년 사이에도 읽기와

과학은 소폭 상승, 수학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OECD「PISA 2018」Results

자료: OECD「PISA 2018」Results

  - 그러나 [그림 5-8]에 나타난 것처럼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5수준 이상)과 낮은

학생(2수준 이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크게 변

화하지 않는 가운데 낮은 학생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앞서 기

초학력 미달률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년도로 들어오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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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평균(위), 집단별(아래)
(단위: %)

○ [그림 5-9]는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나타내고 있음.

주1. 참여율은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주2. 만 25~64세(2017년부터 65~79세 조사 시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각 년도).

  - 평생교육 참여율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7~2018년 사이에 7%p 

증가한 이후, 2018~2019년 사이에도 소폭(0.6%p) 증가했으나, 개인의 연평균 평

생교육 참여시간은 2014년 144시간에서 2019년 97시간까지 오히려 감소

  - 집단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아, 

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고령·저학력·저소득층의 참여가 저조

  - 따라서 이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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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위), 집단별(아래)
(단위: %)

○ [그림 5-10]은 배움 영역의 6번째 지표로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을 나타냄.

  - 전체 평생교육 참여율과 달리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4~2015년까지 지

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6년 이후 조금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2007년부

터의 장기추세로 보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과 달리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는 성차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월등하게 높음.

  - 연령, 학력, 소득 집단별로는 청년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 평생교육 참여율과 유사

주. 참여율은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각 년도).



[그림 5-11] 기업체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의 비중 (2008~2018)
(단위: %)

○ [그림 5-11]은 ‘배움’ 영역의 마지막 지표로 기업체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임.

  - 표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체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

향하다가 2016~2018년 사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은 추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교육훈련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중소기업일수록 직원의 인적자

본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 가능

  - 따라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한 편으로 기업이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훈련투자를 확

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 기업의 노동비용 총액에서 교육훈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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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성·연령별 고용률(2000~2018)
(단위: %)

다. 일

○ [그림 5-12]는 ‘일’ 영역의 첫 번째 지표로 고용률을 제시한 것임.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14년 이후

60.5~60.8%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남성 고용률이 2014년 71.7%를 정점으로 소

폭 하향하여 2018년에는 70.8%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매년 상향중임. 그러나 성

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여전히 19.9%p로 크게 나타남.

주.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 30대 > 50대 > 20대 > 60대 > 10대 순으로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50대의 경우 과거에 비해 50대 고용률이 높아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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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와 기업규모별 비중
(단위: %, 명)

  - 2000년도와 최근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높아졌으나, 20

대만 고용률이 낮아진 부분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음. 물론 대학진학률 변화의 영

향이 있겠으나,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올랐던 2000년대 중후반과 비교해도 현재의

고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고용 정책의 성과제고가 요구됨.

○ [그림 5-13]은 ‘일’ 영역 두 번째 지표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를 제시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

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출생아동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영향임.27)

  - 막대그래프는 1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2012년 이후 100인 이상 기업의 비

중이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0인 미

만 사업장이 2019년 기준 65%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출산전후휴

가급여 수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27) 연도별 출생아수는 2012년 484,550명, 2014년 435,435명, 2016년 406,243명, 2018년 326,822명으로 급격

하게 감소하고 있음. 이를 위 지표와 연계하여 출생아동수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를 상정하

면, 2012년에는 19.3%, 2014년에는 20.4%, 2016년에는 22.1% , 2018년에는 23.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는 통계청 e-나라지표 ‘출생사망추이’(http://w w w .index.go.kr/potal/m ain/Each

DtlPageDetail.do?idx_cd=1011)에서 확인하였음(최종접속: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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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성별·기업규모별 비중
(단위: %, 명)

○ [그림 5-14]는 ‘일’ 영역 세 번째 지표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를 제시함.

  - 지난 10여년 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 폭이 더 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비중으로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전체의 20%로 높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40%에 비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즉, 출산전후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의 중간 이상 규모 사업장 쏠림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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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자녀 연령별 여성의 경력단절율: 2015~2019
(단위: %)

○ [그림 5-15]는 ‘일’ 영역 네 번째 지표로 여성의 경력단절률을 보여주고 있음.

  - 15~54세 기혼여성 전체의 경력단절률은 2015년 21.7%에서 2019년 19.2%로 소폭

하락하여 이전의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의 경력단절률이 5년간 7.2%p 하락

한 반면, 자녀 연령이 6세를 넘는 경우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여성의 재취업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자녀가 일정 연령이 지난 후에 노동시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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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00~2018
(단위: %)

○ [그림 5-16]은 ‘일’ 영역 다섯 번째 지표인 중위임금 2/3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여줌.

  - 전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7년 26%를 정점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9.0%로 나타남.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2018년 감소폭이 이전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자료 : OECD, Labor Force Statics(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20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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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사업장규모-고용형태별(상), 성별-고용형태별(하) 임금격차
(단위: %)

○ [그림 5-17]은 ‘일’ 영역 여섯 번째 지표인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

금격차를 보여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좁혀지지 않았음. 

  - 단순히 성별임금격차로 봤을 때 2006년 대비 2018년의 성별 임금격차(남성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는 57.6%에서 63.3%까지 좁혀졌으나, 남성정규직 대

비 여성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33.5%에서 31.6%로 오히려 확대됐음.

주. 위는 정규직 300인 이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사업장규모-고용형태의 비율

아래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성별-고용형태의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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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임금 5분위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단위: 배, %)

○ [그림 5-18]은 ‘일’ 영역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지표인 임금 5분위 분배율과 노

동소득 분배율을 나타남.

  - 임금 5분위 분배율은 2008년 5.69배에서 2018년 4.67배까지 낮아졌으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0년 58.1%였던 것이 2018년 63.8%까지 높아짐.

  - 비록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지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주1. 임금5분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분위로 나눌 때 1분위 평균임금 대비 5분위 평균임금의 배율

주2.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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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추이(2013~2018)와

장애형태별 고용률·실업률(2018)
(단위: %)

○ [그림 5-19]는 ‘일’ 영역의 아홉 번째 지표로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냄.

  - 장애인 고용률은 35% 전후에서 머물러 있는데, 2014년(37%) 대비 2018년(34.5%) 

오히려 낮아졌음. 장애인 실업률 역시 6%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8년은

6.6%로 지난 6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유형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42.5%)와 시각장애(41.4%)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는

반면,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12.7%)와 정신장애(20.6%)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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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2009~2018)
(단위: %)

○ [그림 5-20]은 ‘일’ 영역 열 번째 지표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성 관리

자 비율을 보여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

관, 10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3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50

인 이상 사업장, 2018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

어 왔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10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어 옴.

  - 그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으로 지

정된 지방공기업의 2018년 여성관지라 비율은 8.2%로 나타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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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직무스트레스 정도: 2008~2018
(단위: %)

○ [그림 5-21]은 ‘일’ 영역의 열한 번째 지표인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냄.

  - 직무스트레스는 지난 2주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우 느낀’ 사람과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로 2008년 77.8%에서 2018년 71.8%까지 낮아짐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집단별로 직무스트레스는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30~40대가, 학력은 높

을수록, 소득은 300~500만원 사이 구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학력이 높

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낮지 않음을 시사함.

  - 고연령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점, 저학력·저소득층의 직무스트레스도 낮은 점

등은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기대치 대비 현재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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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주당 54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비율
(단위: %, 천명)

○ [그림 5-22]는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의 숫자와 비율을 나타냄.

  - 장시간 취업자 수는 2000년 900만명에서 2019년 392만명까지 감소했으며,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역시 42.5%에서 14.5%로 크게 감소함.

  - 장시간 취업자 감소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나 취업인구의 의식 변화 등의 장기

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7~2019년 2년 사이에

5%p가까이 급감한 것은 주당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주. 장시간 취업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주당 54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148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그림 5-23] 총 근로시간 추이: 2006~2018
(단위: 시간/월)

라. 쉼

○ [그림 5-23]은 ‘쉼’ 영역의 첫 번째 지표로 총근로시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2018년 156.4시간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더 커서 근로시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추

세임. 이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 비중이 줄어들고, 시간제

비중이 증가한 비정규 노동시장의 상황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 연도).

-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30~299인 집단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300인 이상, 5~29인, 

5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 중기업 > 대기업 > 소기업 > 영세기업의 순으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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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여가시간 추이: 2014~2016
(단위: 시간/일평균)

일하고 있음.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

○ [그림 5-24]는 연간 일평균 여가시간을 나타낸 것임.

  - 전체 국민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2014년 4.26시간에서 2016년 3.70시간으로 감소

했다가, 2018년 다시 3.93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집단별로 봐도 대부분 유사한 형

태를 보이고 있음.

  - 집단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소

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긴 여가시간을 보이고 있어, 추정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여가시간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노동시간의 집단별 차이나, 직무 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와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음.

주: 최근 1년간의 평일 일평균 여가시간과 휴일 일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답변을 평일과 휴일의 연평균 비율(약

68:32)을 적용하여 평균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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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여가시간 충분도 추이: 평일(위), 휴일(아래)
(단위: %)

○ [그림 5-25]는 여가시간 충분도, 즉 개인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을 각각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음.

주. 지난 1년동안휴일여가시간에대한평가에대한 7점척도중 '매우충분', '충분', '약간충분'에대한비율을합한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 실제 여가시간 추이와는 달리 ‘여기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여가에 대한 기대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집단별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실제 여가시간 분포와 마찬가지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

기는 경우가 많음. 단, 휴일의 여가시간 충분도 인식은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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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휴가경험률(좌) 및 연간사용휴가일수(우): 2014~2018년
(단위: %)

소득층에서 중간 및 중상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보다는 높게 나타남.

○ [그림 5-26]은 휴가경험률과 연간 휴가일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국민의 휴가경험률은 점차 높아져 2018년 68.1%가 휴가를 경험했으나, 연간

휴가사용일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2018년 5.4일임.

  - 집단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휴가경험률과 휴가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휴가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

고, 휴가일수도 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주1. 휴가경험률: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주2. 휴가일수: 연간 총 휴가일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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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위) 및 공공체육시설(아래) 현황
(단위: 개/십만명)

○ [그림 5-27]은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상) 및 공공체육시설(하) 인프라 수를 보여

줌. 

  -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인데, 문화시설 인프

라는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순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는 강원, 전남, 충북,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은 2016년 5.14개에서 5.45개로 소

폭 증가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41.5개에서 2017년 52개로 크게 증가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각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각 년도); 행정안전

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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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2009~2019
(단위: %)

마. 노후

○ [그림 5-28]은 ‘노후’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를 나타냄.

  -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

다고 이야기한 노인 비율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하향하는 추세지

만, 가장 최근인 2017~2019년 사이에는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집단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학력 노인보다는 저학력 노인이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여성노인의 높은 고립도는 상대적으로 후기

노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

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노인 비율의 평균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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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2009~2019
(단위: %)

[그림 5-30]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
(단위: %)

○ [그림 5-29]는 ‘노후’ 영역 두 번째 지표인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참여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볼 때는 남성의 참여율이 일관되게 여성보다 높은 추이를 보임.

주.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65세 이상 인구의 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그림 5-30]은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주. 수급률: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인구*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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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치매환자 등록률: 2015~2017 
(단위: %)

  -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률은 2010년 6%에서 2018년 8.2%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연령구조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림 5-31]은 치매환자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음. 

  -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46.7%에서 2017년 52.1%로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

으나, 지역별 격차가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으로 전북, 서울, 경북, 경남 순으로 등록률이 높으며, 2015~2017년

사이의 등록률 상승은 서울 지역의 등록률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주. 치매등록률: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대비 60세 이상 치매상담센터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수

자료: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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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비중: 2010~2018
(단위: %, 개소)

○ [그림 5-32]는 노인의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 기관 수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는 2010년의 14,979개소에서 2018년 21,290개로 증가했으

나, 국공립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단체’의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7년

1.0%까지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2%로 소폭 반등하였음.

  - 지방단체 비중을 시설과 재가로 나누어 보면 시설급여 제공 기관의 2.1%, 재가급

여 제공 급여의 0.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가 가능

한 재가급여에서 개인 비중(83.8%)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주. 위는 시설과 재가를 합산한 것이며, 아래는 시설과 재가를 각각 구분한 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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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실업률, 장기실업률, 연령대별 실업률: 2000~2019
(단위: %)

2. 생활기반

가. 소득

○ [그림 5-33]은 ‘소득’ 영역 첫 번째 지표로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 실업률은 지난 20년간 3~4%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3.5~3.8% 

사이에 머무르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비경활인구로 전환된

28) 실업률은 지표 작성 과정에서 소득이 아닌 일 영역과 더 맞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2개 정책목

표 차원에서 보면 고용서비스를 포함하는 고용안전망이 소득 영역의 첫 번째 정책목표였기에 소득 영

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지표가 결과(outcome) 차원 지표임을 고려하면, 일 영역과 소득 영역 양쪽 모

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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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연령집단별 빈곤율: 2011~2018
(단위: %)

실업자가 많아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

  - 2014년 이후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정책적

주의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볼 때는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2014년 이후 현저히 높아지고 있으

며, 60대 이상 고령층 실업률도 높아지는 추세임.

○ [그림 5-34]는 연령집단별 빈곤율을 나타냄.

  - 전체인구 빈곤율(2018년 16.7%)과 연령집단별 빈곤율이 모두 낮아지는 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 근로연령층보다는 아동과 노인의 감소세가 더 뚜렷함.

  - 노인인구 빈곤율은 하향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42%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주.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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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률: 2012~2019
(단위: 명, %)

[그림 5-3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좌)와 세전후 지니계수 감소율(우): 2011~2018
(단위: 지니계수, %)

○ [그림 5-35]는 실업 급여 수급률과 수급자 수를 나타냄.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실업자 대비 수급률은 모두 2015년 이후 상당히 증가했으

며, 2019년 수급률도 전년 대비 4.5%p 증가한 44%임.

  - 2019년 10월부터 확대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최대 270일)은 수급률 상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주1. 실업급여 수급률: 구직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 × 100

주2.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월별 통계를 평균하여 연간 구직자수를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년도).

○ [그림 5-36]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세전후 지니계수 감소율을 나타냄.

주: 지니계수 감소율 = (시장소득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 / 시장소득지니계수 × 1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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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소득 5분위 분배율: 2011~2018
(단위: 배)

  - 전체 인구집단 및 노동연령대 인구 및 노인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모두

비슷한 추이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는 2018년 기준으로도

0.4가 넘어 상당히 높은 상황

  - 조세와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세전후

차이)은 반대로 노인인구가 약 27%, 노동연령대 인구가 약 11%로 노인인구에서

재분배 효과가 크며, 모든 집단에서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

○ [그림 5-37]은 소득 5분위 분배율 추이를 보여줌.

  - 소득 5분위 분배율 역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정도는 노인인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도 노인인구의 5분위 분배율이 7.9배로 노동연령대 인구

의 5.7배보다 상당히 큼.

주. 소득 5분위 분배율 = 상위 20%의 소득 / 하위 20%의 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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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 [그림 5-38]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2018년

기준 46.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시계열적으로는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

분(2018년 기준 90%)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가 이를 견인하고 있음.

주. 65세이상공적연금수급률= (65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수급자+ 사학연금수급자) / 65세이상인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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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 [그림 5-39]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수급자의 연령구성을 보여줌.

  - 본래 소득 영역의 7번째 지표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표로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표지만, 관련 행정자료가 3년 단위로 산출되고 있으며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로 대체하여 설명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6~3.4%를 오가고 있으며, 지난

2014년 2.6%에서 2015년 3.2%로 높아진 이후 2018년에도 3.4%에 머물러 있음.

  - 물론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resort)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

은 그 자체로 좋은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174만명임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이 90만

명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29), ‘소득’ 영역의 국민 삶의 질 개

선을 위해서는 현재 수급률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전국민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각 년도).

29)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 기준(관계부처합동, 20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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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 2012~2016
(단위: %)

○ [그림 5-40]은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모든 유형의 취약계층 가구들이 전체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다문화

가구의 경우는 2016년 전체 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임.

  - 빈곤율은 노인가구와 조손가구가 비슷한 정도로 높고, 한부모 가구와 1인 가구가

뒤를 잇고 있음. 노인가구와 조손가구, 그리고 노인이 약 1/3을 차지하는 1인 가

구30)의 빈곤율은 모두 노인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1.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상대빈곤율

주2.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주3. 조손가구: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주4. 노인가구: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주5. 다문화가구: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주6.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30)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http://kosis.kr/statH tm l/statH tm l.do?orgId=101&tblId=DT_1JC1517&c

onn_path=I3), 최종접속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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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환경만족도 추이(2010~2018) 및 지역별 격차(2018)
(단위: %)

나. 환경·안전

○ [그림 5-41]은 ‘환경·안전’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환경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환경만족도는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자 비율)를 단순평균한 것임.

  - 환경만족도는 30~35%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33.5%로 2016

년에 비해 0.9%p 높아졌음.

  -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강원이 54.1%, 대구가 23.5%로 큰 격차를 보임.

  -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18년 기준 환경유형별로는 대기질이 28.6%, 수질

(하천)이 29.3%, 토양이 29.4%, 소음이 29.9%, 녹지환경이 50.2%로, 가장 높은 녹

지환경을 제외하면 만족도 평균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생활환경 개선이 향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주. 환경만족도는 대기질, 수질(하천), 토양환경, 소음, 녹지환경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약간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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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2010~2018)과 지역별 오염도(2018)
(단위: μg/m³)

○ [그림 5-42]는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와 각각 PM10, 

PM2.5 기준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연평균으로 나타낸 것임.

  - 시계열적으로 볼 때 전체 월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하여 소

폭이지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단, 관측 위치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단

순 평균했기 때문이 이를 국가 평균으로 볼 수는 없음).

  - 2018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PM2.5는 제주가 가장 낮고, 경

남, 전남이 뒤를 이으며, 전북이 가장 높음. 반면 PM10의 경우는 제주, 전남, 강

원의 순으로 낮고, 경기와 충북이 공동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주. 전체 월평균 오염도는 참고사항이며, 국가전체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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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산재발생율 및 사망률 추이(2000~2018)와

사업장규모·산업에 따른 격차(2018)
(단위: %, ‱)

○ [그림 5-43]은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율(만인율)을 나타낸 것임.

  - 산업재해율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18년에는 0.54%로

지난 4년간(`14년~`17년)보다 높아진 추이를 보임.

  - 이는 산재사망만인율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감소폭은 산재발생률보다 현저히 크지

만, 2018년에는 1만명당 1.12명을 기록하여 지난 4년간의 추이보다 높았음.

주. 산업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그래프는 로그스케일임에 주의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각 년도)

  -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산업재해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사망만인율은 500~999인이 가장 높고, 5인 미만과 300~499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관성이 낮음. 이는 업종차이의 영향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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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2000~2018)

및 지역별 격차(2018)
(단위: 명/십만명)

문인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광업의 재해율 및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건설업, 운수창

고·통신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산재율의 경우 산재은폐의 영향이 있어 산재발생율의 상승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

과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산재은폐현황을 고려할 때, 산

재관리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산재발생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그림 5-44]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임.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8년 7.3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 지역별로는 전남(18.4), 충남(16.2), 경북(15.3) 등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

며, 반면 서울(3.1), 부산(3.6), 인천(3.8) 등은 낮은 사망률을 보임.

주1. 도로교통사고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주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주2. 총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중 중위추계를 선택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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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십만명)

[그림 5-46]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율 및 신고율 추기(2004~2016)
(단위: %)

○ [그림 5-45]는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임.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0만명당 14.2명이었던 것이 2018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사이에도 3.8명에서 2.4명으로 상당한 감소폭을 보임.

  - 아동 안전사고 원인별로는 운수(교통)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낙상, 익사

등이 뒤를 이었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각 년도).

○ [그림 5-46]은 가정폭력(부부폭력) 발생율 및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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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성폭력·성희롱 발생률 및 성폭력 신고율
(단위: %)

  - 부부폭력 발생율은 지난 10여년간 40~45%를 오가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는 감

소하는 추세이며, 신고율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47]은 성폭력·성희롱 발생율 및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률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폭력

신고율은 2014년 감소했다가 2016년 증가함.

  - 성폭력 신고율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적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향이 필요하지만, 2016년 기준 2.2%로 매우 낮은 수준임.

주1.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주2. 성폭력 신고율: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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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4 2016

전체

추정 피해건수 1,975,155 건 1,648,170 건 1,660,589건

추정 피해율 4.60% 3.74% 3.56%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4600.2 건/10만명 3742.5 건/10만명 3555.7 건/10만명

폭력범죄

추정 피해건수 329,819 건 163,696 건 181,115 건

추정 피해율 0.77% 0.37% 0.39%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768.2 건/10만명 371.7 건/10만명 387.8 건/10만명

재산범죄

추정 피해건수 1,645,336 건 1,449,005 건 1,479,474 건

추정 피해율 3.83% 3.29% 3.17%

인구 10만명 당 피해건수 3832 건/10만명 3290.2 건/10만명 3167.9 건/10만명

<표 5-2> 범죄피해율: 2012~2016년

○ <표 5-2>는 범죄피해에 대한 추정건수를 나타낸 것임.

  - 2012, 2014, 2016년을 비교할 때 추정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율 모두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범죄유형별(폭력범죄, 재산범죄)로 구분해 볼 때도 마

찬가지임.

주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주2.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

의 합이 전체 피해율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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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의료비 지출 구분: 2000~2018
(단위: %)

다. 건강31)

○ [그림 5-48]은 ‘건강’ 영역 첫 번째 지표로 국민보건계정의 총경상의료비를 재원

유형별로 구분한 것임. 

  -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으

로 지난 20년간 총 경상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및 의무가입(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3.9%에서 2018년 59.8%까지 오히려 증가하여 보장성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민간재원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의 비중이 1.6%에서 6.7%까지 증가했으며, 가계직

접부담(out-of-pocket payment)은 반대로 43.6%에서 32.9%까지 감소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각 년도).

31) 건강 영역에서 선정된 지표 중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은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계열 분

석에 포함되지 않았음. 해당 지표는 『추진계획』 당시 부처로부터 제안된 지표로, 향후 부처를 통해

행정자료를 확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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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단위: %)

[그림 5-50] 건강보험 보장률 및 급여·비급여 본인부담률
(단위: %)

○ [그림 5-49]는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을 나타낸 것임.

  - 의료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포기경험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의료이용 포기가 나

타나는 것은 검사 단계이며, 치료와 진료(방문)가 그 뒤를 이었음.

  -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포기가 증가함.

주1.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외래 서비스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조사함

주2. 외래 서비스와 입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양쪽에 집계됨

주3. 병원과 의원을 중복 방문했더라도, 최근 시점만 조사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각 년도).

○ [그림 5-50]은 ‘건강’ 영역 세 번째 지표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본인부담의 유형

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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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2011~2015) 및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2015)
(단위: 명/십만명)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그 반대급부로

본인부담률도 총액은 낮아짐. 2010년부터 전체 본인부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은 `18년 46%로 향후 비급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림 5-51]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도간 격차를 나타냄.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의 시도격차는 2011~2012년 사이 감소했다가

2012~2014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이, 2015년 들어 다시 상당 부분 감소함. 그러

나 추이의 진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함.

  - 2015년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치료가능 사망률을 비교하면 서울이 10만명당 44.6

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 경기가 뒤를 잇고 있으며, 충북은 58.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강원이 그 다음으로 많음. 

  - 지역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의료인프라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향후 정책적 고려가 필요

주1. 치료가능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한 사망으로 측정

주2. 시도격차 계산식: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최고시도)/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최저시도) 

- 1] x 100

주3. 적용도구는 Nolte and Mckee 값을 활용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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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비만유병률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단위: %)

○ [그림 5-52]는 비만유병률 추이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임.

  - BMI 25 기준으로 봤을 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34.6으로 2014

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주의를 요함.

  - 이를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비만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의 비만유병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면, 대체로 소득수준

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보다 높은 비만유병률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의

추이 역시 소득집단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임.

주1. 비만유병률= (만 19세이상체질량지수(BMI, kg/m²) 25 이상인응답자수 ÷만 19세이상조사대상자수) × 100.

주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대별(5세 단위) 5분위로 분류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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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2005~2018) 및 소득수준별 차이(2014~2018)
(단위: %)

○ [그림 5-53]은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임.

  - 6세 이상 아동, 청소년, 성인의 건강식생활 실천율의 경우 장기추세는 개선되는

경향이었지만, 2018년에는 2016~2017년에 비해 하락하여 2018년 42%를 나타냄.

  - 집단별 차이는 비만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남성보다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1. 건강식생활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주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대별(5세단위) 5분위로 분류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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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2015~2018)
(단위: %)

[그림 5-5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18
(단위: %)

라. 주거·지역

○ [그림 5-54]는 주거·지역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2010~2012년 사이 상당 부분 하락한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8년 5.7%로 전년(5.9%) 대비 소폭 하락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로 광역시(4.4%)나 도지역(4.7%)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총가구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년도).

○ [그림 5-55]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주거하는 가구의 비율임.

주.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비율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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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18
(단위: %)

  - 지난 4년간 전국 기준의 주택이외 거처 가구 비율은 조금씩이지만 매년 상승하

여, 2018년에는 2.6%에 이르렀음.

  - 지역별로 보면 제주의 주택 이외 거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남, 충남, 경

북 순으로 높아 대체로 광역시보다는 도지역의 거주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 대구, 광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최근 주택이외

거처 가구비율이 상향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그림 5-56]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나타낸 것임.

주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주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주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 지역)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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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추이
(단위: %)

  - 소득수준별 임대료 비율은 일정한 등락을 반복해왔는데, 최근 4년간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RIR은 주택임대료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광역시>도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57]은 전체 가구 대비 임대주택 거주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 공공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은 각각 2007년의 5.0%, 

3.2%에서 2018년 7.2%, 6.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다만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주택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

은 2014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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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신규주택 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
(단위: 천 호, %)

○ [그림 5-58]은 신규 주택 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보여줌.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전체 주택 건설 호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0.6% 

수준임.

주. 주택건설은 인허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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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미충족 의료율 추이 및 지역별 격차: 2008~2018
(단위: %)

○ [그림 5-59]는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 및 미충족 의료율 격차와 2018년 기준의 미

충족 의료율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국단위 미충족 의료율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격차(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 차이)는 시기별로 다른 추이

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년도(2017~2018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

주1. 격차: 해당 년도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차이

주2. 조율 : 총 발생 건수를 전체 모집단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역 모집단의 성/연령별 등의 인구 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보정한 통계치(조사연도 7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주3. 표준화율 :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 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2005년 추계인구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각 연도).

  - 2018년 기준 미충족 의료율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구가 가장 낮고, 울산, 서울

이 뒤를 잇고 있으며, 반대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고, 인천, 경남이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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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0] 의료접근성 지역별 격차: 2010~2018
(단위: 십만명당 명, 천명당 수)

○ [그림 5-60]은 의료시설 접근성을 인구십만명당 의료인과 요양기관의 수로 나타내

어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본 것임.

주1. 격차: 해당 년도 의료시설 숫자가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차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각 년도).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시계열적으로 증가추세는 아니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대-최소 격차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최대인 광주와

최소인 세종이 모두 이상치에 가까운 증가와 감소(세종의 경우는 병상의 감소보

다는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의료인력의 경우 인력도 증가하지만, 격차도 증가하고 있음.

  - 횡단면적으로 볼 때도 지역간 격차가 큰데, 의료인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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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광주, 전남 등 고령화 정도가 큰 지역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제2절 국제비교32)

○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지표 중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함.

  - 국제비교를 위해 OECD 통계 및 Better Life Index, EUROSTAT 및 Quality of 

Life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제시한 사회지표들을 비교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64개 지표 모두가 국제비교가 용이한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일부 선정하여 영역별로 비교를 진행함.

  - 국제비교 시 해외 자료와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는 제1절의 시계열

자료와 다른 방식으로 지표를 추출하였음. 다만, 이 경우에도 측정하고자 하는 지

표개념 자체는 변화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국제비교분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분석하고자 함

  -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함

  - 국제지표와 국내지표가 상이할 경우 국제지표 값을 기준으로 분석 수행

  - 영역 내 다른 세부분야의 지표를 선정하여 비교 추진

1. 삶의 영역

가. 돌봄

○ 본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 지표를 OECD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였음.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표는 OECD의 Enrolment rates in pre-primary education or 

primary school, children aged 3 to 5 year old로, 이를 통해 만 3세~5세 사이의 유

32) 이 부분의 원고는 연세대학교 윤성열 연구원과 본 원의 남재욱 박사가 함께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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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용률(%) 국가 이용률(%) 국가 이용률(%)

영국 100.0 네덜란드 94.5 OECD 평균 87.2 

프랑스 100.0 스웨덴 94.1 리투아니아 85.0 

이스라엘 99.4 이탈리아 93.9 호주 84.0 

아일랜드 98.4 라트비아 93.3 멕시코 83.8 

벨기에 98.4 헝가리 92.0 폴란드 81.6 

덴마크 97.5 일본 91.4 핀란드 79.5 

아이슬란드 97.4 에스토니아 91.1 칠레 79.2 

스페인 97.1 포르투갈 90.9 슬로바키아 74.9 

노르웨이 96.9 슬로베니아 90.0 미국 66.1 

뉴질랜드 94.6 오스트리아 89.3 그리스 65.3 

대한민국 94.6 체코 87.7 스위스 49.5 

독일 94.6 룩셈부르크 87.5 터키 39.7 

<표 5-3>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아 중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OECD 35개국의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

용률은 아래 표와 같음.

  - OECD 기준으로 2017년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은 94.6%

로 OECD 35개국 중 11위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87.2%와 비교하여 7.4%p 높은 수준으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유사함.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3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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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2017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3일 자료 인출)

○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만 3세~5세 아동 전체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 호

주, 핀란드,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아동들이 생애 초반기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받고 있음.

  - 이는 향후 한국에서 아동보육정책의 초점이 아동보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

선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즉,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이 중요

나. 배움

○ 본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PISA) 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력수준과 성인교육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함.

  - 청소년의 학력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PISA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성과와 위험성을 진단하고자 함.

  - 성인교육 현황은 Education at a glance의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이는 2016년 수행된 Adult 

Education Survey와 2012년 수행된 PIAAC 데이터 등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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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읽기 수학 과학 평균 국가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에스토니아 523 523 530 525.3 체코 490 499 497 495.3

일본 504 527 529 520.0 미국 505 478 502 495.0

대한민국 514 526 519 519.7 프랑스 493 495 493 493.7

캐나다 520 512 518 516.7 포르투갈 492 492 492 492.0

핀란드 520 507 522 516.3 오스트리아 484 499 490 491.0

폴란드 512 516 511 513.0 OECD 평균 487 489 489 488.3

아일랜드 518 500 496 504.7 라트비아 479 496 487 487.3

슬로베니아 495 509 507 503.7 아이슬란드 474 495 475 481.3

영국 504 502 505 503.7 헝가리 476 481 481 479.3

뉴질랜드 506 494 508 502.7 이탈리아 476 487 468 477.0

네덜란드 485 519 503 502.3 룩셈부르크 470 483 477 476.7

스웨덴 506 502 499 502.3 슬로바키아 458 486 464 469.3

덴마크 501 509 493 501.0 이스라엘 470 463 462 465.0

독일 498 500 503 500.3 터키 466 454 468 462.7

벨기에 493 508 499 500.0 그리스 457 451 452 453.3

호주 503 491 503 499.0 칠레 452 417 444 437.7

스위스 484 515 495 498.0 멕시코 420 409 419 416.0

노르웨이 499 501 490 496.7 스페인* - 481 483 -

<표 5-4> PISA 국가별 분야별 평균점수(2018년)

○ 학업성취도(PISA) 수준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여 기존의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가 됨.

  - 학업성취도 수준은 각 국가의 PISA 평균점수와 분야별 2수준 미만의 비중을 통

해 살펴볼 것임.

  - 평균점수는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한다면, 분야별

2수준 미만의 비중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인

적자본의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PISA)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519.7점이며, 세부

분야로는 읽기 분야 514점, 수학 분야 526점, 과학 분야 519점으로 나타남.

주. 스페인의 경우 읽기영역 점수가 없어 평균점수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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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PISA 국가별 평균점수(2018년)

  - 표준오차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순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수치는

에스토니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OECD 평균이 전체 평균 488.3, 읽기 487, 수학 489, 과학 489이므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30점 내외로 높은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별에

따른 편차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남성의 PISA 평균점수는 517.3점, 여성의 PISA 평균점수는

522.3점으로 여학생이 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에 따르면 남성의 PISA 평균점수는 484.0점, 여성의 PISA 평균점수는

493.0으로 여학생이 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에스토니아 8.7점, 일본 11.3점, 핀란드 15.0점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이

남성보다 PISA 평균 점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별에 관계없이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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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3] PISA 국가별 성별 평균점수(2018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그러나 읽기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살펴볼 경우 다

소 우려할 부분이 존재함.

  - 전 영역에서 평균점수로는 에스토니아, 일본에 이어 3번쨰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

으나, 각 영역별 2수준 미만인 인구의 비중은 6번째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읽기 영역 15.1%, 수학 영역 15.0%, 과학 영역

14.2%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영역별 학력 수준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자들에게 어떠한 사회정책을

통해 포용하고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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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 PISA 국가별 영역별 학력 미달 비중(2018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PISA 2018 결과발표 별첨자료

○ 성인들의 인적자본 쇠퇴를 막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성인교육 참여율은 OECD 34개국 중 중위권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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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국가별 성인교육 참여율(2016년)
(단위: %)

  - 2012년 PIAAC 서베이 결과33)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공식 혹은 비공식에

관계없이 성인교육에 참여한 25세~64세 성인은 50% 정도임.

  -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직업재교육의 중요성이 증가

하므로, 성인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배움 영역의 국제비교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PISA 점수로 나타나는 한국의 학령기 인적자본은 여전히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

지만, 영역별 2수준 이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수준 미만의 증가는 앞서 시계

열 분석에서도 확인된 부분으로 향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참여율을 국제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성인인적자본이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반가운 외, 2018),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보임.

다. 일

○ 본 영역에서는 고용에 관련된 다양한 OECD 통계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33)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오래된 지표임이 사실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2015년, 2016년에 시

행된 조사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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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 연령대별 고용률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다른 국가의 고용률 차이 및 특이점에 대해 확인할 것임.

  - 이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차별 수준 역시

확인하고자 함.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2018년 기준 66.6%로, OECD 36개

국 중 9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인 68.5%에 비해 약 2%p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면 18.2%p 낮게 나타나고 있음(84.8%).

  -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으

로 분석됨.

○ 아래 그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성별에 따라 현격

한 차이를 보임.

  -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75.9%인데 반면,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57.2%밖에 미치지 못함.

  - 성별 고용률 격차가 18.7%p로 OECD 평균인 15.1%보다 높음. 

  - 터키(38.0%p)나 멕시코(33.5%p)보다는 적으나 그리스(19.5%p), 칠레(18.8%p), 이

탈리아(18.1%p)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스웨덴(3.0%p), 핀란드(3.1%p), 노르웨이(4.3%p), 덴마크(5.5%p)등의 북유럽 국가

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매우 큰 편이며, 다시 말해 노동

시장이 남성중심적이며 일·가정양립에 불리함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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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6] 국가별 성별 고용률(2018년)
(단위: %)

[그림 5-67] 국가별 연령대별 고용률(2018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우리나라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9.6%p로, 연령대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

가 적고 고령노동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25-54세 고용률이 76.4%이며, 55세-64세 고용률은 66.8%로 나타나고 있음(평균

고용률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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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8] 국가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8년)
(단위: %)

  - OECD 평균의 경우 25-54세 고용률 78.4%, 55세-64세 고용률이 61.4%로 17.0%p

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위소득의 2/3 이하를 급여로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8년 기준 19.0%로,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OECD 평균인 15.7%에 비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에 이어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23개국 중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0.0%로 OECD 23개국 중 이스라엘(30.4%)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중(12.1%)과의 격차는 17.9%p로 23

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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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9] 국가별 임금분위별 성별임금격차(2018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4.1%(임금격차 중위값 기준)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2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3.2%에 비해 20.9%p나 높은 수치임

  - 또한 소득 9분위의 임금격차(36.2%)와 임금격차 중위값을 함께 살펴보면, 고소득

계층과 중간계층의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OECD 25개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

라, 두 지표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여성에게 불리하며, 그 불리함은 상대적으

로 저숙련 직종보다는 고숙련 직종에서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 분석에서 과거에 비해 성별격차나 저임금 노동 문제가 모두 개선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국제비교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확

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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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0] 2018년 국가별 총 근로시간 변화(2008년 대비)
(단위: 시간/연)

라. 쉼

○ 본 영역에서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OECD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

민들의 삶의 양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자 함.

  - 2000년대부터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어떠한 변화를 겪

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의 여가시간 수준을 확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2018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총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과거 2008년

2,228시간에 비해 약 235시간 가량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35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음.

  -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2,148시간인 멕시코에 비해 155시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OECD 평균에 비해 약 259시간 높고,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

(1,363시간)과 비교할 경우 아직 630시간 가량 더 근무하는 상황임.

  - 물론 지난 10년간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감소시켰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하나,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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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 국가별 여가시간(좌), 가사·돌봄시간(우) 비교(2014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OECD Time use survey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시간은 하루 24시

간 중 258분으로, 하루의 약 17.9%를 여가에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멕시코, 포르투갈, 리투아니아에 이어 OECD 30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치로 하루 중 368분(25.6%)을 여가에 사용하는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약 2

시간 가량(7.7%p) 여가시간이 부족함.

  - 또한 가사·돌봄시간은 일 평균 132분(9.1%)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으

로 인해 여가 및 가사·돌봄 노동 시간이 적은 삶을 살고 있음.

마. 노후

○ 최근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건강한 노인에 대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와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돌봄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과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지표

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비교하여 정책성과 및 개선점

을 도출하고자 함.

  - 그러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과 유사한 국제지표를 확인할 수 없어, 사회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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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2] 국가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5년)

(단위: %)

참여 대신 활동적 노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비

교하였음.

  - 이에 EUROSTAT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표(Participation in formal or informal 

voluntary activities or active citizenship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와 OECD의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활동적 노

화 수준과 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 정도를 비교하였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중은 2019년

6.5%로(통계청 사회조사),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EU 28개국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평균인 19.0%에 비해

12.5%p 낮으며, 65.3%의 노인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약 50%p 낮은 수치임.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이 된 이 시점에 노인들에 대한 활동적 노화 촉진 정

책을 설계하여,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Eurostat(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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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2018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활동적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보호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역시 전체 8.3%(시설 2.7%, 재가 5.6%)로 시설과 재가급여

데이터 전체가 확보 가능한 국가 중 포르투갈(전체 1.9%)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스위스와 비교할 경우 시설급여 수급률

은 3.0%p, 재가급여 수급률은 11.1%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물론 아직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7년 기준 13.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

은 편이라는 점은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수급률을 비교할 때 감안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의 향후 추이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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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4] 국가별 연령대별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2017년)

(단위: %)

2. 생활기반

가. 소득

○ 본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편적인 소

득을 보장하고 있는지, 재분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충분히 완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임.

  - 이를 위해 OECD의 상대빈곤율 지표와 지니계수를 살펴볼 예정임.

  -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감안하여 노인 연령대를 따로 추출하여 상대빈곤율

과 지니계수를 국제비교하고자 함.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위 그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은 17.4%로, 이는 OECD 

26개국 중 이스라엘(17.9%)과 미국(17.8%)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8%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프랑스(3.6%)와는 40.2%p나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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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5] 국가별 연령대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2017년)

  -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격차 역시 31.1%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말해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인 공적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는 매우 불평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2017년 기준 0.355로, 칠레(0.460), 미국

(0.390), 영국(0.367) 등에 이어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불평등한 나

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경우 지니계수가 0.419로 나타나, 칠레(0.441) 다음으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 노인 빈곤 문제와 더불어 노인 세대의 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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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 안전

○ 환경과 안전 분야는 사회정책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음.

  - 기존에 정부가 개입하던 영역을 환경이나 안전분야에서 보다 확장하여 국민의 삶

의 질 차원에서 사회정책으로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본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과거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위험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위험 중 대표적인 것들을 비교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위험으로는 산업재해사망률을, 최근 새

롭게 대두되는 위험으로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자 함.

  - 산업재해 사망률은 ILO의 근로자 10만명 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34)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미세먼지

는 OECD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Exposure to PM 2.5 in countries and 

regions)를 통해 비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근로자 10만명 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은

2018년 기준 10만명 당 5.1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

은 수준임35).

  - 멕시코(8.2명, 2015년), 터키(6.9명, 2018년)에 이어 비교 가능한 OECD 33개 국가

중 3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내에서 산업재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음.

34) 치명적 산업재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업 사고의 결과로, 재해도수율, 재

해강도율, 사망십만인율 등이 있음.(통계청 참조, http://kosis.kr/statH tml/statH tm l.do?orgId=101&tblI

d=DT_2KA A308), 최종접속일: 2020-03-02.

35) 해당 지표는 국가에 따라 총 근로자 수와 총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참조, http://kosis.kr/statH tm l/statH tm l.do?orgId=101& tblId=D T_2KA A308), 최종

접속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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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6] 국가별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2018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자료: ILOSTAT(2020년 3월 2일 자료 인출)

○ 우리나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25.1μg/㎥으로 OECD국가

중 대기의 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30.0μg/㎥에서 7년 사이 4.9μg/㎥가 감소하였으나, 비교 가능한 OECD 35

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물론 세계 전체 182개국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4위로 중위권

수준이나(OECD: Exposure to PM2.5 in countries and regions), 25.1μg/㎥는 2017

년 OECD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 12.5μg/㎥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3.5μg/㎥에 달하는 주변국인 중국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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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7] 2017년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2010년 대비)

(단위: μg/㎥)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절감 정책의 효과성

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다. 건강

○ 건강 영역은 국가가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함.

  - 우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비율인 OECD의 치료 가

능한 사망률(Avoidable mortality 중 Treatable mortality) 지표를 통해 국가 내 의

료자원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임.

  - 또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유병률(Overweight or obese population)

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부담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할 것임.

○ 우리나라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의료자원이 효과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7.3명으로 스위스(40.2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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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8]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2017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슬란드(43.8명), 노르웨이(47.1명) 다음으로 낮음.

  - OECD 36개국 평균값이 인구 10만명당 75.2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편임을

알 수 있음.

출처: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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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9] 국가별 비만유병률(BMI 25 이상)(2017년 혹은 최근년도)
(단위: %)

○ 우리나라의 비만유병률(과체중 혹은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국민들

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비만유병률은 2017년 기준 33.7%로 일본(25.9%) 다음으로

낮으며, 이는 비교가 가능한 OECD 27개국 중 2번째임.

  - OECD 기준에서는 비만 수치가 낮은 편이나, 전 국민 중 1/3 이상이 비만이라는

의미를 감안하면 건강행태 개선을 촉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자료: OECD stats(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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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0] 2017년 국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2010년 대비)
(단위: %)

9. 주거 · 지역

○ 본 영역에서는 주거생활에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주거정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 주거 생활에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주요 지표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

구 비중과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을 들 수 있음.

  - 해당 지표들은 주거생활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과

주거비용으로 인한 빈곤 위험 가구의 비중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임.

  - 국제지표로는 OECD Better Life Index(OECD, 2020)의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와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

를 통해 이 두 지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

의 가구 중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중

을 확인하여,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

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는 가계소득 중 주거생활에 드는 비

중을 나타냄.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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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1] 2016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중(2010년 대비)

(단위: %)

○ The share of poor households lacking basic sanitation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

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OECD 국가 중 중위권으로 확인되었음.

  - 2010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구가

11.0%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으나, 2017년 3.0%로 중위권으로 진입함.

  - OECD 평균이 6.8%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나, 멕시코, 리투아니아 등과

같은 이상치 값을 가진 국가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20년 3월 21일 자료 인출)

○ Household expenditure on housing 지표상으로 우리나라36)의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용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6.1%에서 2015년 15.2%로 0.9%p 하락하여, OECD 3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OECD 평균이 19.0%로 OECD 평균에 비해 3.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 시스템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6) 2015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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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정리된 지표들의 시계열 검토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

회정책 현황을 점검하였음.

  - 점검한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돌봄 영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18년 86.6%) 및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18년

15.4%)은 모두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상향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지역별 편차가 커, 광역시

도 단위로 최대-최소 격차가 3배가 넘음.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모두 상향하는 추세로 `18년 이용자

는 78,202명, 이용률은 12.3%에 이르러 5년만에 85%의 증가율을 보임.

  -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율(`18년 62.0%)은 상향하고 있

지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수혜율(`18년 27%.0), 장애아동수당 수혜율(`18년

20.6%)은 5년 전에 비해 각각 2.8%p, 4.1%p 낮아졌음.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은 `18년 3.9%로 전년(3.6%)대비 소폭 상향했지

만, 5년 전(`13년)과는 유사한 수준임.

  - 종합적으로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

과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배움 영역

  - 교육비 부담도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18년에는 64.4%의 가구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음. 소득수준별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응답자 비중

이 낮은 월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기초학력 미달률은 `08년~`13년까지는 하향 추세였지만, `16년 이후 다시 상향하

여 `19년에는 중3 수학 기준 11.8%, 고2 수학 기준 9.0%의 학생이 기초학력 미

달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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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지난 5년간 2012년을 제외하면 5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수혜율은 51% 수준으로 나타남.

  - PISA 학업성취도에서 한국은 모든 과목에서 국제비교 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18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 5수준 이상은 비율은 읽기 13.1%, 수학

21.3%, 과학 11.8%로 예년과 비슷한 반면, 2수준 미만은 읽기 15.1%, 수학

15.0%, 과학 14.2%로 세 영역 모두 `12년 대비 두 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음.

  - 평생교육 참여율은 `18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평균

참여 시간은 `18년 9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집단별로는 고령,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18년 18.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4~`15년

을 예외로 하면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집단별 참여율은 평생

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저조

함.

  -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 비용 비중은 `18년 0.44%로 지난 3년간 비슷한 추

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08년 0.75%에서 10여년 간 하향하는 추세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향세지만, 상대적으로는 대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비중

이 더 높음.

  - 종합적으로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

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며,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편차가 크고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

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 영역

  -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로(`60.7%), 특히 여성고용률은 매년 상향하여

`18년 50.9%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남성(70.8%)과의 격차가 큼. 연령대별로는 20

대의 고용률(`18년 57.9%)이 과거 대비 낮아져, 정책적 관심을 요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9년 기준 73,306명으로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는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의 영향으로 보임.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제5장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점검  209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65%에 이름에도 불구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용자는 46%로 사용률이 낮다는 점을 볼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9년 105,1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

직 비율은 같은 해 21.2%로 5년 전인 `14년의 4.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기업규모별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60%를 차지하는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

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음.

  - 15~54세 기혼여성 경력단절률은 `15년 21.7%에서 `19년 19.2%로 소폭 하향하였

음. 자녀 연령을 나누어 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지난 5년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임.

  - 중위임금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8년 19.0%로 5년 전 대비 5.7%p 감소

했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18년 남성 12.1%, 여성 30.0%)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시사함.

  - `18년 임금격차는 정규직-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

-300인 미만 58, 비정규직-300인 이상 45, 비정규직-300인 미만 28로 과거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큼. 성별 임금격차도 `18년 63.3%(남성 임금 대비 여

성임금 비율)로 격차가 크지만, 5년 전(`13년 60.5%) 보다는 감소하였음. 그러나

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 임금은 31.6%로 5년전(33.0%) 대비 오히려 격

차가 커졌음. 다만 이는 월임금 기준 비교이므로 시간제 노동 증가를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임금 5분위 분배율은 `18년 4.67배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노동소득 분배

율도 `18년 63.8%로 `10년(58.9%) 대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률은 `18년 34.5%로 5년전 대비 1.5%p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6%로

0.7%p 상향하여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8년 20.6%로 5년전 대비

3.5%p 상향하였음. 다만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17.3%)이 민간기업(21.5%)보다

오히려 낮음.

  - 직무 스트레스는 `18년 기준 71.8%의 국민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 과거 대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임. 직무 스트레스는 30~40대, 고학력, 중상위

소득 계층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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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19년 14.5%로 20년 전인 `00년의

42.5% 대비 크게 감소했음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도 1.9%p 감소했음. 

  - 일 영역을 종합하면,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크며, 노동시장에서

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

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영역

  - 총 근로시간은 `18년 월 156.4시간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근로시간 감소는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임금 영

역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연간 일평균 여가시간은 `18년 3.93시간으로 ‘16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14년에

비해서는 더 낮음. 집단별로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

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여가시간과 달리 여가시간 충분도는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18년 평일 46.3%, 휴일 58.5%)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짐작할 수 있음. 집

단별로는 실제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이 여가시간이 충분

하다고 여김.

  - 휴가 경험률은 `18년 68.1%로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1인당 연간휴가사용일수는

5.4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음. 휴가일수와 휴가경험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음.

  - 인구 10만명당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18년 문화시설 5.45개, 공공체육시설은

`17년 54개로 이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음.

  - 쉼 영역을 종합하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

이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도 증가 추세임. 다만 집단별로 볼 때 근로시간 감소

와 여가시간 증가 폭이 더 큰 집단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소득 측면의 주의가 필요하며, 휴가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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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영역

  -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하향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는 소폭 증가하

여 `19년 기준 39.8%로 나타났음. 사회적 고립도는 여성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의 고립도에는 후기노인 비중이 높은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최근 들어 상당부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지표

로, `19년 58.7%를 나타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64.1%, 여성 54.7%로 10%p 

가까운 차이가 있음.

  -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1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8년에는 8.2% 수준을 나

타냄. 

  - 노인의 치매 등록률은 `17년 52.1%로 2년 전에 비해 5.4%p 높아졌는데, 지역별로

는 전북, 경북, 경남, 서울 순을 보이며, 특히 최근 서울의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

음.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유형을 설립구분별로 보

면, 국공립 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지방단체’ 비중은 `18년 1.2%로 매우 낮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노인 영역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

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향후 고령화에 따라 후기

노인층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지표들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

이 필요할 것임.

○ 소득 영역

  - 실업률은 지난 20년 간 3~4%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19년 3.8%), 6개월 이상 장

기실업자 비중은 `14년 이후 높아져 `19년에는 전체의 13.3%를 나타내고 있음.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 실업률 상승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연령집단별(아동, 근로연령대, 노인) 빈곤율은 모든 집단에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노인의 하향세가 뚜렷하지만, 노인빈곤율은 `18년에도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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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수급률은 모두 `16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9년에도

전년도보다 상승해 44%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18년 기준 0.345를 기록했으며,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감소율도 `18년 14.2%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음. 집단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불평등도가 0.403으로 근로연령대 인구

(0.325)보다 높음.

  -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과거보다 하향하여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는데, `18년 6.54

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7.9배, 근로연령대 인구는 5.7배로 노인

의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상향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18년

46.1%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절반 이상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

이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8년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전(`13년 2.6%)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3% 내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취약계층 가구유형별 빈곤율은 `16년 기준으로 노인가구 64.9%, 조손가구 65.5%, 

1인가구 50.5%, 한부모가구 41/9%, 장애인 가구 31.5%, 다문화 가구가 15.8%로

나타나 다문화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 가구 대비 높은 빈곤율을 나타냄. 특

히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경우 2012~2016년 사이 빈곤율이 상향하였

음.

  - 소득 영역 지표 현황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

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영역

  - 환경만족도는 30~3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18년에는 33.5%를 기

록하였음.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강원(54.1%)과 가장 낮은 대구(23.5%) 사이의 격

차가 두 배가 넘음. 환경만족도 세부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녹지환경

(50.2%)을 제외하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30%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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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음.

  - 미세먼지 오염도는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18년

PM10 기준 41.5μg/m³, PM2.5 기준 23.3μg/m³을 기록하고 있음.

  - 산재발생률과 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8년에는 소폭 반등하

여 산재율 0.54%, 사망만인율 1.12‱를 기록, `14~`17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향

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0년 21.8명에서, `18년 7.3명으로 크게 감

소했는데, 지역별로는 거의 6배(서울 3.1명, 전남 18.4명)의 차이를 보여 지역 격

차 축소 필요함.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역시 `00년 14.2명에서

`18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범죄피해율은 `12년 4.6%에서 `16년 3.56%로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

은 재산범죄피해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부부폭력 발생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16년 41.5%를 기록했으며, 신

고율은 2.8%를 기록함. 성폭력 발생률도 감소하는 추세로 `16년 1.5%를 기록했으

며, 신고율은 2.2%로 `13년의 1.2% 대비 높아졌음.

  - 환경·안전 영역을 종합하면, 환경 측면에서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

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산재발생률과 사

망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왔지만, 최근(`18년)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나 아동 안전사고, 범죄피해율,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

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아진 것을 단순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건강 영역

  - 지난 20년간 경상의료비 총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공적영역(정부 및 의무가입보

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9%에서 `18년 59.8%로 오히려 개선되었음.

  -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은 `18년과 `19년의 자료를 비교했는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이 증가하였음.

  -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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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본인부담은 하향함. 그러나 비급여 본인부담이 전체 본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음.

  - 치료가능한 사망률의 시도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14~15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음. `15년 기준으로 서울, 대전, 경기의 사망률이 낮고, 충북, 경북, 강원

이 높음.

  - BMI 25 기준 비만유병률은 `18년 34.6%로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더 높은 비만유병률

을 보임.

  -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18년 42%로 나타났는데, 장기상승하고 있지만 `17~18년 사

이에는 하락하였음. 집단별로는 여성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높음.

  - 건강영역에서는 의료비 총액의 증가 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료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

에서 중요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영역

  - 최저주거 미달가구 비율은 `18년 5.9%로 `1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2.8%로 `15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최

저주거 미달가구는 수도권의 비중이,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는 도지역의 비중이

높음.

  -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최근 4년간 하락세로 `18년 15.5%를 기록하

고 있음. RIR은 수도권이 높으며, 저소득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18년 6.8%), 전체 임

대주택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주택 건설에 비해 증가율이 적어 신규주택 중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16년 10.6%로 전년대비 감소했음.

  - 미충족 의료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18년 9.1%(조율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가 가장 낮고(5.8%), 충남이 가장 높음(12.4%).

  - 전국적으로 보아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소폭,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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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함. 

  - 주거·지역 측면을 종합하면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

처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

역별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다음으로 일부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영역별 사회정책 현황을 좀 더 입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

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정도 수준

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

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

요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계

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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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

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예컨대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이나 소득불평등, 산재사망률, 여가시간 등의 지표는

시계열 분석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파악됨.

  - 반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과 같이 시계열적 개선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

로는 우수한 상황의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지표(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의료비 과부

담 저소득층)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들은 모두 『추진계획』에 제시된 부처별 성과목표(81개)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표들인 바, 향후 해당 부처에서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산출할 계

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향후 부처의 지표 산출 계획이 없다면,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서 기초생

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지표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지표로 대체한 것처럼 정기적

으로 생산되는 대체 가능한 지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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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연구요약

○ 본 연구는 2019년 2월 발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

획』의 관리를 위한 결과(outcome) 수준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추진계획』은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의 추진 로드맵 성격으로, 9개 부문, 22개 정책목표, 71개 정책과제, 81개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 중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가 적어 성과지표의 달성이 실제

국민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지 측정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회정책 관

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과 수준의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공공선택을 가이드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정의됨(MacRae, Jr., 1986, 노화준, 

2003: 388-289 재인용).

  - 따라서 정책지표는 경제·사회·환경지표와 같은 영역별 지표와 중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영역별 지표 중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

료들로 구성하는 지표체계로 볼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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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를 통해 정책문제 정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과정 모니터링, 정책결과 평

가의 단계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지표는 정책주기의 어디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투입(input), 산출(output), 결

과(outcome) 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이 궁극적 목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수

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중심의 정책관리가 필요

  - 물론 정책의 단계나 정책지표 활용 목적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표의 활용가능성

이 있으나,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수행자의 유인왜곡이 없

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 수준에서 정책이 관리될 필요

  - 특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결과 수준 정책지표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가 중요

○ 『추진계획』은 정책영역-정책목표-정책과제-성과지표에 이르는 정책관리 체계를

제시했지만, 81개 성과지표 중 16개 지표만이 결과 수준이며, 9개 영역 중 4개

영역에는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를 작성함.

  - 정책의 결과 수준에서 사회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

  - 이 때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잘 측정하는 것’과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

사이의 잠정적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지표 작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 집중검토, 전

문가 델파이 조사를 사회정책지표를 선정하였음.

  - 『추진계획』상의 9개 정책영역 및 22개 정책목표를 지표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

워크로 삼아,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지표, 사회보장통계등

국내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OECD의 BLI와 EU의 QoL과 같은 해외의 사회지

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영역별 중요 지표『추진계획』에 제시되었던 기

존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183개 후보지표 선정

  - 20명의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3차 델파이 조사 진행(1차 델파이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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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안한 48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231개로 후보지표 확대)

  -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진 집중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64개 지표 선정

○ 선정된 64개 지표 중 투입 지표는 1개, 산출 지표는 23개, 결과 지표는 40개로

결과 중심 사회정책지표 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였음. 선정 지표들의 특

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체로 설문에 응한 사회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분배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 둘째, 영역별로 선정된 지표수가 5개에서 12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돌봄(5), 쉼(5), 노후(5)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지표만 선정됐으며, 반면에 일(12) 영역은 뚜렷하게 많은 수의 지표가 선정되었

음. 이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책평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표의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셋째, 사회지표에서 결과(outcome)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당수는 개

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체감도인데, 본 조사에서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

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체감도 지표가 정책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선정된 사회정책지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향후의 과제를 남김.

  - 영역별 지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향후 결과 수준 지표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의 보완

적 활용을 위해 투입-산출-성과를 결합하는 포괄적 성과지표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관련성과 국민 삶의 질 변화 측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

는 주관적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장에서는 64개

지표의 시계열을 검토하고, 일부 지표를 국제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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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검토

  - [돌봄] 돌봄 관련한 지표는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확대되고, 장애아동과 한

부모가족 아동 돌봄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움]  배움 영역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

은 여전히 크고, 학령기 교육성취는 높은 편이지만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비중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성인학습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향에

도 불구하고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도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일]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

고 있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나 장시간 취업 문제는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쉼]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 및 휴가경험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도 증가함. 다만 휴가경험은 저소득층이 더 낮고, 문화·체육시설 인프

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

인 고려가 필요함.

  - [노후]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율, 장기요양 수급률, 치매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지

만, 사회적 고립도는 특별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공립 장기요양시

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전반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 현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나 실

업급여 수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인구의 취약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

히 취약가구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 가구에 대한 표적

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환경·안전] 대기질 오염도나 환경만족도는 정체되어 있음. 산재발생률과 사망률

은 장기하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교통사고, 아동

안전사고, 범죄피해율, 가정폭력·성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큼. 산재발생률,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의 경우 ‘은폐’

의 문제가 있어 수치가 낮다고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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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의료비 총액의 증가속에서 공적 영역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져 의

료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

한 비만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주거·지역] 주거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및 주택이외 거처 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비율은 모두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

향을 보임. 지역 격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율, 의료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는 유지

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 [돌봄] 한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일본, 호

주, 핀란드, 미국 등보다 높아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배움] 학령기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저학력 학생(PISA 2수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함.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간정도 수준

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노동시

장에서의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돌봄이나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고, 장기요

양 수급률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의 돌봄과 참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소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 지니계

수로 살펴본 불평등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환경·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역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강] 한국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의료자원 활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유병률도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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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한국의 최저수준 미달가구 비중은 OECD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가계소

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다만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비교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교차해서 보면, 대체로 시계열적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제비교 시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선

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및 국제비교분석을 교차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제2절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지난해 발표된 『추진계획』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결과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된 사회정책지표체계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사회정책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64개 지표를 제시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우선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체계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작성된 지표체계는 지표 선정 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지표들만을 포함한

결과 일부 영역의 경우 선정된 지표수가 너무 적거나, 돌봄 영역의 경우처럼 결

과차원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이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정책

성과평가에 용이한 결과 수준의 지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지는

바, 영역별 성과에 재한 이론적·실제적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정책지표와 기존 『추진계획』의 81개 지표를

결합하여 123개 지표체계로 성과지표체계 형태의 운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음. 

기존 지표체계가 투입-산출지표 중심이고, 본 연구의 지표체계가 산출-결과 중심

임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지표체계가 상호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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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보완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체계를 통합한 체계의 지표

들의 투입 → 산출 → 성과지표 간에 가설적 수준에서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투입이나 산출 지표를 조정하거

나 추가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과제와 연결시켜야 할 것임.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보완을 위해 추가적 조사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결과 수준 지표체계 작성 시 후보지표에 포함되었던 주관적 만족도·

체감도 지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음. 이는 국민 삶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관적 지

표의 정책관련성 및 반응성(responsiveness)을 고려할 때 정책 성과지표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 때문임. 향후 이를 보완하고 사회정책 지표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반응성과 국민 삶의 질 측정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수

혜자의 주관적 만족도·체감도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기존에 통계청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사를 중심으로 지표

를 검토했는데, 이는 지표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했기 때문임. 향후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조사주기가 길어 활용이 어렵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

구 과정에서 연구진 및 자문 참여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된 지표들의 예시로는 다

음과 같은 지표들이 있음.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지표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지표 생산주기가 길어 정책지

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 PIAAC의 성인역량,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여가시간 및 돌봄시간 등37)

∙기존 국내 사회 관련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파악을 위

해 정기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는 지표: (예) 세대 간 사회이동성 관련 지표, 

교육-노동시장 이행 관련 지표(NEET 통계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

측 지표(학습수요, 참여자 만족도 등), 건강불평등 관련 지표 등

○ 사회정책지표를 활용한 사회정책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표체계 작성에서 끝나는

37) 선정된 64개 지표 가운데서도 PISA 점수,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및 신고율의 경우 3년 주기의 데이터

역시 평가의 신속성을 감안하면 활용도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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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추진계획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관리 거버넌스를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책지표는 정책의 문제설정, 대안선택, 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그리고 문제의 재설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지표체계에 포함된 결과(outcome) 수준의 지표

들로 기존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이 지표들로 나타난 성과를 개선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중 기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정

책목표 및 정책과제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책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 환류(feedback)체계를 사회정책의

추진 거버넌스 자체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영국 PSA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관리체계는 정부 부처 간

정책과제 수행의 거버넌스 체계와 결합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사회정책의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바, 사회정책지표체계를 통해 증거

기반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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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돌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수) / (전체 0~5세 아동수) *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연도)

1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

는 0~5세 아동수) / (전체 0~5세 아동수) *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각 연도)

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 (만 6세 이

상 65세 미만의 1~3급 중증 장애인)*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장애

인활동지원사업 현황

1년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장애아동수당 수혜율 = (장애아동수당 수혜자 수) /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 * 100

장애아 보육료 지원률 = (장애아 보육료 수혜자 수) / (0~12세 장애아동 수) * 100

발달재활서비스이용율 = (발달재활서비스수혜자수)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 연도)

*원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

록 현황(각 연도);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장 지급

현황(각 연도);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

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율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수혜 건수) / (한부모

가구 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1년

배움

교육비부담도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약간 부담

스럽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기초학력미달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기초

학력미달’ 학생의 비율 (기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가 결과(각 연도)
1년

[부록 1] 사회정책지표의 지표정의, 출처, 생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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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금액

국가장학금 수혜율 = (국가장학금 수혜자 주) / (대학 재학생 수) * 100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1인당 정부재원 장

학금 평균 지원액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각 연도)

교육부, 내부자료.
1년

학업성취도(PISA) 

수준

OECD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 결과

OECD 내 한국 국가순위: 한국의 PISA 학업성취도 국가순위

PISA 성취도 2수준 미만 및 5수준 이상 학생 비율: 1~6수준까지 있는 PISA 성

취도에서 2수준 미만이거나 5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율

OECD, PISA Result(각 연도) 3년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참여율: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

참여시간: 평생교육 참여자의 평균 참여 시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각 연도)
1년

직업관련

평생교육참여율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조사 대상 인구) 중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각 연도)
1년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기업체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 (기업의 노

동비용 총액) * 100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1년

일

고용률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

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

월

경력단절 여성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 (15-54세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

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

사(각 연도)
1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OECD, Labor Force 

Statics(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1년

임금격차(기업규모

별, 고용형태별, 

성별)

정규직 300인 이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사업장규모-고용형태의 비율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성별-고용형태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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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분위배율 임금5분위 분배율 = (상위 20% 근로자 평균임금) /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각 연도)
1년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피용자보

수와 기업이 가져가는 영업잉여로 구분할 때 전체 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

하는 비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한국은행, 국민계정(각 연도) 1년

장애인고용률/

실업률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 15세 이상 인구)*100

장애인 실업률 = (장애인 실업자 수) / (장애인 경제활동인구)*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

활동실태조사(각 연도)
1년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mative Action) 대상 사업장에서 여성관리자의 비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사업장: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이상 200. 3. 1 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

(2008. 3. 1 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각 연도) 1년

직무 스트레스
지난 2주동안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매우 느낌"과 "느끼는 편임"

으로 답한 사람의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장시간 취업자

비율
장시간 취업자 비율 =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 / (전체 취업자)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쉼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각 연도)
1년

여가시간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

사(각 연도)
2년

여가시간 충분도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1점)'~'매우 충분(7점)'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

사(각 연도)
2년

휴가활용

휴가활용은 '휴가경험률'과 '연간휴가사용일수'로 구성

☞ 휴가경험률: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적인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연간휴가사용일수: 지난 1년간 휴가사용일수의 평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

사(각 연도)
2년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

반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

람(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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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수 인구 십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인구단위(십만명)로 환산한 공공 체육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

시설 현황(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

노후

사회적 고립도

65세 이상 노인 중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있을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각

각에 대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 평균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친목단체, 종교단체, 여가활동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의 사회단체 활동 중

한 개 이상에 참여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인구)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각 연도)
1년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 등록률: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대비 60세 이상 치매상담센터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수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

황(각 연도)
1년

설립구분별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지방단체', '법인', '개

인', '기타'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각 연도)
1년

소득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

이 가능한 사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년

연령대별 빈곤율
각 연령대별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가처분소득 기준)

☞ 아동: 0~17세, 근로연령대: 18~65세, 노인: 65세 이상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실업급여 수급률
실업급여 수급률 = (구직급여 수급자수) / (실업자수) * 100

☞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월별 수급자 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개

월

지니계수 및

세전후 지니계수

세전후 지니계수 변화(감소율): 지니계수 감소율 = (시장소득계수-가처분소득지

니계수) / 시장소득지니계수 * 100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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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소득5분위배율 소득5분위 분배율 = (상위 20% 평균 소득) / (하위 20% 평균 소득)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공적연금수급률
만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사학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인구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

금통계(각 연도); 공무원연금공

단, 공무원연금통계(각 연도);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통계연보(각 연도)

1년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이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 주기 및 행정자료 미파악 문제로 현재 시계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로 대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보건복

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년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빈곤률: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가처분소득 기준)

☞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조손가구: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노인가구: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다문화가구: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1년

환경

안전

환경 만족도

현재살고있는지역의다음각항목의환경에대해좋다고체감하는인구비율의평균

☞ 항목: ① 대기질, ② 수질(하천), ③ 토양환경, ④ 녹지환경, ⑤ 소음

☞ 좋다고 체감: 5점 척도에서 '매우좋다' 혹은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2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1㎥에 들어있는 직경 10㎛ 이하 or 2.510㎛ 이하 먼지 입자의 질량

☞ 월별 산출값을 평균하여 연평균으로 환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각 연도)

1개

월

산업재해율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재해근로자에는 사망자, 부상자, 

업무상질병 요양자가 포함)

☞ (재해근로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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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률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

☞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각 연도) 1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

석(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각 연도)

1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만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안전사고: 운수사고, 추

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각 연도)
1년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가정폭력 발생률 =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 가구 / 조사 대상 가구 * 100

가정폭력 신고율 = 경찰에 신고한 건수 / 가정폭력 발생 건수 * 100

성폭력 발생율 = 지난 1년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성폭력 신고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혹은 주위에 도움을 요

청한 경우 중 대상이 경찰인 경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각 연도)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각

연도)

3년

범죄피해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로 추정

☞ 지난 1년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의 응

답비율로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를 추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

전실태조사(각 연도)
2년

건강

의료비 지출 비중 경상의료비 중에서 공적지출, 민간보험, 가계직접부담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각 연도) 1년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의료비용의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

나 의료 재화를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의료기관 방문, 치

료, 검사, 의약품처방, 의약품 구매 포기 경험)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각 연도)
1년

비급여 본인부담

연도별 의료비 본인부담 중에서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본인부담 각각의 비중

☞ 법정본인부담 = (법정본인부담액) / (의료비총액) * 100

☞ 비급여본인부담 = (비급여본인부담액) / (의료비총액) * 10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각 연도).
1년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전국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개인별 자격,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각 연도) 2년

치료가능한 사망률

시도격차

치료가능한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

계(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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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지표정의 출처 주기

시도격차: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최고시도)/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람자 수(최저시도) - 1] * 100

비만유병률
비만유병률 = (만 19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kg/m²) 25 이상인 응답자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 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1년

건강식생활실천율
건강식생활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

상을 만족하는 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1년

주거

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총가구수) *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2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각 연도) 1년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

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포함),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수) / 

(총가수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

사(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

택통계(각 연도)

1년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 / (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수) * 10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각 연도)

*원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각 연도)

1년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미충족 의료율: 거주지역별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

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지역별 격차: 미충족 의료율 최고 시도와 최저 시도의 격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연도)
1년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인구 십만명당 의료인 수 및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지역별 격차

- 지역별 격차: 의료시설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

용통계(각 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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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조사 질문지(1~3차)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1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

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

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

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

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

구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

회정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

게 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

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1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19년 12월 27일(금)

□ 회신 또는 문의처

    ▶ 연구진: 남재욱, 반가운, 김봄이, 김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록  245

□ 포용국가 사회정책

ㅇ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

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

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

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ㅇ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2)「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 상기 기준에 따라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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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

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② (장애인돌봄)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어려움없이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③ (다양한가족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을놓치지않고보살피겠습니다..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보편적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 나홀로 아동 수 ① ② ③ ④ ⑤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1-4. 유아교육 취원율 ① ② ③ ④ ⑤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① ② ③ ④ ⑤

1-7. (전체근로자대비) 보육교사시간당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1-8. (전체근로자대비) 요양보호사시간당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돌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Ⅰ. 「돌봄」에 대한 설명

※아래의 답변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돌봄

아래 지표가 좌측에 제시된 돌봄 영역 정책목표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나홀로 아동수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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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아래 지표가 [장애인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1. 장애인의 (I)ADL제한율 ① ② ③ ④ ⑤

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

스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1-13. 장애인일상생활지원대상자수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가족 돌봄

아래 지표가 [다양한 가족 돌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14.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수혜인원 ① ② ③ ④ ⑤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1-16. 다문화 이해교육 수혜자 수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는 사교육, 대학교학비등으로 인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수준

�기존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지식, 창의성과 다양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 한계

�일자리 수명 단축과 평균 수명 증대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요구되나, 학령기

이후 성인 역량은 급속하게 감소

☞ 배움 영역 정책목표

① (교육기회의 보편성)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교육성과제고)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할수있는혁신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③ (성인기역량개발) 모든성인이필요한역량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돌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배움」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배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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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의 보편성

아래 지표가 [교육기회의 보편성]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2-1. 교육비 부담도 ① ② ③ ④ ⑤

2-2. 기초학력 미달률 ① ② ③ ④ ⑤

2-3. 장애인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① ② ③ ④ ⑤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① ② ③ ④ ⑤

2-7. 일반국민대비취약계층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역량지수 ① ② ③ ④ ⑤

2-9. 학교폭력 피해율 ① ② ③ ④ ⑤

교육성과 제고

아래 지표가 [교육효과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2-10. 학교교육 효과 ① ② ③ ④ ⑤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① ② ③ ④ ⑤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4. 혁신성장선도분야등석박사급인재수 ① ② ③ ④ ⑤

2-15. 4차산업혁명대응과학기술·ICT인재 ① ② ③ ④ ⑤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① ② ③ ④ ⑤

성인기 역량개발

아래 지표가 [성인기 역량개발]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2-17. 고등교육 이수율 ① ② ③ ④ ⑤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① ② ③ ④ ⑤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① ② ③ ④ ⑤

2-20. 고졸이하청년직업훈련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① ② ③ ④ ⑤

2-22. 성인 문해율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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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비정규직),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격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

�일터내 성차별, 위계적조직문화와낮은수준의업무재량이생산성저하와직무불만족으로이어지는

문제

�보건 ·복지 ·소방 ·경찰 등 민생 서비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 역시 낮은 수준

☞ 일 영역 정책목표

① (일·가정양립) 일과육아를남녀가함께하여가족의시간을돌려드리고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겠

습니다. 

② (불평등완화) 중소기업근로자, 자영업자의안정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실질소득을높이기위한정책을확대하겠습

니다.

③ (차별없는일터) 차별받지않고능력을마음껏펼칠수있는일터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④ (좋은일자리창출) 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높이기위해좋은일자리를늘리겠습니다.

⑤ (노동약자대표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여성등노동약자의권한부여

⑥ (노동시장약자지원) 청년, 여성, 장애인등노동시장취약계층일자리보장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① ② ③ ④ ⑤

2-25.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① ② ③ ④ ⑤

일가정양립지원

아래 지표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 여성 고용률 ① ② ③ ④ ⑤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배움]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 「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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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3-5. 성별임금격차 ① ② ③ ④ ⑤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① ② ③ ④ ⑤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3-9. 6세이상자녀를둔여성중경력단절비율 ① ② ③ ④ ⑤

3-10. 일가정양립갈등정도 ① ② ③ ④ ⑤

불평등 완화

아래 지표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⑤

3-12.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① ② ③ ④ ⑤

3-13. 임금 5분위 배율 ① ② ③ ④ ⑤

3-14.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① ② ③ ④ ⑤

3-15. 노동소득 분배율 ① ② ③ ④ ⑤

3-16. 사회보험 가입률 ① ② ③ ④ ⑤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⑤

차별없는 일터

아래 지표가 [차별없는 일터]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① ② ③ ④ ⑤

3-19. 일터혁신지수중작업조직부문 ① ② ③ ④ ⑤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① ② ③ ④ ⑤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① ② ③ ④ ⑤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① ② ③ ④ ⑤

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① ② ③ ④ ⑤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

금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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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여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 세대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문화·예술·체육·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

�그러나, 과도한 노동시간과 문화비 부담은 개인의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체육·여가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쉼 영역 정책목표

① (노동시간/여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

다.

② (여가/문화환경조성) 국민누구나동네가까이에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습

니다.

노동시간/ 여가

아래 지표가 [노동시간/여가]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4-1. 총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4-2.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4-3. 여가시간 충분도 ① ② ③ ④ ⑤

4-4. 여가시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의 질 개선

아래 지표가 [일자리의 질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3-25. 일자리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26. 직무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3-27. 평균근속년수 ① ② ③ ④ ⑤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① ② ③ ④ ⑤

3-29. 초단시간및장시간취업자비율 ① ② ③ ④ ⑤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

형태별)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

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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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휴가활용 ① ② ③ ④ ⑤

4-6. 1인당 여행일수 ① ② ③ ④ ⑤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① ② ③ ④ ⑤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① ② ③ ④ ⑤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여가/ 문화환경 조성

아래 지표가 [여가/ 문화환경 조성]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4-10. 생활체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① ② ③ ④ ⑤

4-12. 연평균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① ② ③ ④ ⑤

4-13.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4-14. 문화여가 지출률 ① ② ③ ④ ⑤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① ② ③ ④ ⑤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① ② ③ ④ ⑤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① ② ③ ④ ⑤

�부모세대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에서 노인들의 소득, 건강 등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

�생애전환기 단계에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경

우에도 국민연금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노후 영역 정책목표

① (활동적 노화)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② (노인돌봄지원) 어르신의안정적인노후를지원하겠습니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쉼]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

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노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노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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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노화

아래 지표가 [활동적 노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5-2. 어르신문화프로그램수혜자수 ① ② ③ ④ ⑤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① ② ③ ④ ⑤

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① ② ③ ④ ⑤

5-5. 은퇴연령 ① ② ③ ④ ⑤

노인 돌봄 지원

아래 지표가 [노인 돌봄 지원]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5-6. 사회적 고립도 ① ② ③ ④ ⑤

5-7. 노인의 ADL 제한율 ① ② ③ ④ ⑤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5-9. 치매환자 관리율 ① ② ③ ④ ⑤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① ② ③ ④ ⑤

5-11.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5-12. 국공립장기요양보호시설비중 ① ② ③ ④ ⑤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자 등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생활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소득 영역 정책목표

① (고용안전망) 고용안전망에서배제된국민들의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겠습니다. 

② (보편적소득보장) 국민누구나기본생활이가능한사회안전망을만들어가겠습니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노인]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소득」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소득」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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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아래 지표가 [고용안전망]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6-1. 실업률 ① ② ③ ④ ⑤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① ② ③ ④ ⑤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

  부조) 수급자 수
① ② ③ ④ ⑤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① ② ③ ④ ⑤

보편적 소득보장

아래 지표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6-7. 아동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8. 노인 빈곤율 ① ② ③ ④ ⑤

6-9. 소득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① ② ③ ④ ⑤

6-11. 소득5분위배율 ① ② ③ ④ ⑤

6-12. 공적연금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① ② ③ ④ ⑤

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① ② ③ ④ ⑤

6-15.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① ② ③ ④ 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지속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낮

은 수준이며, 대형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득]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7.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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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영역 정책목표

① (생활환경개선) 국민건강을지키기위해서더쾌적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② (안전사고예방) 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③ (여성/아동안전) 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없는안전한사회를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아래 지표가 [생활환경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7-1. 대기질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2. 수질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3. 토양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4. 녹지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5. 소음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6. 기후변화 불안도 ① ② ③ ④ ⑤

7-7. 환경향상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7-8. 환경성 질환자 수 ① ② ③ ④ ⑤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① ② ③ ④ ⑤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① ② ③ ④ ⑤

7-13. 미세먼지배출량감축 (‘14년대비감축

비율)
① ② ③ ④ ⑤

안전사고 예방

아래 지표가 [안전사고 예방]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7-15. 산업재해율 ① ② ③ ④ ⑤

7-16. 산재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19. 화재 사망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① ② ③ ④ ⑤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① ② ③ ④ ⑤

7-22. 자살 사망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3. 국민안전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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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안전

아래 지표가 [여성/ 아동 안전]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① ② ③ ④ ⑤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① ② ③ ④ ⑤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① ② ③ ④ ⑤

7-29. 범죄피해 두려움 ① ② ③ ④ ⑤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① ② ③ ④ ⑤

7-31. 범죄피해율 ① ② ③ ④ ⑤

7-32. 야간보행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7-34. 성폭력범죄피해에대한안전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의료비 부담 감소

아래 지표가 [의료비 부담 감소]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8-1. 건강수명(5년) ① ② ③ ④ ⑤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

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전문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

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심화

☞ 건강 영역 정책목표

① (의료비부담감소) 국민누구나병원비걱정없이좋은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

니다. 

② (예방및의료비합리화) 공적, 사적의료비총량과노인의료비합리화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환경·안전]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

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8. 「건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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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대수명 ① ② ③ ④ ⑤

8-3. 주관적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8-4. 우울감 경험률 ① ② ③ ④ ⑤

8-5. 스트레스 인지율 ① ② ③ ④ ⑤

8-6. 영아사망률 ① ② ③ ④ ⑤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① ② ③ ④ ⑤

8-8. 건강보험 보장률 ① ② ③ ④ ⑤

8-9. 의료비부담에따른의료서비스이용포기경험 ① ② ③ ④ ⑤

8-10. 비급여 본인부담 ① ② ③ ④ ⑤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8-12. 치료가능한사망률시·도격차 ① ② ③ ④ ⑤

8-13. 의료미충족률 (지역사회건강조사) ① ② ③ ④ ⑤

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아래 지표가 [의료체계 합리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8-14. 노인진료비 ① ② ③ ④ ⑤

8-15. 신체활동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8-16. 흡연율 ① ② ③ ④ ⑤

8-17. 월간 폭음률 ① ② ③ ④ ⑤

8-18. 비만율 ① ② ③ ④ ⑤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① ② ③ ④ ⑤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인구 감소와 기초 인프라 부족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

해 더욱 심화될 전망

☞ 주거·지역 영역 정책목표

①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

니다. 

② (지역인프라개선) 사는곳어디서나생활이편리하도록다양한돌봄·교육·건강등생활서비스를지

원하겠습니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건강]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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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아래 지표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1인당 주거면적 ① ② ③ ④ ⑤

9-5. 소득분위별소득대비연료비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① ② ③ ④ ⑤

9-7.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8.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프라 개선

아래 지표가 [지역 인프라 개선] 정책목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9-10. 주거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9-11. 통근시간(5년) ① ② ③ ④ ⑤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① ② ③ ④ ⑤

9-13. 농촌 집고쳐주기수혜가구수 ① ② ③ ④ ⑤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① ② ③ ④ ⑤

■ 상기 지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거·지역] 영역 정책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

거나, 위에 제시된 지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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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

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

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

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

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

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

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

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게 사

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

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2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19년 1월 29일(수)

□ 회신 또는 문의처

    ▶ 연구진: 남재욱, 반가운, 김봄이, 김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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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사회정책

ㅇ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

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

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

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ㅇ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2)「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상기기준에따라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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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 나홀로 아동 수 3.79 4 3 (     )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차 조사의 유아교육 취원율과 통합)
3.95 3 2 (     )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11 1 1 (     )

1-4. 유아교육 취원율 3.25 12 8 (     )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20 14 9 (     )

1-6.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3.32 11 7 (     )

1-7. (전체근로자대비) 보육교사시간당임금수준 3.53 9 5 (     )

1-8. (전체근로자대비) 요양보호사시간당임금수준

    ==> 「노후」영역으로이동
3.37 10 6 (     )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3.11 15 10 (     )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8 6 4 (     )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추가.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

로 가정 내 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 약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한부모 자녀·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돌봄 영역 정책목표

① (보편적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② (장애인돌봄)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어려움없이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③ (다양한가족돌봄)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을놓치지않고보살피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1. 장애인의 (I)ADL제한율 3.56 8 3 (     )

☞ 「돌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Ⅰ. 「돌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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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교육, 대학교학비등으로 인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수준

�기존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지식, 창의성과 다양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 한계

�일자리 수명 단축과 평균 수명 증대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요구되나, 학령기

이후 성인 역량은 급속하게 감소

☞ 배움 영역 정책목표

① (교육기회의 보편성)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교육성과제고)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할수있는혁신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③ (성인기역량개발) 모든성인이필요한역량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돌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돌봄]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1-14.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수혜인원 3.78 5 1 (     )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22 13 2 (     )

추가.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     )

추가.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자 수 (     )

추가.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     )

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67 7 2 (     )

1-13. 장애인일상생활지원대상자수 4.06 2 1 (     )

추가.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

추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     )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배움」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배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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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의 보편성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2-1. 교육비 부담도 4.05 1 1 (     )

2-2. 기초학력 미달률 3.95 4 3 (     )

2-3. 장애인 교육수준 3.79 7 4 (     )

2-4. 학교생활 만족도 3.47 17 5 (     )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42 18 6 (     )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05 1 1 (     )

2-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21 21 7 (     )

2-8. 학생역량지수 3.11 22 8 (     )

2-9. 학교폭력 피해율 2.84 26 9 (     )

교육성과 제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2-10. 학교교육 효과 3.63 11 3 (     )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3.32 20 4 (     )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3.89 5 1 (     )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79 7 2 (     )

2-14.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3.00 24 6 (     )

2-15.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

재
3.11 22 5 (     )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3.00 24 6 (     )

추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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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비정규직), 성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격차는 우

리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

�일터내성차별, 위계적조직문화와낮은수준의업무재량이생산성저하와직무불만족으로이어지는

문제

�보건 ·복지 ·소방 ·경찰 등 민생 서비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 역시 낮은 수준

☞ 일 영역 정책목표

① (일·가정양립) 일과육아를남녀가함께하여가족의시간을돌려드리고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겠습니다. 

② (불평등완화) 중소기업근로자, 자영업자의안정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실질소득을높이기위한정책을확대하겠습니다.

③ (차별없는일터) 차별받지않고능력을마음껏펼칠수있는일터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④ (좋은일자리창출) 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높이기위해좋은일자리를늘리겠습니다.

⑤ (일자리의질개선) 기존일자리의질개선및좋은일자리창출

성인기 역량개발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배움]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2-17. 고등교육 이수율 3.63 11 5 (     )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3.89 5 2 (     )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1 1 (     )

2-20. 고졸이하청년직업훈련참여율 3.61 14 7 (     )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58 16 9 (     )

2-22. 성인 문해율 3.60 15 8 (     )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79 7 3 (     )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39 19 10 (     )

2-25.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경험률 3.68 10 4 (     )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3.63 11 5 (     )

추가. 기업노동비용중교육훈련비용비중 (     )

추가. 성인 독서량 (     )

■ 배움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 「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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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4.45 1 1 5 (     )

3-12.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45 1 1 5 (     )

3-13. 임금 5분위 배율 4.40 3 3 5 (     )

3-14. 소득만족도 (근로연령대 인구) 3.05 29 7 2 (     )

3-15. 노동소득 분배율 4.10 8 4 5 (     )

3-16. 사회보험 가입률 3.60 20 6 5 (     )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5 13 5 4 (     )

일가정양립지원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1. 여성 고용률 4.00 10 6 (     )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1 5 2 (     )

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05 9 5 (     )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10 6 (     )

3-5. 성별임금격차

==> 3-12. 임금격차로 통합
4.11 7 4 (     )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4.37 4 1 (     )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47 24 10 (     )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74 17 9 (     )

3-9. 6세이상자녀를둔여성중경력단절비

율
4.21 5 2 (     )

3-10. 일가정양립갈등정도 3.79 16 8 (     )

추가. 여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대비남성육아

휴직자휴직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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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3.39 26 6 (     )

3-19. 일터혁신지수중작업조직부문 3.37 27 7 (     )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21 3 (     )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53 21 3 (     )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95 12 1 (     )

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4 17 2 (     )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

금
3.47 24 5 (     )

추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     )

추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     )

추가. 장애편의시설 개수 (     )

추가. 장애인 장기(3년 이상) 고용률 (     )

추가. 여성 경력단절 기간 (     )

일자리의 질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3-25. 일자리 만족도 3.80 15 2 4 (     )

3-26. 직무 스트레스 3.85 13 1 4 (     )

3-27. 평균근속년수 3.25 28 5 4 (     )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70 30 6 3 (     )

3-29. 초단시간및장시간취업자비율 3.74 17 3 (     )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

형태별)
3.50 23 4 5 (     )

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     )

■ 일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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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여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 세대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문화·예술·체육·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

�그러나, 과도한 노동시간과 문화비 부담은 개인의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예

술·체육·여가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쉼 영역 정책목표

① (노동시간/여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② (여가/문화환경조성) 국민누구나동네가까이에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습

니다.

여가/ 문화환경 조성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4-10. 생활체육 참여율 3.68 6 2 (     )

노동시간/ 여가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쉼]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4-1. 총 근로시간 4.45 1 1 5 (     )

4-2. 여가시간 4.40 2 2 5 (     )

4-3. 여가시간 충분도 3.75 4 4 4 (     )

4-4. 여가시간 만족도 3.65 7 5 4 (     )

4-5. 휴가활용

    (휴가경험률, 연간 휴가 사용일수)
3.85 3 3 3 (     )

4-6. 1인당 여행일수 3.00 18 9 3 (     )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3.20 16 8 3 (     )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35 14 7 4 (     )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3.50 12 6 3 (     )

추가. 유연 근무제 적용비율 (     )

추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빈도수 (     )

「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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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4 5 1 (     )

4-12. 연평균문화예술행사관람횟수 3.32 15 8 (     )

4-13.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

율
3.37 13 7 (     )

4-14. 문화여가 지출률 3.53 11 6 (     )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95 19 10 (     )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16 17 9 (     )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8 8 3 (     )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56 10 5 (     )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58 8 3 (     )

추가.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     )

추가.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     )

추가. 영화관 이용률 (     )

추가. 문화바우처 이용률 (     )

�부모세대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에서 노인들의 소득, 건강 등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

�생애전환기 단계에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경

우에도 국민연금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노후 영역 정책목표

① (활동적 노화)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② (노인돌봄지원) 어르신의안정적인노후를지원하겠습니다. 

활동적 노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노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8 5 1 (     )

5-2. 어르신문화프로그램수혜자수 3.61 7 2 (     )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61 7 2 (     )

■ 쉼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다음 장으로>

「노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노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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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3.50 10 4 (     )

5-5. 은퇴연령 3.35 12 5 (     )

이동.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00 3 (     )

이동. 노인의 ADL 제한율 3.53 9 (     )

이동.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도
3.47 11 (     )

추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     )

추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

추가.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자원봉사활동및집단·지역단체 참여)
(     )

노인 돌봄 지원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노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5-6. 사회적 고립도

==> <활동적 노화>로 이동
4.00 3 3 (     )

5-7. 노인의 ADL 제한율

==> <활동적 노화>로 이동
3.53 9 6 (     )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28 1 1 (     )

5-9. 치매환자 관리율 4.22 2 2 (     )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78 5 5 (     )

5-11.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 <활동적 노화>로 이동
3.47 11 7 (     )

5-12. 국공립장기요양보호시설비중 4.00 3 3 (     )

이동.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

당 임금수준 (1-8에서 이동)
3.37 (     )

추가. 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

추가. 치매발견율 (     )

추가.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     )

추가.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 노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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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자 등 대규모 사각지대 잔존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생활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소득 영역 정책목표

① (고용안전망) 고용안전망에서배제된국민들의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겠습니다. 

② (보편적소득보장) 국민누구나기본생활이가능한사회안전망을만들어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소득]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6-1. 실업률 4.16 10 4 5 (     )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47 1 1 5 (     )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37 4 2 5 (     )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26 7 3 5 (     )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84 14 6 4 (     )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11 5 4 (     )

보편적 소득보장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

수

평균

[소득]

영역내

순위

[정책목

표]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

수

본인

조정점

수

(기입)

6-7. 아동 빈곤율 4.44 3 2 5 (     )

6-8. 노인 빈곤율 4.47 1 1 5 (     )

6-9. 소득 만족도 3.21 15 9 4 (     )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26 7 5 4 (     )

6-11. 소득5분위배율 4.32 6 4 5 (     )

「소득」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소득」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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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공적연금 수급률 3.94 12 7 4 (     )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89 13 8 5 (     )

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26 7 5 5 (     )

6-15.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등)
4.33 5 3 5 (     )

추가. 빈곤갭 (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지속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낮

은 수준이며, 대형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

☞ 환경·안전 영역 정책목표

① (생활환경개선) 국민건강을지키기위해서더쾌적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② (안전사고예방) 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③ (여성/아동안전) 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없는안전한사회를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

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1. 대기질 만족도 4.06 7 2 (     )

7-2. 수질 만족도 3.94 11 4 (     )

7-3. 토양환경 만족도 3.72 25 11 (     )

7-4. 녹지환경 만족도 3.83 19 9 (     )

7-5. 소음 만족도 3.83 19 9 (     )

7-6. 기후변화 불안도 3.50 32 13 (     )

7-7. 환경향상 체감도 3.53 31 12 (     )

7-8. 환경성 질환자 수 3.89 13 5 (     )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22 4 1 (     )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13 5 (     )

■ 소득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7. 「환경·안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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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

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15. 산업재해율 4.44 1 1 (     )

7-16. 산재사망률 4.33 3 3 (     )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6 4 (     )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44 1 1 (     )

7-19. 화재 사망자 수 3.56 30 8 (     )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8 24 7 (     )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83 19 6 (     )

7-22. 자살 사망자 수 3.44 33 9 (     )

7-23. 국민안전 체감도 4.00 9 5 (     )

추가. 소방시설 설치율 (     )

추가. 도로 포장률 (     )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89 13 5 (     )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9 13 5 (     )

7-13. 미세먼지배출량감축(‘14년대비감축비율) 4.06 7 2 (     )

추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     )

추가.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     )

여성/ 아동 안전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환경안

전]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61 28 10 (     )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2 25 8 (     )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61 28 10 (     )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9 13 4 (     )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83 19 6 (     )

7-29. 범죄피해 두려움 3.94 11 3 (     )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4.00 9 2 (     )

7-31. 범죄피해율 4.12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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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

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전문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

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심화

☞ 건강 영역 정책목표

① (의료비부담감소) 국민누구나병원비걱정없이좋은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② (예방및의료비합리화) 공적, 사적의료비총량과노인의료비합리화

의료비 부담 감소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건강]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8-1. 건강수명 3.89 10 7 5 (     )

8-2. 기대수명 3.58 15 9 5 (     )

8-3. 주관적 건강상태 3.42 17 11 5 (     )

8-4. 우울감 경험률 3.47 16 10 4 (     )

8-5. 스트레스 인지율 3.42 17 11 4 (     )

8-6. 영아사망률 3.32 19 13 5 (     )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47 1 1 5 (     )

8-8. 건강보험 보장률 4.42 2 2 5 (     )

8-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

용

  포기 경험

4.32 3 3 5 (     )

8-10. 비급여 본인부담 4.21 5 5 5 (     )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26 4 4 5 (     )

8-12. 치료가능한사망률시·도격차 4.00 7 6 4 (     )

8-13. 의료미충족률 3.89 10 7 4 (     )

7-32. 야간보행 안전도 3.89 13 4 (     )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3.67 27 9 (     )

7-34. 성폭력 범죄피해에대한안전체감도 3.82 23 7 (     )

■ 환경·안전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건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8. 「건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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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의료비 합리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건강]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8-14. 노인진료비 3.79 12 4 5 (     )

8-15. 신체활동 실천율 3.95 8 2 5 (     )

8-16. 흡연율 3.68 13 5 5 (     )

8-17. 월간 폭음률 3.63 14 6 5 (     )

8-18. 비만율 3.95 8 2 5 (     )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4.11 6 1 5 (     )

추가. 어린이 예방접종률 (     )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인구 감소와 기초 인프라 부족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

☞ 주거·지역 영역 정책목표

①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

니다. 

② (지역인프라개선) 사는곳어디서나생활이편리하도록다양한돌봄·교육·건강등생활서비스를지원하겠

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주거지

역]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33 2 2 (     )

9-2. 주택 이외의 거처(=비정상거처) 가

구 비율 (9-8과 중복으로 통합)
4.00 4 3 (     )

■ 건강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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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9 1 1 (     )

9-4. 1인당 주거면적 3.22 13 8 (     )

9-5. 소득분위별소득대비연료비비율 3.39 11 7 (     )

9-6.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3.89 7 5 (     )

9-7.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3.89 7 5 (     )

9-8.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 9-2와 중복으로 삭제
3.94 5 4 (     )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3.00 14 9 (     )

추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

추가.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     )

추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     )

지역 인프라 개선

최종점수: 1∼5점

          1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음

          5점: 지표로서 매우 적절함

기존점수

평균

[주거지

역]

영역내

순위

[정책목표

]

영역내

순위

본인

기존점수

본인

조정점수

(기입)

9-10. 주거환경 만족도 4.06 3 1 (     )

9-11. 통근시간(5년) 3.89 7 3 (     )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4 10 4 (     )

9-13. 농촌 집고쳐주기수혜가구수 3.28 12 5 (     )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94 6 2 (     )

추가.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     )

추가.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

추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     ) 

추가. 도로율 (     )

추가. 인구당 의사 수 (     )

추가.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

추가. 1km2
당 학교 수(초·중·고) (     )

추가.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     )

추가. 노후 주택/건물 비율 (     )

■ 주거·지역 영역 지표관련 추가 의견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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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위한

델파이 조사 질문지 (제3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인재개발에 대한 정

책 및 인프라 연구를 포함한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

공, e-learning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

을 위한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사회

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이어 2019년 2월에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별로 사회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

구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

회정책지표를 영역별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각 영역의 전문가님들에

게 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응답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일

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3차 설문지 응답 회신 기한 : 2020년 2월 21일(금)

□ 회신 또는 문의처

    ▶ 연구진: 남재욱, 반가운, 김봄이, 김영빈    ▶ 델파이담당: 김영빈

    ▶ 전 화: 044-415-3716            ▶ 팩 스: 044-415-5069

    ▶ 이메일: kim3281@krivet.re.kr

    ▶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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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사회정책

ㅇ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3대비전 9대 전략: ‘포용’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정책 강화

를 위한 3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9개 전략 제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정책 공급자 중심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정책 수요

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국민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에 걸친 정책목표와 주요과

제 제시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 생활 기반: 소득․건강․안전/환경․주거/지역

□ 사회정책지표

ㅇ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ㅇ 사회정책지표 선정의 기준

1) 정책의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 혹은 성과(outcome)의 측정

2)「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9.) 상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3)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제비교 가능성

☞ 본 델파이 조사는 포용국가사회정책의 사회정책지표 도출을 위해상기기준에따라각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파악 목적

[참고자료]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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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돌봄』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돌봄』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다음은 『배움』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배움』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돌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1-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 )

1-2.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 ( )

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수혜율 ( ) ( )

1-4.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 ) ( )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율 ( ) ( )

배움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2-1. 교육비 부담도 ( ) ( )

2-2. 기초학력 미달률 ( ) ( )

2-3.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 ) ( )

2-4. 학업성취도(PISA) 수준 ( ) ( )

2-5.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 ) ( )

2-6.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 ) ( )

2-7.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 ) ( )

Ⅰ. 「돌봄」영역의 성과지표

     

■ 돌봄 영역 지표관련 의견

2. 「배움」영역의 성과지표

     

■ 배움 영역 지표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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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

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일』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일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3-1. 고용률 (성별, 연령) ( ) ( )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 ) ( )

3-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성별 비중) ( ) ( )

3-4.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 ) ( )

3-5. 저임금근로자 비율 ( ) ( )

3-6.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 ) ( )

3-7. 임금 5분위 배율 ( ) ( )

3-8. 노동소득 분배율 ( ) ( )

3-9.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 ) ( )

3-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 여

성관리자 비율
( ) ( )

3-11. 직무 스트레스 ( ) ( )

3-12. 장시간 취업자 비율 ( ) ( )

�다음은 『쉼』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

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쉼』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쉼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4-1. 총 근로시간 ( ) ( )

4-2. 여가시간 ( ) ( )

3. 「일」영역의 성과지표

     

■ 일 영역 지표관련 의견

4. 「쉼」영역의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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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휴가활용 (휴가경험율 및 휴가횟수) ( ) ( )

4-4.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 ) ( )

4-5.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 ) ( )

�다음은 『노후』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노후』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노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5-1.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 ) ( )

5-2.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 ) ( )

5-3.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 ) ( )

5-4. 치매환자 관리율 ( ) ( )

5-5. 국공립 장기요양보호시설 비중 ( ) ( )

�다음은 『소득』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소득』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소득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6-1. 실업률(전체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 ) ( )

6-2. 연령대별빈곤율 (아동, 근로연령대, 노인) ( ) ( )

■ 쉼 영역 지표관련 의견

5. 「노후」영역의 성과지표

     

■ 노후 영역 지표관련 의견

6. 「소득」영역의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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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업급여 수급률 ( ) ( )

6-4.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 ) ( )

6-5. 소득5분위배율 ( ) ( )

6-6. 공적연금 수급률 ( ) ( )

6-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 ) ( )

6-8.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 등)
( ) ( )

�다음은 『환경·안전』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

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환경·안전』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환경·안전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7-1. 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토지, 수질,

대기질, 소음 만족도 각각과 평균)
( ) ( )

7-2.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 ( )

7-3. 산업재해율 ( ) ( )

7-4. 산재사망률 ( ) ( )

7-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 )

7-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 ( )

7-7.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 ) ( )

7-8. 범죄 피해율 ( ) ( )

■ 소득 영역 지표관련 의견

7. 「환경·안전」영역의 성과지표

     

■ 환경·안전 영역 지표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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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강』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건강』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건강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8-1. 의료비 지출 비중 ( ) ( )

8-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

용 포기 경험
( ) ( )

8-3. 비급여 본인부담 ( ) ( )

8-4.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 ) ( )

8-5.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 ) ( )

8-6. 비만유병률 ( ) ( )

8-7. 건강식생활 실천율 ( ) ( )

�다음은 『주거·지역』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선전된 성과지표입니다. 아래 지

표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Q.『주거·지역』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2) 이 지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

주거·지역 영역

성과지표

1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낮음

∼ 5점: 중요도 또는 시급성이 높음

중요도 시급성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 )

9-2.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 ) ( )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 ) ( )

9-4.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 ( )

9-5.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 ( )

8. 「건강」영역의 성과지표

     

■ 건강 영역 지표관련 의견

9. 「주거·지역」영역의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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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 ) ( )

9-7.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 ) ( )

■ 주거·지역 영역 지표관련 의견

소중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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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돌봄

(15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11 82.1 1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4.06 81.1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95 78.9 3

나홀로 아동 수 3.79 75.8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3.78 75.6 5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8 73.7 6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67 73.3 7

장애인의 (I)ADL제한율 3.56 71.1 8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3.53 70.5 9

(전체근로자 대비)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3.37 67.4 10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3.32 66.3 11

유아교육 취원율 3.25 65.0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22 64.4 13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20 64.0 14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3.11 62.1 15

배움

(26개)

교육비 부담도 4.05 81.1 1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05 81.1 1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05 81.1 1

기초학력 미달률 3.95 78.9 4

학업성취도(PISA) 수준 3.89 77.9 5

성인역량(PIAAC) 수준 3.89 77.9 5

장애인 교육수준 3.79 75.8 7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79 75.8 7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3.79 75.8 7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3.68 73.7 10

학교교육 효과 3.63 72.6 11

고등교육 이수율 3.63 72.6 11

평생학습 성과인식 3.63 72.6 11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3.61 72.2 14

성인 문해율 3.60 72.0 15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58 71.6 16

학교생활 만족도 3.47 69.5 1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42 68.4 18

[부록 3] 델파이 조사 결과(1~2차)38)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38)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본문(4장)에 제시하였음. <표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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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39 67.8 19

대학졸업자 취업률 3.32 66.3 20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21 64.2 21

학생역량지수 3.11 62.1 22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3.11 62.1 22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3.00 60.0 24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3.00 60.0 24

학교폭력 피해율 2.84 56.8 26

일

(30개)

저임금근로자 비율 4.45 89.0 1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45 89.0 1

임금 5분위 배율 4.40 88.0 3

남성육아휴직 비율 4.37 87.4 4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1 84.2 5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4.21 84.2 5

성별임금격차 4.11 82.1 7

노동소득 분배율 4.10 82.0 8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05 81.1 9

여성 고용률 4.00 80.0 10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80.0 10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3.95 78.9 1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5 77.0 13

직무 스트레스 3.85 77.0 13

일자리 만족도 3.80 76.0 15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3.79 75.8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74 74.7 17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4 74.7 17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3.74 74.7 17

사회보험 가입률 3.60 72.0 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70.5 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53 70.5 21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3.50 70.0 23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47 69.5 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3.47 69.5 24

여성국회의원 비율 3.39 67.8 26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3.37 67.4 27

평균근속년수 3.25 65.0 28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3.05 61.0 29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70 5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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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쉼

(19개)

총 근로시간 4.45 89.0 1

여가시간 4.40 88.0 2

휴가활용 3.85 77.0 3

여가시간 충분도 3.75 75.0 4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4 74.7 5

생활체육 참여율 3.68 73.7 6

여가시간 만족도 3.65 73.0 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8 71.6 8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58 71.6 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56 71.1 10

문화여가 지출률 3.53 70.5 11

양육여성 여가시간 3.50 70.0 12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3.37 67.4 13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35 67.0 14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32 66.3 15

노후

(12개)

취업시간별 취업자 3.20 64.0 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16 63.2 17

1인당 여행일수 3.00 60.0 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95 58.9 19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28 85.6 1

치매환자 관리율 4.22 84.4 2

사회적 고립도 4.00 80.0 3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00 80.0 3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8 75.6 5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78 75.6 5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3.61 72.2 7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61 72.2 7

노인의 ADL 제한율 3.53 70.6 9

노인 직접일자리 수 3.50 70.0 10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7 69.4 11

은퇴연령 3.35 67.1 12

소득

(15개)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47 89.5 1

노인 빈곤율 4.47 89.5 1

아동 빈곤율 4.44 88.9 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37 87.4 4

취약계층 가구 빈곤율 4.33 86.7 5

소득5분위배율 4.32 8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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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26 85.3 7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26 85.3 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26 85.3 7

실업률 4.16 83.2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78.9 11

공적연금 수급률 3.94 78.9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89 77.9 13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84 76.8 14

소득 만족도 3.21 64.2 15

환경안전

(33개)

산업재해율 4.44 88.9 1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44 88.9 1

산재사망률 4.33 86.7 3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22 84.4 4

범죄피해율 4.12 82.4 5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11 82.2 6

대기질 만족도 4.06 81.1 7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4.06 81.1 7

국민안전 체감도 4.00 80.0 9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4.00 80.0 9

수질 만족도 3.94 78.9 11

범죄피해 두려움 3.94 78.9 11

환경성 질환자 수 3.89 77.8 13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77.8 13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89 77.8 1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9 77.8 13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9 77.8 13

야간보행 안전도 3.89 77.8 13

녹지환경 만족도 3.83 76.7 19

소음 만족도 3.83 76.7 19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3.83 76.7 19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83 76.7 19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3.82 76.5 23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8 75.6 24

토양환경 만족도 3.72 74.4 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2 74.4 25

가해에 의한 사망률 3.67 73.3 27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61 7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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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5점척도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61 72.2 28

화재 사망자 수 3.56 71.1 30

환경향상 체감도 3.53 70.6 31

기후변화 불안도 3.50 70.0 32

자살 사망자 수 3.44 68.9 33

건강

(19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47 89.5 1

건강보험 보장률 4.42 88.4 2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32 86.3 3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26 85.3 4

비급여 본인부담 4.21 84.2 5

건강식생활 실천율 4.11 82.1 6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00 80.0 7

신체활동 실천율 3.95 78.9 8

비만율 3.95 78.9 8

건강수명(5년) 3.89 77.9 10

의료미충족률 (지역사회건강조사) 3.89 77.9 10

노인진료비 3.79 75.8 12

흡연율 3.68 73.7 13

월간 폭음률 3.63 72.6 14

기대수명 3.58 71.6 15

우울감 경험률 3.47 69.5 16

주관적 건강상태 3.42 68.4 17

스트레스 인지율 3.42 68.4 17

영아사망률 3.32 66.3 19

주거환경

(14개)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39 87.8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33 86.7 2

주거환경 만족도 4.06 81.1 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4.00 80.0 4

비정상거처 가구 비율 3.94 78.9 5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94 78.8 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89 77.8 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89 77.8 7

통근시간(5년) 3.89 77.8 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4 68.9 1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39 67.8 11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3.28 65.6 12

1인당 주거면적 3.22 64.4 13

주택만족 가구 비율 3.00 6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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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돌봄

(20개)

1-1. 나홀로 아동 수 3.63 72.6 8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95 78.9 4

1-3.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32 86.3 1

1-5.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 수 3.16 63.2 16

1-6.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수 3.21 64.2 15

1-7. (전체근로자 대비) 보육교사 시간당 임금수준 3.47 69.5 12

1-9.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2.95 58.9 18

1-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3.63 72.6 8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3.53 70.5 10

추가.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3.53 70.5 10

1-11. 장애인의 (I)ADL제한율 3.32 66.3 13

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3.79 75.8 7

1-13.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수 4.11 82.1 2

추가.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률 4.00 80.0 3

추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3.95 78.9 4

1-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3.84 76.8 6

1-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 3.05 61.1 17

추가. 다문화이해교육 수혜자 수 2.68 53.7 20

추가.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자 수 3.26 65.3 14

추가. 다문화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률 2.95 58.9 18

배움

(29개)

2-1. 교육비 부담도 4.42 88.4 1

2-2. 기초학력 미달률 3.84 76.8 9

2-3. 장애인 교육수준 3.89 77.9 8

2-4. 학교생활 만족도 3.21 64.2 21

2-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47 69.5 15

2-6. 국가장학금 수혜율/수혜금액 4.26 85.3 2

2-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역량수준 3.32 66.3 19

2-8. 학생역량지수 3.11 62.1 24

2-9. 학교폭력 피해율 2.63 52.6 28

2-10. 학교교육 효과 3.58 71.6 12

2-11. 대학졸업자 취업률 3.26 65.3 20

2-12. 학업성취도(PISA) 수준 3.95 78.9 6

2-13. 학업성취도(TIMSS) 수준 3.84 76.8 9

2-14.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수 2.84 56.8 26

2-15.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3.00 60.0 25

2. 2차 델파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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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평균
100점 

환산

영역내 

순위

2-16. 대학 산학 기술 이전 수 2.79 55.8 27

추가. 기업 인턴 혹은 실습참여자 수 2.53 50.5 29

2-17. 고등교육 이수율 3.47 69.5 15

2-18. 성인역량(PIAAC) 수준 3.95 78.9 6

2-19.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4.26 85.3 2

2-20.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3.47 69.5 15

2-21.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3.47 69.5 15

2-22. 성인 문해율 3.53 70.5 13

2-23. 직업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4.00 80.0 5

2-24. 자기부담 평생교육 학습비 3.21 64.2 21

2-25.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경험률 3.79 75.8 11

2-26. 평생학습 성과인식 3.53 70.5 13

추가. 기업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4.05 81.1 4

추가. 성인독서량 3.16 63.2 23

일

(36개)

3-1. 여성 고용률 4.21 84.2 8

3-2. 성별 가사노동시간(5년) 4.26 85.3 7

3-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4.11 82.1 9

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4.00 80.0 11

3-6. 남성육아휴직 비율 4.42 88.4 4

3-7.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3.37 67.4 32

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89 77.9 13

3-9. 6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4.32 86.3 5

3-1. 일가정 양립 갈등 정도 3.68 73.7 23

추가. 여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대비남성육아휴직자휴직일수 3.79 75.8 17

3-11. 저임금근로자 비율 4.70 94.0 2

3-12.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4.75 95.0 1

3-13. 임금 5분위 배율 4.55 91.0 3

3-14. 소득만족도(근로연령대 인구) 2.95 59.0 35

3-15. 노동소득 분배율 4.30 86.0 6

3-16. 사회보험 가입률 3.60 72.0 24

3-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80 76.0 15

3-18. 여성국회의원 비율 3.42 68.4 30

3-19.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 부문 3.26 65.3 33

3-20.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3.53 70.5 25

3-21.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 3.47 69.5 29

3-22.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4.11 8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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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9 75.8 17

3-24.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3.42 68.4 30

추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3.78 75.6 19

추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3.72 74.4 21

추가. 장애편의시설 개수 3.50 70.0 27

추가. 장애인 장기고용률 3.94 78.9 12

추가. 여성 경력단절 기간 3.83 76.7 14

3-25. 일자리 만족도 3.75 75.0 20

3-26. 직무 스트레스 3.80 76.0 15

3-27. 평균근속년수 3.25 65.0 34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 2.55 51.0 36

3-29.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3.70 74.0 22

3-30.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3.50 70.0 27

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3.53 70.5 25

쉼

(25)

4-1. 총 근로시간 4.55 91.0 1

4-2. 여가시간 4.40 88.0 2

4-3. 여가시간 충분도 3.90 78.0 6

4-4. 여가시간 만족도 3.70 74.0 9

4-5. 휴가활용 4.05 81.0 3

4-6. 1인당 여행일수 3.00 60.0 22

4-7. 취업시간별 취업자 3.05 61.0 21

4-8.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3.26 65.3 17

4-9. 양육여성 여가시간 3.40 68.0 16

추가. 유연 근무제 적용비율 3.60 72.0 10

추가.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빈도수 3.80 76.0 7

4-10.  생활체육 참여율 3.53 70.5 11

4-1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79 75.8 8

4-12.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21 64.2 18

4-13.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3.16 63.2 19

4-14. 문화여가 지출률 3.42 68.4 13

4-15.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2.63 52.6 25

4-16.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05 61.1 20

4-17. 공공도서관 이용률 3.53 70.5 11

4-18.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3.42 68.4 13

4-19.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42 68.4 13

추가. 인구대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수 3.95 7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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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4.00 80.0 4

추가. 영화관 이용률 3.00 60.0 22

추가. 문화바우처 이용률 3.00 60.0 22

노후

(20개)

5-1. 노인의 운동 실천율 3.79 75.8 7

5-2.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3.53 70.5 12

5-3. 생애경력서비스 참여자 수 3.53 70.5 12

5-4. 노인 직접일자리 수 3.26 65.3 19

5-5. 은퇴연령 3.26 65.3 19

5-6. (이동)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21 84.2 3

5-7. (이동) 노인의 A이 제한율 3.47 69.5 14

5-11. (이동)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3.58 71.6 9

추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3.58 71.6 9

추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33 66.7 17

추가.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3.89 77.9 5

5-8.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4.53 90.5 1

5-9. 치매환자 관리율 4.47 89.5 2

5-10. 노인방문건강관리 가구 수 3.89 77.9 5

5-12. 국공립 장기요양보호 시설 비중 4.16 83.2 4

1-8. (이동)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수준 3.47 69.5 14

추가. 지자체 단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3.58 71.6 9

추가. 치매발견율 3.32 66.3 18

추가. 치매 가족상담 이용률 3.37 67.4 16

추가.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3.63 72.6 8

소득

(16개)

6-1. 실업률 4.25 85.0 10

6-2.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 4.70 94.0 2

6-3.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4.70 94.0 2

6-4. 실업급여 수급자 수(수급률) 4.45 89.0 6

6-5. 국민취업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수급자 수 3.70 74.0 15

6-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95 79.0 12

6-7. 아동 빈곤율 4.70 94.0 2

6-8. 노인 빈곤율 4.75 95.0 1

6-9. 소득 만족도 3.10 62.0 16

6-10. 지니계수(세전후 차이) 4.40 88.0 8

6-11. 소득5분위배율 4.50 90.0 5

6-12. 공적연금 수급률 4.00 80.0 11

6-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95 7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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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4.40 88.0 8

6-15. 취약계층가구 빈곤율 (장애인, 한부모, 노인 1인가구등) 4.45 89.0 6

추가. 빈곤갭 3.95 79.0 12

환경

안전

(37개)

7-1. 대기질 만족도 3.95 78.9 8

7-2. 수질 만족도 3.84 76.8 13

7-3. 토양환경 만족도 3.47 69.5 29

7-4. 녹지환경 만족도 3.74 74.7 21

7-5. 소음 만족도 3.84 76.8 13

7-6. 기후변화 불안도 3.47 69.5 29

7-7. 환경향상 체감도 3.32 66.3 36

7-8. 환경성 질환자 수 3.74 74.7 21

7-9.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32 86.3 4

7-10.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74 74.7 21

7-11.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74 74.7 21

7-12.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84 76.8 13

7-13.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4년 대비 감축비율) 4.11 82.1 6

추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3.58 71.6 26

추가. 화재로부터의 안전 인식도 3.47 69.5 29

7-15. 산업재해율 4.68 93.7 1

7-16. 산재사망률 4.58 91.6 2

7-17.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4.05 81.1 7

7-18.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4.53 90.5 3

7-19. 화재 사망자 수 3.42 68.4 35

7-20.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79 75.8 19

7-21. 근골격계 및 정신적 작업위험요인 노출정도 3.84 76.8 13

7-22. 자살 사망자 수 3.47 69.5 29

7-23. 국민안전 체감도 3.95 78.9 8

추가. 소방시설 설치율 3.58 71.6 26

추가. 도로 포장률 2.84 56.8 37

7-24.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58 71.6 26

7-2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79 75.8 19

7-26.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3.47 69.5 29

7-27.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3.84 76.8 13

7-28.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3.95 78.9 8

7-29. 범죄피해 두려움 3.84 76.8 13

7-30.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89 77.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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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범죄피해율 4.21 84.2 5

7-32. 야간보행 안전도 3.89 77.9 11

7-33. 가해에 의한 사망률 3.47 69.5 29

7-34.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3.63 72.6 25

건강

(20개)

8-1. 건강수명 4.05 81.0 7

8-2. 기대수명 3.65 73.0 13

8-3. 주관적 건강상태 3.30 66.0 19

8-4. 우울감 경험률 3.60 72.0 16

8-5. 스트레스 인지율 3.45 69.0 18

8-6. 영아사망률 3.20 64.0 20

8-7.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75 95.0 1

8-8. 건강보험 보장률 4.65 93.0 2

8-9. 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 4.35 87.0 5

8-10. 비급여 본인부담 4.55 91.0 3

8-11.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4.45 89.0 4

8-12. 치료 가능한 사망률 시·도 격차 4.00 80.0 8

8-13. 의료미충족률 3.80 76.0 10

8-14. 노인진료비 3.75 75.0 12

8-15. 신체활동 실천율 3.95 79.0 9

8-16. 흡연율 3.65 73.0 13

8-17. 월간 폭음률 3.50 70.0 17

8-18. 비만율 3.80 76.0 10

8-19. 건강식생활 실천율 4.10 82.0 6

추가. 어린이 예방접종률 3.65 73.0 13

주거

지역

(25개)

9-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68 93.7 1

9-2. 주택이외의거처(=비정상거처) 가구비율 (9-8과중복으로통합) 4.21 84.2 3

9-3.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4.47 89.5 2

9-4. 1인당 주거면적 3.26 65.3 20

9-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42 68.4 16

9-6.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95 78.9 6

9-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00 80.0 5

9-9. 주택만족 가구 비율 2.79 55.8 25

추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3.84 76.8 9

추가.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3.68 73.7 14

추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7 67.4 18

9-10. 주거환경 만족도 3.89 77.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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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통근시간(5년) 3.84 76.8 9

9-12.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47 69.5 15

9-13.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수 3.26 65.3 20

9-14. 대중교통만족가구비율 3.74 74.7 13

추가. 미충족 의료율 지역별 격차 3.89 77.9 7

추가. 의료시설 접근성 지역별 격차 4.11 82.1 4

추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3.37 67.4 18

추가. 도로율 2.95 58.9 24

추가. 인구당 의사 수 3.79 75.8 12

추가.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3.42 68.4 16

추가. 1km2당 학교 수 3.26 65.3 20

추가. 아동인구당 보육시설 수 3.84 76.8 9

추가. 노후주택/건물 비율 3.26 65.3 20


